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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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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농산물 자급률이 67%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부분 외국

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1) 그와 같은 수입의존도는 농산물 시장개방화

추세와 소비자들의 다양한 식품소비 욕구증가 등으로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

으로 예상된다. 수입농산물중 식물검역대상 식물의 종류와 수입물량은 2003년 

기준으로 각각 1,470종, 2,300만 톤이었으며 수입되는 식물의 종류와 수입량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2) 이에 따라 식물에 해로운 외국의 병해충 유입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식물검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편, 식물검역관련 국제규범인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3)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이하 “SPS협정”이라 약함)에서는 회원국이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이하 “SPS조치”라 약함)를 취할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 식물병해충의 특성상 일단 병해충이 유입․정착하면 이를 방제하는데 많

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박멸자체가 어려워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물론 관련된 농산물의 생산 및 수출까지도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SPS협정’에서 회원국들이 자국의 자연생태계와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식물검역조치를 취할 주권을 인정하고 있음은 당연한 처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SPS협정’은 그러한 조치가 과학적 증거와 국제기준에 따른 “위

험”4)평가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인간 및 동․식물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   

1)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4, 287면.

2) 국립식물검역소, 「식물검역연보」, 2003, 27면, 155-179면.

3) ‘SPS협정’은 1995년 발효된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부속서 1A의 하나의 협정으로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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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며, 무역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차별 없이 투명

하게 적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SPS협정’에서는 협정의 이행에 관한 

회원국간 협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위원회’(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이하 “SPS위원회”라 약함)를 설

치․운영하고 있으며 분쟁 발생시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체제내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토록 하여 신속하고 구속력 있는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의 수출입국가간에는 SPS조치에 관한 통상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수출국들은 수입국의 수입금지

나 제한 또는 검역제도 등을 문제 삼아 SPS위원회에서의 협의를 요청하거나 

WTO에 제소를 하고 있다.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식물검역제도와 관련하여 

1995년과 1996년 두 차례에 걸쳐 미국으로부터 제소당한 바 있다.6) 농산물의 

수입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그와 같은 통상마찰의 증가가 예상되

는 바,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에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

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식물검역관련 국제규범과 WTO분쟁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식물위생조치와 관련한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예방하고, 우리나라의 자연

생태계와 농작물을 외국 병해충으로부터 보호코자 하는 식물검역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4) 일반적으로 ‘위해성’ 또는 ‘위해도’로 번역되는 ‘risk’란 식품안전과 관련된 경우 “식품위

험에 수반된,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과 동 영향의 심도의 가능성 함수”(a function of 

the probability of an adverse health affect and the severity of that effect, 

consequential to a hazard(s) in food)를 의미하지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Procedural Manual, p.52), 식물검역실무에서는 이를 ‘위험’이라 칭한다.   

5) WTO체제 출범 후 2004년 10월말까지 ‘SPS조치’와 관련하여 WTO에 제소된 건수는 

총 30건으로 WTO 제소건수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WTO, G/SPS /GEN/510, 2004.10.

6) 예컨대, 미국은 1995년 4월 우리나라의 수입검역제도중 ‘부패과실 선별제도’와 ‘일반병해

충에 대한 훈증소독제도’를 제소(WT/DS3: Korea-Measures concerning the testing 

and inspe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하였으며, 1996년 5월 두 번째로 이들 제도 외

에 ‘감귤류에 대한 항온기배양검사제도’를 추가하여 제소(WT/DS41: Korea-Measures 

concerning inspe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하였다. http://www.wto.org/english/tratop_e/ 

dispu_e/  dispu_status_e.htm#1995, 2004년 11월 3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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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식물검역관련 WTO분쟁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식물검역관련 국제규범과 주요 국가의 식물검역제도를 파악하고 WTO분쟁사

례를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먼저 식물검역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식물

검역의 연혁과 의의에 대해 식물검역관련 국내외 자료와 국립식물검역소에서 

발행한 해외연수 및 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식물검역관련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을 원활히 하고자 WTO와 우리나라의 농림부 및 외교통

상부에서 발행한 자료를 통해 ‘SPS협정’의 채택배경, 경과 및 주요 내용을 알

아보고 농림부 실무담당자와의 면담을 실시했다. 아울러 1995년부터 ‘SPS협

정’의 이행상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매년 3차례 스위스 제네바의 WTO본부

에서 개최되고 있는 SPS위원회의 운영현황과 전망을 고찰하기 위해 SPS사무

국과 농림부에서 발행한 SPS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및 국립식물검역소에서 보

관중인 SPS위원회 회의참석 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식물검역관련 국제규범인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의 주요내용과 관련 국제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IPPC’사무국과 국립식물검역소에서 발행한 자료와 ‘IPPC’ 회의참석 결과보고

서를 검토하였다.7) 또한 주요국가의 식물검역제도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국립

식물검역소가 2004년에 발행한 식물검역규정집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식물방역

관계법령과 조직에 대해 알아보고 국립식물검역소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일본․미국․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등의 검역관련 법규와 조

직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관련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그동안 

7) ‘IPPC’는 1951년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에서 30개

국의 참여하에 제정되었으며, 1979년 및 1997년 2차례 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IPPC’에 

1953년 가입하였으며 2004년 11월 말 기준 총 회원국수는 106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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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발행된 자료와 연구보고서 등을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식물검역관련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그동안 

패널과 상소기구에서 분쟁절차가 다루어진 2건의 사건, 즉 ‘일본-농산물에 영

향을 미치는 조치사건’과 ‘일본-사과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사건’을 대상으

로 쟁점사안별로 당사국의 주장 내용과 패널 및 상소기구의 평결내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검토된 분쟁사례를 토대로 나타난 ‘SPS협정’의 

조항별 해석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SPS조치와 관련된 WTO분쟁사례와 

관련하여 그동안 제시된 논문과 인터넷 등을 통해 자료 검토를 실시하여 앞으

로의 적용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 장의 결론에서는 외국 병해충의 국내유입

을 막기 위한 식물검역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면서 식물검역과 관련된 

통상마찰이나 무역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식물검역 정책이나 제

도를 수행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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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식물검역의 연혁과 의의

제1절 연혁

    

   농업과 관련하여 최초의 “검역”8)활동이 전개된 곳은 1660년 프랑스의 로우

엔(Rouen)지방이었다. 당시 로우엔 지방정부는 매발톱나무(barberry) 재배억제

를 위한 칙령(edict)을 공포하였는바, 이는 밀에 발생하는 밀녹병(wheat rust)의 

대체기주식물(alternative host)인 매발톱나무의 재배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밀과 매발톱나무가 함께 재배될 경우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한 농민의 관찰결과

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1726년 코네티컷주에서 매발톱나무의 

발생억제를 위한 칙령을 공포하였다. 독일에서는 1805년 ‘매발톱나무억제법’이 

제정되었는바 이는 국가차원에서 식물병해충의 방제를 위해 제정된 최초의 법

률이었다.9) 1859년 프랑스에서는 포도나무의 잎과 뿌리를 가해하는 피록셀라

(Daktulosphaora vitifoliae)와 포도뿌리혹병(Agrobacterium tumefaciens)의 대

발생이 있었다. 이들 병해충은 10여년의 짧은 기간에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되어 

큰 피해를 줌으로써 포도밭이 황폐화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은 1872년 ‘포도해

충 예방령’을 제정․고시하여 번식용 포도나무의 수입을 금지하였는데 이것이 

특정품목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식물검역이었다.10)  

8) ‘검역’(檢疫)의 어원은 1384년 유럽지역에서 흑사병(페스트)이 대유행 했을 때 이탈리아

의 베니스항과 제노바항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을 40일간 외항에 억류시켜 놓

고 흑사병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병에 걸리지 않은 선원의 상륙만을 허가

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북독일의 바루도항 연안의 각 항구도시에서도 선박과 선

원들을 40일간 억류시킨 뒤 흑사병이 발생하지 않을 때 비로소 목적지까지 가도록 허

가하였다. 검역을 영어로는 ‘quarantine’이라 사용하는데, 이 어원은 라틴어로 40을 

‘quarantum’이라고 하는데서 유래한 것이다. 조남길, 「식물검역」, 대흥문화사, 1991, 3면.  

9) 안광욱, 「미국의 식물검역제도」, 농림부, 1996, 16면.

10) 조남길, 전게서,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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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의의

  1.  정의

   ‘식물검역’이란 일반적으로 수출입되는 식물과 국내식물에 대하여 병해충의 

잠복 또는 부착여부를 검사하고, 그 병해충의 제거를 위하여 소독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11) 이와 관련하여 ‘IPPC’에서는 ‘식물검역’의 

개념을 “검역병해충(quarantine pest)의 유입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

는 공적 방제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획된 모든 활동”12) 이라고 정의하였다.13)   

   1932년, 미국의 ‘식물위원회’(National Plant Board)는 “식물검역이란 국가가 

정하는 제도로서, 그 권한에 의하여 식물 및 植物性産物의 생산행위와 이동제

한 금지, 제한, 병해충의 침입․만연방지 또는 이미 침입된 병해충을 박멸하거

나 제압하는 것”이라고 하여 국가의 권력에 의한 국가목적을 달성하는 행위임

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일본의 식물검역 전문가인 하촌정지조(河村貞之助)는 “자

국의 공․항만에서 실시되고 있는 식물검역이란 국내의 농림작물에 대하여 그

들 작물이 광의의 병균, 해충에 의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직접 또는 간접의 손

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는 그를 배제하기 위하여 국법의 발동에 의하여 행하

여지는 행위”14)라고 정의하였다.

   이들을 종합하여 식물검역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국가식물보호기관이 자국

에 분포하지 않는 식물의 병해충, 또는 일부 지역에 분포는 하지만 정부기관에 

11) 상게서, 4면.

12) 식물검역 국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 이하 “ISPM”

이라 약함) No. 5, ‘Glossary for Phytosanitary Terms’의 원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식

물검역’을 정의하고 있다. “All activities designed to prevent the introduction and /or 

spread of quarantine pests or to ensure their official control”.  

13) ‘검역병해충’이란 “위험지역에 잠재적인 경제적인 중요성이 있으며, 그곳에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지만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지 않으며 공식적으로 방제되고 있는 병해

충”을 말한다. ISPM No.5, ‘Glossary for Phytosanitary Terms’.

14) 조남길, 전게서, 5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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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방제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병해충의 유입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이나 植物性産物 또는 여타 물품에 대한 검사, 이동금지, 제한, 소독 및 폐

기 등의 조치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병해충 종류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식물병해충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600

종 정도이며,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병해충은 4,055종으로 아직까지는 상

대적으로 적게 분포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내에 분포하지 않는 많은 외국 병

해충의 유입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리학적으로 한대지역

부터 아열대지역까지 위치하고 있으며 자생식물 및 재배식물의 종류가 많고 

다양하다. 이에 따라 새로운 외국 병해충이 침입하면 쉽게 정착할 가능성이 

크며 새로운 병해충의 침입시에는 자연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천적 등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방제약제도 개발되어 있지 않아 병해충이 쉽게 확산될 수 있다.

<표1> 전 세계에 분포하는 식물병해충과 국내 분포병해충의 종수 비교

분   포 계 병   균 해   충

세   계

우리나라

100,600종

4,055 종

10,600

1,539

90,000

2,516

 출처 : 우리나라의 병해충 종수는 ‘한국식물보호학회’가 1986년 발행한 「한국 식물

병해충잡초명감」을 참조하고, 세계의 병균 종수는 George N. Agrios의 Plant 

Pathology, 1997, p.245, pp.408～409, p.479를 참조하고, 해충 종수는 Larry P. Pedigo의 

Entomology and Pest Management, 1989, p.1 및 Ralp H. Davidson의 Insect 

Pests, 1979, p.2를 참조하여 필자가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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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해충의 침입 또는 전파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 바, ⅰ) 병해

충 스스로 직접  비산․전파하거나, ⅱ) 비, 바람에 의한 간접전파, ⅲ) 화물의 

무역이나 운송수단에 의한 전파가 있는 바, 식물검역에서는 국제교역과 관련

된 화물이나 운송수단에 의한 전파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1988년경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를 통해 우리나라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되

는 소나무재선충은 한번 감염시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소나무의 에이즈’로 불

리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이를 방제하기 위하여 매년 60억 원 이상의 방제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만 그 피해는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15)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자국의 농산물의 안전한 생산과 수출을 목적으로 

외래병해충인 감귤궤양병의 유입예방 및 박멸을 위해 2001년 1억4천5백만 불

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박멸은 아직 요원한 실정이

다.16) 

   결론적으로, 식물검역은 그와 같은 외국병해충이 국내에 유입, 정착 또는 

확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자국의 농림산업 및 자연자원을 보호하는데 커다

란 의의가 있다.   

15)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관련자료, 2007.7.21, 7면. 

16) Tim S. Schubert, Shabbir A. Rizvi, Xiaoan Sun, et al., “Meeting the Challenge of 

Eradicating Citrus Canker in Florida-Again”, Plant Disease, Vol.85, No.4, 2001, 

p.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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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식물검역관련 국제규범

 

제1절 SPS협정

   1.  제정배경 및 경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체제하에서 SPS조치는 제20조(b)호에 따라 일반적 예외조치로 인정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체약당사국은 국가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되지 않는 차별

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않는 한, 인간

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정하고 수행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0-7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산업보호주의가 팽배해

지면서, 각국은 SPS조치를 자의적으로 사용하거나, 국내산업 보호수단으로 남

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으로써 무역분쟁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위생조

치에 관한 기준을 국제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국제규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WTO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의 발효에 따른 농산물 시

장개방의 확대로 수입농산물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위생규제가 예상됨에 

따라 위생조치의 남용으로 인한 농산물 무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국제규범을 제정하자는 합의가 UR농산물 협상 과정에서 

형성되었다.17) 1986년 9월 20일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개시된 UR협상

에서 각료선언을 통해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킬 것에 

합의하였고, 1988년 9월 13일 UR농산물 협상그룹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

한 작업단’을 설치하였다. 1991년 12월 20일 GATT 사무총장이 마련한 UR최종

의정서 초안의 농업협정안에 상기 작업단의 회의 결과를 반영한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UR체약국간 결의문’이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미국과 

17) 최승환, 「국제경제법」, 제2판, 법영사, 2003, 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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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 등이 그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SPS협정’을 제정하자고 주장하여, 1993년 12월 15일 ‘UR협정’ 타결시 ‘농업 

협정’과 별도로 ‘UR최종의정서 초안’에 ‘SPS협정’이 포함되었다.18)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UR최종의정서’가 서

명되었고 ‘SPS협정’을 포함한 WTO의 여타 규범들은 1995년부터 발효되었다.19)  

  

  2.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개념

   SPS조치의 개념에 대해 ‘SPS협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로 정의하고 있다.

    (ⅰ) 병해충, 질병, 질병매개체 또는 질병 원인체의 유입, 정착, 확산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ⅱ) 식품, 음료, 또는 사료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 원인체로 인하

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건강의 

보호

    (ⅲ) 동물, 식물 또는 동물이나 식물로 만든 생산품에 의하여 전달되는 질병이나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확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

토내의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ⅳ) 병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확산으로 인한 회원국 영토내의 기타 피해의 방지 

또는 제한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는 특히, 최종제품기준, 가공 및 생산방법, 시험, 검사, 인증 

및 승인절차, 동물이나 해충의 운송 또는 운송중 이들의 생존에 필요한 물질에 관련

되는 요건을 포함하는 검역처리, 관련 통계방법, 표본추출절차와 위험 평가방법 및 

식품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포장과 상표부착 요건을 포함하는 모든 관련 법률, 

법령, 규정, 요건 및 절차를 포함한다.20)

18) 이수연, “WTO SPS협정상 위해성평가 및 위생보호수준의 적절한 수준결정문제에 관

한 국제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9면. 

19) 외교통상부, 「WTO이해하기」, 오롬시스템, 199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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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내용 

 

    가. 회원국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회원국은 자국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21) 그와 같은 조

치는 과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고,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유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

우에는 입수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와 다른 회원국 영토 간에 위

생 및 식물위생조치를 차별적용하지 않아야 하며, 자기나라의 위생 및 식물위

생조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 있는 회원국들을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22)  

    나. 조화

    (1) 국제기준과의 조화

   회원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를 가능한 광범위하게 조화(harmonization)

시키기 위하여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를 국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s), 지침(guidelines) 또는 권고(recommendations)에 기초하여야 한

다.23) 이 경우 관련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에는 ⅰ) 식품안전의 경우, 국제

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이하 “Codex위원회”라 약

20) SPS협정 부속서 A의 1항.

21) SPS협정 제2.1조. 

22) SPS협정 제2.3조.

23) SPS협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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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의해 수립된 기준, 지침, 권고, ⅱ) 동물위생 및 동물성 전염병의 경우, 

국제수역사무국(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이하 “OIE”라 약함)사무국

의 후원 하에 개발된 기준, 지침, 권고, ⅲ) 식물위생의 경우 ‘IPPC’의 틀 내에

서 지역식물보호기구들과의 협력 및 IPPC사무국의 후원 하에 개발된 기준, 지

침, 권고가 포함된다.24) 

   관련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에 부합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며, 

‘SPS협정’ 및 ‘1994년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of 

1994)의 관련 규정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25) 

    (2) 국제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식물 위생조치 도입

   회원국들은 ‘SPS협정’ 제3.3조에 따라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또는 위험

평가 및 적정보호수준에 대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보다 높은 수준의 조치를 도입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과학적 정당성은 회원국이 ‘SPS협정’의 관련규정과 합치되는 이용가능한 과학

적인 정보의 조사와 평가에 근거하여 관련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가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달성에 충분치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존재하

는 것으로 본다.26)

   또한, SPS위원회는 국제적인 조화의 과정을 감독하는 절차를 개발하고, 관

련 국제기구와 이와 관련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27) 이와 관련 회원국들은 

1997년 SPS위원회에서 “국제적 조화의 과정과 국제기준, 지침, 권고의 이용과

정을 감독할 잠정절차”28)(Preliminary Procedure to Monitor the Process of 

24) SPS협정 부속서 A의 3항.  ‘IPPC’의 경우 2004년 10월 까지 총21개의 국제기준을 개

발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개발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

25) SPS협정 제2.2조.

26) SPS협정 제2.3조.

27) SPS협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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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Harmonization and the Use of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를 채택한 바 있다. 회원국은 그러한 기준을 개발하고 

정기적인 검토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보조기관의 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29) 

 

   다. 동등성 개념의 인정

   수출회원국이 자기나라의 조치가 수입회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보호의 적

정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수입국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가 자기나라 또는 동일품목의 무역에 

종사하는 다른 회원국이 사용하는 조치와 다를 지라도 이를 동등한 것으로 인

정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 시험 및 기타 관련절

차를 위하여 수입회원국에게 합리적인 접근이 부여되어야 한다.30) 

   또한 회원국은 동등성(equivalence)과 관련한 요청이 있는 경우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동등성 인정에 관한 양자 및 다자간 합의를 달성할 목적으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31)  

28) WTO, G/SPS/W/149, 2004.10.

29) SPS협정 제3.5조.

30) SPS협정 제4.1조. 

31) SPS협정 제4.2조. SPS위원회는 동등성의 증진을 위하여 2000년 10월 SPS회의시 ‘SPS

협정 제4조의 이행을 위한 결정문’(Decision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4 of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을 채택하

고, 2004년 3월에는 동 회의시 그 결정문의 조항에 대한 설명서가 포함된 작업계획을 

완성했다. 또한, 국제기준 제정기구인 Codex위원회는 ‘식품 수출입 검사 및 증명시스

템에 관한 동등성 협정 개발원칙’(Principles for the Development of Equivalence Agreements 

Regarding Food Import and 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s)과 ‘동등성 

판정지침’(Guidelines on the Judgement of the Equivalence)을 채택하였으며, OIE는 

‘위생조치의 동등성 판정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Reaching a Judgement of the 

Equivalence of Sanitary Measures)을 개발하였고, ‘IPPC’사무국은 식물위생조치의 동

등성에 관한 기준을 개발중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WTO, G/SPS/GEN/510,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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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위험평가 및 적정보호수준의 결정

    (1) 위험평가

   회원국은 가능한 한 자기나라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를 관련국제기구에 의

해 개발된 위험평가에 근거해서 실시하여야 한다.32) 위험평가시 회원국은 이

용가능한 과학적 증거, 관련 가공 및 생산방법, 검사, 표본추출, 시험방법, 특

정 병해충의 발생률, 병해충 무발생 지역의 존재, 생태학적 및 환경적 조건, 

검역 및 소독처리를 고려해야 한다.33) 

    (2) 적정보호수준 및 일관성

   회원국은 상기 평가결과를 토대로 그 위험에 상응한 적정한 위생 또는 식

물위생 보호수준을 결정해야 하며, 이때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해야 한다. 또한, 각 회원국은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

험으로부터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appropriat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이라는 개념 적용에 있어 일관성(consistency)을 

달성할 목적으로 상이한 상황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수준의 차별이 국

제무역에 대한 차별적 또는 위장된 제한을 초래한 경우에는 자의적 또는 부당

한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34)

32) SPS협정 제5.1조. ‘IPPC’의 경우 위험평가와 관련한 2개의 ISPM을 가지고 있다. 하나

는 ‘병해충 위험분석지침’(Guidelines for Pest Risk Analysis: ISPM No.2)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적 위험과 유전자 변형생물체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검역병해충에 대한 

병해충 위험분석’(Pest Risk Analysis for Quarantine Pests Including Analysis of 

Environmental Risk and Living Modified Organisms: ISPM No.11)이다.  

33) SPS협정 제5.2조.

34) SPS협정 제5.3조～5.6조. SPS위원회는 일관성(consistency)의 증진을 위하여 2000년 7

월 ‘SPS협정 제5.5조의 실질적인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한 지침’(Guideline to Further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Article 5.5: WTO, G/SPS/15)을 개발하여 회원국들이 

적정보호수준을 달성하는데 있어 SPS조치를 자의적 또는 불공정하게 적용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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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잠정적인 조치의 채택

   회원국은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관련국제기구로부터의 정보 

및 다른 회원국이 적용하는 정보를 포함한 입수 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

여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경우에도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 재검토를 하기 위해 추가적

인 자료의 수집에 노력하여야 한다.35)    

 

   마. 병해충 무발생 지역 및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의 인정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가 상품의 원산지 및 도착지(한 

국가의 전체 또는 일부, 여러 국가의 전체 또는 일부 여부에 관계없이)의 위

생 및 식물위생상의 특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회원국은 

‘병해충 무발생 지역’과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에 대한 개념을 인정해야 하

며, 그러한 지역은 지리, 생태, 역학적 감시 및 관리의 효과요소에 근거한다.36)  

   자기나라가 병해충 무발생 지역임을 주장하는 수출회원국은 수입회원국에

게 객관적으로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수입회원국이 요청할 경우 검사, 시험 

및 기타 관련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37)  

방지토록 하고 있다. 

35) SPS협정 제5.7조.    

36) 우리나라의 경우 칠레산 포도, 키위 및 레몬에 대해 병해충 무발생 지역을 인정한 사

례가 있다. 농림부 고시 제2004-50호, 2004.7.30.

37) SPS협정 제6조. SPS위원회는 병해충 무발생 지역의 인정과 관련하여 검토에 장시간

이 걸린다는 회원국의 지적에 따라, SPS위원회 차원에서 시간단축을 위하여 관련지침

을 개발 중에 있다. WTO, G/SPS/GEN/510,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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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투명성의 보장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의 제정 또는 개정 등 변경시 

‘SPS협정’ 부속서 B의 규정에 따라서 통보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

다.38) 이하에서는 통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1) 규정의 공표

   회원국은 채택된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규정을 이해당사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신속히 공표하여야 하며,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입회원국이 적

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표와 발효사이에 합리적인 기간을 주

어야 한다.39) ‘합리적인 시간적 간격’과 관련하여 WTO각료회의에서는 ‘6개월 

이상’(not less than 6 months)이라고 결정하였다.40) 

    (2) 문의처 설치

   회원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와 관한 모든 합리적인 질문에 답변하고 관

련 문서를 제공할 문의처(enquiry point)를 지정하여야 한다.41) 

    (3) 규정의 통보

   국제표준 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안된 위생 또는 식물위생규정의 내용이 

국제기준 등과 동일하지 않고, 동 규정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38) SPS협정 제7조. 

39) SPS협정 부속서 B의 2항.  

40) WTO, Ministerial Conference Fourth Session: Implementation-Related Issues and 

Concerns(WT/MIN(01)/W/10), 2001.11.14.

41) SPS협정 부속서 B의 2항. 우리나라의 경우, 농림부는 통상협력과, 보건복지부는 무역

정책과, 해양수산부는 무역진흥과가 문의처로 지정되어 있다. WTO, G/SPS/ ENQ/17,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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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경우에는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통보(notification) 

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사항을 

SPS사무국에 통보하는 것으로 개별회원국에 대한 통보를 가름하고 있다.42)   

  

   사. 통제, 검사 및 승인절차

   식품, 음료 또는 사료의 첨가제 사용승인 또는 오염물질 허용제도를 포함

한 통제(control), 검사(inspection) 및 승인절차(approval procedures)의 운영에 

있어서 회원국은 ‘SPS협정’의 부속서 C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첫째, 수입상품에 대한 수입절차가 동종의 국내 상품보다 부당한 지

연이나 불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회원국

은 각 절차의 표준처리시간을 공표하고, 요청시 예상처리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셋째, 정보의 요구는 첨가제의 사용승인 또는 식품, 음료 또는 사료내의 

오염물질 허용치 설정을 포함한 적절한 통제, 검사 및 승인절차를 위하여 필

요한 사항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넷째, 회원국은 수입상품의 정당한 상업적 이

익이 보장되도록 정보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수입상품에 부과된 수

수료는 동종의 국내 상품 또는 다른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부과된 

수수료와 비교하여 형평을 이루어야 하며 서비스의 실제비용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여섯째, 개별견본에 대한 통제, 검사 및 승인에 대한 요건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43)   

42) SPS협정 부속서 B의 5항. SPS위원회는 통보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999

년 ‘권고된 통보절차’를 채택하고, 1999년, 2002년 및 2004년 각각 개정하였다. 이와 관

련, 2004년 9월까지 WTO사무국에 통보되어 회원국에 회람된 통보건수는 4,100건이 

있다. WTO, G/SPS/GEN/510, 2004.10.

43) SPS협정 부속서 C.



- 18 -

   아.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SPS협정’ 제10조는 회원국이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준비함에 있어  

개발도상 회원국(developing country Members) 특히 최빈개도국(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그 국가들

에 있어 SPS조치의 이행상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회원국들은 개발도상

국들이 수출관심품목에 대한 수출기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간의 이행준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44) 또한, ‘SPS협정’ 제14조에서는 최빈개도국이 수입 또

는 수입상품에 영향을 주는 자기나라의 SPS조치에 대해 ‘WTO협정’ 발효 후 5

년간 규정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발도상 회원국의 경우는 2

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5)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도상 회원국의 지

위를 인정받아 ‘SPS협정’을 1997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자. 협의 및 분쟁해결절차

   SPS조치와 관련한 협의 및 분쟁해결은 ‘SPS협정’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Cover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이하 “DSU”

라 약함)에 의하여 개발되고 적용된 ‘1994년 GATT’ 제22조와 제23조의 규정

이 적용된다.46) 따라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무역분쟁이 발생하는 경

우 당사국은 WTO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패널은 분쟁의 성격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쟁점을 포함하는 경우 분쟁당

사국과 협의하여 패널이 선정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술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47) 

44) SPS협정 제10조.

45) SPS협정 제14조.

46) SPS협정 제11.1조.

47) SPS협정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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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SPS위원회의 설치운영

   회원국들은 ‘SPS협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기적인 협의의 장인 SPS위

원회를 설치하였다. 동 위원회는 특정 위생 또는 식물위생사안에 대해 회원국

간 특별협의 또는 협상을 장려하고 관련 국제기준, 지침, 권고의 사용을 장려

하며 이와 관련된 기술적인 협의 및 연구를 한다. 또한 위원회는 국제적인 조

화의 과정 및 국제기준, 지침, 권고의 이용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

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總意制’(consensus)로 하고 

있다.48)

  4.  SPS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전망

   SPS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의 WTO본부에서 매년 3회 정례적으로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동 회의는 공식회의와 비공식회의로 구성되며, 공식회의에서는 

SPS조치와 관련한 회원국의 특정 무역현안사항을 논의하고, ‘SPS협정’의 원활

한 이행을 위한 주요 조항과 관련하여 투명성, 특별 및 차등대우, 동등성, 병

해충 무발생 지역, 기술협력, 국제기준의 사용감시에 대한 협의를 해왔다. 비

공식회의에서는 공식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식회의에서 결정된 주요내

용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공식회의에서 보고한다. 

   이에 따라, SPS위원회는 1995년 3월 SPS위원회의 ‘의사규칙’을 제정하고, 

문의처(enquiry point) 지정, 위험평가, 옵저버 지위 인정문제, 국제기준 모니

터링 등 협정내용의 구체화를 위한 논의를 개시하였다. ‘SPS협정’ 제5조의 ‘일

관성’(consistency)과 관련해서는 2000년 7월 “제5.5.조의 실질적인 이행을 구

체화하기 위한 지침”49)을 개발하였다. 이 지침의 개발로 회원국들은 자국의 

48) SPS협정 제12.1조. SPS위원회는 2004년 10월까지 총 31차례 개최되었다.  

49) WTO, G/SPS/15, 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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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조치를 동 지침에 따라 일관성있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50) 

   ‘SPS협정’ 제4조의 ‘동등성’(equivalence)과 관련해서는 2000년 10월 “SPS

협정 제4조의 이행에 관한 결정문”51)을 채택하고 2004년 3월 “동등성의 결정

문에 관한 설명서”52)(Clarification on the Decision on Equivalence)를 작성하

였다. 이에 따라 호주, 일본, EU 등 일부 회원국들은 자국의 동등성 인정사례

나 경험을 회원국들의 정보공유 차원에서 SPS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있으며, 

SPS사무국은 회원국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SPS조치에 있어 동등성 개념을 수용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SPS협정’ 제6조의 ‘지역화’(regionalization)와 관련해서는 SPS위원회차원

에서 1999년부터 ‘병해충 무발생 지역’ 또는 ‘병해충 저발생 지역’의 인정에 대

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 칠레, 페루 등 수출국들은 일부 수입국가

들이 ‘병해충 무발생 지역’ 또는 ‘병해충 저 발생 지역’의 인정을 위한 검토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어 수출에 실질적인 지장이 있음을 토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SPS위원회 차원에서 지침을 개발하자고 제안하였다. 그

러나 동 제안에는 병해충 무발생 지역 인정절차와 관련한 단계별 검토시한 설

정 등의 독소조항이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일본 등의 수입국들이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지역화의 인정은 국제기준제정관련 3대 자매기구 즉, Codex위원회, 

OIE, ‘IPPC’차원에서 지역화에 관한 기준을 개발하고, SPS위원회는 이를 국제

기준의 모니터링차원에서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53)   

50) 예컨대, 회원국들은 위험의 종류 또는 검역조치에 대한 각각의 보호수준을 정리 비교

하고, 보호수준의 비교결과 유사한 위험에 대한 보호수준이 뚜렷하게 차이 나는 경우

와 특정품목에 대한 무역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는 보호수준을 재평

가해야 하며, 새로운 적정보호수준 설정 및 SPS조치 도입시 적정보호수준을 공표하고, 

차별․제한 초래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기존의 적정보호수준 및 SPS조치와 비교

하고, 관련 국제기준과 타 회원국의 결정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51) WTO, G/SPS/19, 2000.10.

52) WTO, G/SPS/19/Rev.2, 2004.3.

53) 국립식물검역소, 제31차 WTO/SPS회의 참석결과 보고서, 20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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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S협정’ 제7조와 부속서 B의 ‘투명성’(transparency)과 관련해서는 1999

년 통보양식을 개발하여 현재 많은 회원국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투명성 의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통보절차를 개정하였다.54) 2004년 10월에는 

회원국들이 제․개정하는 SPS조치의 통보와 관련하여 개도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 및 차등대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를 채택하였다.55) 

    ‘SPS협정’ 제3.5조의 ‘국제기준의 사용감시’와 관련해서는 1997년 “국제기

준, 지침 및 권고사항의 이용과 국제적인 조화의 과정을 감시하기 위한 예비

적 절차”56)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SPS협정’ 제9조의 ‘기술원조’와 관련해

서는 각종 워크샾이나 세미나 개최 또는 CD-ROM 개발․보급과 함께 세계은

행, 세계보건기구, FAO, OIE 등 국제기구와 선진회원국의 자발적인 자금지원

을 통해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개도국의 SPS조치 이행을 돕고 있다.57) 

  그밖에도, SPS위원회는 회의 상설의제로 ‘특정무역 현안사항’(specific trade 

concerns)을 논의함으로써 회원국간 무역마찰 해결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타 회원국의 과도한 SPS조치나 제도에 대해 이

의를 수시로 제기하고 있다. 1995년부터 2003년 10월 말까지 총 183건의 특정

무역 현안사항이 제기되었는 바, 그 중 식품검역, 식물검역, 동물검역사안은 

각각 27%, 29%, 41%를 차지했으며, 위생증명 또는 번역 등의 기타 문제가 

2%를 차지했다. 183건 중 완전히 해결된 사례는 29건이었으며, 그중 15건은 

부분적으로 양국간에 해결되었다.58)   

  결론적으로, SPS위원회 차원에서 협정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한 지

침이나 문서의 개발은 ‘지역화’와 ‘개발도상국 특별 및 차등대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SPS위원회는 지금까지 협정

54) WTO, G/SPS/7, 1999.3, G/SPS/7/Rev.1, 2002.3.

55) WTO, Elaboration of the Proposal to Enhance Transparency of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in Favour of Developing Country Member, G/SPS/W/155, 2004.10.

56) WTO, G/SPS/11, 1997.10. 

57) WTO, G/SPS/GEN/510, 2004.10.

58) WTO, G/SPS/GEN/204/Rev.4,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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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행과 관련된 경험 및 이미 개발된 지침이나 문서를 토대로 나타난 문제

점을 개선․보완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양국간 특정무역현안의 해결에 

중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로서는 SPS조치를 실시함에 

있어 ‘SPS협정’은 물론 SPS위원회 차원에서 개발된 각종 지침이나 문서와 합

치하여 운영하되, SPS조치의 제․개정시 WTO는 물론 상대국에 사전에 통보

해주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있는 검역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5.  소결

   ‘SPS협정’에서는 회원국들이 자국의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위해 SPS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면서,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과학적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조치가 자의적 또는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그밖에도, ‘SPS협정’에서는 SPS조치를 관련국제기구가 개발한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투명성있게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이 SPS조치의 

도입시 관련국제기구가 개발한 국제기준을 고려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적정

보호수준을 일관성있게 적용하여야 하며, 동등성과 병해충 무발생 지역 등의 

개념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SPS협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기적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는 SPS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동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지침이나 문서를 개발하여 제

공함으로써 회원국들의 협정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회원국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또는 이미 도입한 특정 위

생 또는 식물위생사안에 대해 회원국간 협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무역마찰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다만, SPS위원회가 總意制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주요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국의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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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결말을 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바 이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회원국들은 ‘SPS협정’의 시행으로 자국의 SPS조치를 동 협정

에 합치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그와 같은 의무의 위반 시에

는 SPS위원회에서의 협의절차에 부치거나 또는 WTO에 제소될 수 있으므로 

회원국들의 자의적 또는 부당한 수입검역 규제조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국제농산물 교역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2절 IPPC

  

   식물검역과 관련하여 ‘SPS협정’상 인정되고 있는 국제기구는 ‘IPPC’사무국

이다.59) ‘IPPC’는 식물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체결된 국제협

약이다. 체결당사국들은 협약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97년 IPPC’(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of 1997)에서 모

든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잠정식물위생조치위원회’(Interim Commission on 

Phytosanitary Measures: ICPM)를 설치․운영하고 있다.60) 이 위원회는 식물

검역관련 국제기준의 제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04년 10월까지 총 21개

의 식물검역관련 국제기준을 제정하였다. 이하에서는 식물검역분야의 국제규

범인 ‘1997년 IPPC’와 식물검역관련 국제기준중 “국제교역과 관련된 식물검역

원칙”61)(Principles of Plant Quarantine as Related to International Trade)과 

“병해충 위험분석지침”62)(Guidelines for Pest Risk Analysis)의 주요 내용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59) SPS협정 부속서 A의 4항.

60) 현재 발효 중인 ‘IPPC’는 1979년 11월 채택되고 1991년 4월 발효된 협정이며, 1997년 

개정된‘IPPC’는 아직 발효되지 않아 잠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 11월 ‘IPPC’ 개정문을 수락하였다. http://www.ippc.int 2004년 11월 3일 방문. 

61) ISPM No 1.

62) ISPM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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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의무

   체약당사국들은 “식물”63) 및 “植物性産物”64)의 병해충이 국경을 넘어 유입

되거나 만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IPPC’에 규정된 법적, 기술적, 행정적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체약당사국들은 식물의 병해충이 자국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고, 국내에 있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필요한 제반 조치

를 강구해야 한다. 또한, ‘IPPC’는 식물 및 植物性産物 뿐 만 아니라 저장장소, 

포장, 수송수단, 컨테이너, 흙 및 국제수송과 관련되어 병해충을 잠복시키거나 

전파시킬 수 있는 여타 생물체, 물품 또는 물질에 까지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65) 

   나. 국가식물보호기관의 설치 및 임무 

   체약당사국들은 식물, 植物性産物 및 “규제물품”66)의 수출입과 관련한 검

사, 감시, 증명, 소독, 병해충 위험분석업무를 수행할 공식 국가식물보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67) 이에 따라 국가식물보호기관은 ⅰ) 식물위생과 관련한 증

명서의 발행, ⅱ)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에 대한 감시, ⅲ) 수출입되는 식물 

및 식물성 산물에 대한 검사, 소독, 증명서의 발급, ⅳ) 병해충 위험분석의 실

시, ⅴ) 식물검역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68)    

63) 1997년 IPPC’ 제2조. ‘식물’이라 함은 “종자 및 생식질을 포함한 살아있는 식물체 및 

그 일부”를 말한다.   

64) 1997년 IPPC 제2조. ‘植物性産物’이라 함은 “식물에서 생산된 미가공된 물질 및 원래 

또는 가공의 특성상 병해충 전파의 위험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가공품”을 말한다.   

65) 1997년 IPPC 제1조. 

66) 1997년 IPPC 제2조. ‘규제물품’이라 함은 “국제수송과 관련하여, 병해충이 잠복 또는 

전파될 수 있는 식물 또는 식물, 식물성 산물, 저장장소, 포장, 수송수단, 컨테이너, 흙 

및 여타의 생물체, 물품 또는 물질로서 식물위생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한다. 

67)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립식물검역소가 국가식물보호기관이며, 미국은 동․식물검역소, 

일본은 식물방역소, 호주는 호주검역검사소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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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식물위생증명서의 발행

   체약당사국들은 수출되는 식물, 식물성 산물 및 다른 규제물품에 대한 검

사증명을 국가식물보호기관의 공무원의 권한 또는 그의 권한 하에서만 수행해

야 한다. 또한, 수입회원국이 식물위생증명서를 신뢰할 만한 문서로서 수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정당한 공무원이 발행하여야 한다. 식물

위생증명서는 ‘1997년 IPPC’의 부록에 있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증명서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정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않된다.69)

   라. 적용대상 병해충

   ‘1997년 IPPC’는 식물위생조치의 적용대상 병해충을 “규제병해충”70)(regulated 

pest)으로 한정하고, 체약당사국들이 “비규제병해충”71)(non-regulated pest)에 

대해서는 식물위생조치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규제병해충에 대해

서도 ⅰ) 동일한 병해충이 자국내 존재할 경우 이에 대해 적용되는 조치보다 

엄격하지 않을 것, ⅱ) 식물건강의 보호 및 사용용도의 보호에 필요하며, 관련 

회원국에 의해 기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을 조건으로 식물검역규

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72) 

68) 1997년 IPPC 제4조.

69) 1997년 IPPC 제5.2조.

70) ‘규제병해충’에는 ‘검역병해충’(quarantine pest)과 ‘규제비검역병해충’(regulated non- 

quarantine pest)이 있다(1997년 IPPC 제2조). ‘검역병해충’의 정의는 본 논문 주석 

No.12를 참조하기 바라며, ‘규제비검역병해충’은 “재식용 식물에 존재할 경우 식물의 

사용용도에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영향을 끼쳐 수입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규제

되는 비검역병해충”을 말한다. ISPM No.5.  

71) ‘1997년 IPPC’는 비규제병해충에 대해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지만, 식물검역 실무상 규

제병해충을 제외한 기타 병해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72) 1997년 IPPC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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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수입과 관련한 요건의 제정

    (1)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주권적 권한

   체약당사국들은 규제병해충의 자국내의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가능한 국제협정에 따라 식물, 植物性産物 및 규제물품의 수입을 규제할 

‘주권적 권한’(sovereign authority)을 가진다. 이에 따라 체약당사국들은 식물, 

植物性産物 및 규제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검사, 수입금지, 소독처리, 이동제

한, 반입거부, 폐기․반송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73) 

    (2) 주권적 권한 행사시 고려할 사항

   체약당사국은 식물, 植物性産物 및 규제물품의 수입규제를 실시함에 있어  

국제무역에 대한 방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체약당사국은

ⅰ) 조치에 대한 기술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ⅱ) 조치의 채택시 공표 및 직접

적으로 영향을 받는 타 체약당사국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며, ⅲ) 타 체약당사

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유를 제공하고, ⅳ) 특정 수입항구 지정시 공표하고 

관련회원국에 통보하며, ⅴ) 상품의 부패가능성을 고려하고, ⅵ)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상대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ⅶ) 병해충의 위험수준에 상응하고 기술

적으로 정당하며 사용가능한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74)

   그밖에도 회원국은 자국내 영토에 정착할 수는 없지만 유입되면 경제적 피

해를 줄 수 있는 병해충과 자국의 영토를 경유하는 화물에 대해서도 기술적으

로 정당한 경우에 상기의 검역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75). 

73) 1997년 IPPC 제7.1조.

74) 1997년 IPPC 제7.2조.

75) 1997년 IPPC 제7.3조. ‘병해충 위험분석지침’(ISPM No. 2)에서는 자국내 정착 가능성

이 없는 병해충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특정국가나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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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국제협력 및 지역식물보호기구 

   체약당사국들은 ‘IPPC’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식물병해충의 발생, 확

산 등 정보교환과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활동 및 병해충 위험분석에 

대한 기술적․생물학적 정보제공에 있어 협력하여야 하며, 정보교환을 위한 

연락창구를 지정해야 한다.76) 체약당사국은 ‘IPPC’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역

식물보호기구(Regional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를 설치하는데 상호 협

력하여야 한다.77) ‘IPPC’는 이를 위하여 매년 지역식물보호기구간 회의를 개최

하고 그 결과를 ICPM회의에 제출토록 하여 검토하고 있다. 

   사. 국제기준의 제정

   ‘IPPC’와 관련된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ICPM이 채택한 절차에 따라 국제기준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협력해야 한

다.78) 이와 관련 ICPM은 ‘기준위원회’(standard committee)를 구성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식물검역과 관련된 각종 국제기준의 개발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기준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친 국제기준(안)은 회원국들의 회람절

차를 거쳐 모든 ‘IPPC’회원국의 참여하에 매년 개최되는 ICPM에 의해 최종 

채택된다.79)  

특정병해충이 일시적으로 유입․발생하여 대상 식물의 생산 및 수출에 경제적인 피해

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76) 1997년 IPPC 제8조.

77) 1997년 IPPC 제9조. ‘IPPC’산하에 9개의 지역식물보호기구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1983

년 ‘아시아태평양지역식물보호기구’(Asia and Pacific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에 

가입하였다. 

78) 1997년 IPPC 제10조. 

79) SPS위원회는 2004년 10월까지 총 21개의 국제기준 및 관련 부속서를 채택하였으며, 

기준위원회는 각 지역식물보호기구를 대표하는 25명으로 구성되었다. FAO, Report of 

the Sixth Interim Commission on Phytosanitary Measures, 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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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식물위생조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ICPM은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체제 

내에 설치하며, ⅰ) 식물병해충의 국제적 확산 및 유입규제 조치의 필요성 검

토, ⅱ) 국제기준의 개발 및 채택, ⅲ) 위원회의 보조기구 설치, ⅳ) 분쟁해결

규칙과 절차의 제정, ⅴ) 지역식물보호기구의 승인에 관한 지침채택, ⅵ)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ⅶ) 동 협약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여타의 기능을 수행

한다.80) 이에 따라 동 위원회는 매년 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지금까지 21개의 

국제기준을 채택하였다. ICPM의 의사결정은 ‘總意制’(consensus)로 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참석 및 투표로 결정한다.81) 

   자. 분쟁의 해결

   ‘IPPC’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체약당사국들은 동 

분쟁의 해결을 위해 상호 신속히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

을 경우 FAO사무총장에게 전문가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가위

원회는 관련회원국이 제시하는 모든 문서 및 다른 형태의 증거를 고려하여 분

쟁사안을 검토하고, 분쟁의 기술적 측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FAO사무

총장에게 제출하며, FAO사무총장은 이를 관련회원국에 전달한다. 이와 같은 

전문가의 권고사항은 구속력은 없으나 관련회원국들에 의한 재검토의 근거가 

된다.82)   

80) 1997년 IPPC 제11.1조～11.2조.

81) 1997년 IPPC 제11.5조.

82) 1997년 IPPC 제13조. IPPC산하에 분쟁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쟁해결에 관한 

보조기구’(Subsidiary Body on Dispute Settlement)를 2003년 설치하였지만 권고사항

의 구속력이 없어 현재까지 회원국들이 이용한 실적이 없다. FAO, Report of the 

Sixth Interim Commission on Phytosanitary Measures, 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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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식물검역관련 국제기준

   ‘IPPC’하의 국제기준은 크게 ‘개념적인 기준’(conceptional standard)과 ‘기

술적인 기준’(technical standard), ‘참고자료’(reference) 등 3가지의 기준으로 

구분되며, 2004년 11월까지 총 21개의 국제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그중 분쟁과 

관련하여 널리 원용되고 있는 두 가지의 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가. 국제무역과 관련된 식물검역원칙

   ‘국제무역과 관련된 식물검역원칙’은 1993년 11월 제27차 ‘FAO총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일반원칙 8개항 및 특별원칙 8개항 총 16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제정목적은 식물검역관련 국제기준의 개발을 촉진하고 체약당사국들이 

이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식물위생조치가 무역에 장벽이 되는 것을 축소하거나 

배제하는데 있다.83)  

    (1) 일반원칙

     (가) 주권

   영토 내로 검역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각국은 식물의 병해충이 

숨어들어 올 수 있는 식물, 植物性産物 및 기타 규제물품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

한 식물위생조치를 사용할 주권(sovereignty)이 인정된다.84)

83) ISPM No. 1. 개요(outline of reference).

84) ISPM No. 1의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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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필요성

   각국은 검역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식물위생적 측면에서의 검토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인 규제조치를 제정하여야 한다.85)

     (다) 최소 영향

   식물위생조치는 관련 병해충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과 일치하여야 하며 

사람, 화물 및 수송 수단의 국제적 이동에 최소한의 장애가 되도록 이용 가능

한 최소의 제한조치로 하여야 한다.86)

     (라) 수정

   여건이 변하고 새로운 사실이 이용될 수 있을 때, 수입금지, 제한 또는 

요건을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밝혀진 사항을 제거하는 등 식물검역조

치를 신속히 수정하여야 한다.87)

     (마) 투명성

   각국은 식물검역상의 수입금지, 제한 및 요건을 공표하거나 배포하여야 하

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들에 대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88)

     (바) 조화

   식물위생조치들은 가능한 한 ‘IPPC’체제 내에서 개발된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에 근거하여야 한다.89)

85) ISPM No. 1의 2항.

86) ISPM No. 1의 3항.

87) ISPM No. 1의 4항.

88) ISPM No. 1의 5항.

89) ISPM No. 1의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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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동등성

   각국은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효과를 갖는 식물위생 조치들을 서로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90)

     (아) 분쟁해결

   식물위생조치와 관련된 양국간의 분쟁은 양자간의 기술적인 차원에서 해결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자간 해결제도에 의해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91)

    (2) 특별 원칙 

     (가) 협력

   각국은 검역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방제

조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92)

     (나) 기술적 기구

   각국은 정부차원의 식물보호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93)

     

90) ISPM No. 1의 7항.

91) ISPM No. 1의 8항.

92) ISPM No. 1의 9항. 

93) ISPM No. 1의 10항. 우리나라에는 ‘국립식물검역소’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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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위험분석 

   어떤 병해충이 검역병해충인지 밝혀내고 그들에게 취해져야 할 조치의 강

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국은 가능한 한 ‘IPPC’체제 내에서 개발된 절차에 따라 

생물학적 및 경제적 증거에 근거한 병해충 위험분석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94)

     (라) 위험 관리

   검역병해충이 유입될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각국은 식물위생

조치를 제정함에 있어 위험관리를 위한 정책에 동의하여야 한다.95)

     (마) 병해충무발생지역

   각국은 어떤 특정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 지역의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 요청이 있을 경우, 영토 내에 병해충 무발생지역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은 ‘IPPC’체제 내에서 개발된 이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이러한 상태를 증명

하여야 한다.96)

94) ISPM No. 1의 11항. 이와 관련 ‘IPPC’는 ISPM No.2, ‘병해충 위험분석지침’ (Guidelines 

for Pest Risk Analysis)과 ISPM No.11, ‘환경적 위험과 유전자 변형생물체에 대한 분

석을 포함한 검역병해충에 대한 병해충 위험분석’(Pest Risk Analysis for Quarantine 

Pests Including Analysis of Environmental Risks and Living Modified Organisms)을 

개발하였다. https://www.ippc.int 2004년 11월 3일 방문.

95) ISPM No. 1의 12항.

96) ISPM No. 1의 13항. 이와 관련 ‘IPPC’는 ISPM No.4, ‘병해충 무발생 생산지역 요건’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Pest Free Areas)과  ISPM No.10,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 및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의 설정요건’(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Pest Free Places of Production and Pest Free Production Sites)을 

개발하였다. https://www.ippc.int 2004년 11월 3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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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긴급조치

   각국은 새로운 또는 예기치 못한 식물위생상의 상황에 직면한 경우, 예비 

병해충 위험분석을 근거로 즉각적인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조치

의 적용은 임시적이어야 하며, 그 조치의 타당성에 대해서 가능한 조속히 정

밀 병해충 위험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97)

     (사) 위반사항 통보

   수입국은 식물검역상의 수입금지, 제한 및 요구조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수출국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98)

     (아) 비차별 대우

  각국은 병해충 위험관리에 있어서 동일한 또는 동등한 식물위생조치를 적

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동일한 식물위생 상태의 국가들 간에는 식

물위생조치를 차별 없이 적용하여야 한다. 국내에 분포하고 있는 검역병해

충에 대해서는 국내 상품과 수입 상품 사이에 검역조치를 차별 없이 적용하여

야 한다.99)

   나. 병해충 위험분석 지침 

   ‘병해충 위험분석 지침’은 어떤 병해충이 검역병해충인가를 결정하고 그 병

해충의 위험에 상응한 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IPPC’차원에

97) ISPM No. 1의 14항. 

98) ISPM No. 1의 15항. 이와 관련 ‘IPPC’는 ISPM No.13, ‘위반사항 및 비상조치 통보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the Notification of Non-Compliance and Emergency 

Action)을 개발하였다. https://www.ippc.int 2004.11.3. 방문.

99) ISPM No. 1의 1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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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초안을 개발하였으며, 1995년 11월 제 28차 FAO총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동 지침은 병해충 위험분석 착수, 병해충 위험평가 및 병해충 위험관리의 3단

계로 구성되어 있다.100)

    (1) 제 1 단계 :  병해충 위험분석 착수 단계

   병해충 위험분석은 일반적으로 검역병해충의 유입 및/또는 확산을 허용

할 수 있는 경로(보통의 경우는 수입되는 상품)의 확인 또는 검역병해충으로 

분류할 수 있는 어떤 병해충의 확인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두 경우 모두에 있

어서 병해충 위험분석(Pest Risk Analysis : 이하 “PRA”라 약함) 대상지역

에 존재하지 않는 병해충뿐만 아니라 PRA 대상지역에 이미 존재하지만 광

범위하게 분포하지 않으며 공식적으로 방제가 실시되고 있는 병해충도 포

함될 수 있다.101)

    (2) 제 2 단계 :  병해충 위험평가

   제2단계는 제1단계를 통과한 각각의 병해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검역병해

충으로의 판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한다.

     (가) 지리적 분포와 규제의 기준

    PRA대상 병해충의 PRA대상지역내 존재여부와 생태적 범위의 한계를 검

토하여 검역병해충의 정의에 부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병해충이 PRA

대상지역에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존재하여 공식적인 방

제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면 PRA의 다음단계를 실시한다. 반대로, 대상병해충

100) ISPM No. 2. 요건의 개요(outline of requirements).

101) ISPM No. 2의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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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PRA대상지역에 널리 분포하거나 또는 널리 분포하지 않으면서 공식적인 

방제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면 PRA는 이 단계에서 중지한다.102)

     (나) 경제적 중요성의 기준

   잠재적인 경제적 중요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병해충이 반드시 정착되어 

확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유입되어, PRA대상지역에 정착 및 확산된 어떤 

병해충의 위험은 반드시 구체화되어야 하며 검토되어야 할 요인들이다.103) 

       ① 정착가능성

   어떤 병해충의 정착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병해충이 발생하

는 지역에서 믿을 만한 생물학적 정보 즉, 생활사, 기주범위, 생존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병해충의 정착가능성 판단과 관련하

여 검토해야 할 요소로는 ⅰ) PRA대상지역의 기주식물 존재 여부, 수량 및 

분포, ⅱ) PRA대상 지역의 환경 적합성, ⅲ) 병해충의 적응 가능성, ⅳ) 병해

충의 번식 전략, ⅴ) 병해충 생존방법이 있다.104)

       ② 정착후의 확산 가능성

   병해충의 확산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는 ⅰ) 병해충의 자연적 확산

에 대한 자연적 또는 관리된 환경에서의 적합성, ⅱ) 상품 또는 수송수단에 의한 

이동, ⅲ) 상품의 용도, ⅳ) PRA대상지역에서의 병해충의 잠재적 매개체, ⅴ) 

 PRA대상지역에서의 병해충의 잠재적 천적이 있다.

102) ISPM No. 2의 2항.

103) ISPM No. 2의 2.1항.

104) ISPM No. 2의 2.2.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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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잠재적인 경제적 중요성

   PRA의 다음단계로서 그 병해충이 PRA대상지역에서 잠재적인 경제적 중

요성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잠재적인 경제적 중요성을 산정하기 위하

여 그 병해충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정보를 확보해야 하며, 또

한 피해의 형태, 농작물의 손실, 수출시장의 손실, 방제 비용의 증가, 병해충 

종합방제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 환경적인 피해, 다른 병해충에 대한 매개체로 

작용할 능력, 실업과 같은 인지된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105)

     (다) 유입 가능성

   평가의 마지막 단계로서 수출국에서 도착지까지의 경로 및 이와 연관된 병

해충의 발생빈도 및 발생량과 관련되는 유입가능성과 관련된다.  

   유입(entry) 가능성에 대한 평가 시에는 ⅰ) 병해충에 의해 상품 또는 수송

수단이 오염될 기회, ⅱ) 수송 환경조건에서의 병해충의 생존가능성, ⅲ) 수입

검사에서 병해충 검출의 용이성 또는 지난 여부, ⅳ) 자연적인 수단에 의한 

PRA 대상지역으로의 병해충 이동빈도 및 양, ⅴ) 지정된 반입 항을 통해 다른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사람의 빈도와 숫자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정착(establishment) 가능성에 대한 평가 시에는 ⅰ) 상품 화물의 수 

및 빈도, ⅱ) 수송 수단과 관련된 어떤 주어진 병해충의 개체 수, ⅲ) 상품의 

용도, ⅳ) PRA 대상지역에서 수송 중 및 목적지에서의 환경적 조건 및 기주

식물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106)

105) ISPM No. 2의 2.2.2항.

106) ISPM No. 2의 2.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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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3 단계 :  병해충 위험관리

   병해충 위험관리는 병해충 위험평가에서 확인된 병해충에 대한 위험도에 

비례해야 하며, 위험지역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

에 대해 적용하여야 한다.107)

     (가) 위험관리 대안

   위험도를 허용가능한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대안은 주로 경로 즉, 수입상

품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험관리 대안으로는 금지병해충 목록에 

포함, 수출 전 식물위생 검사 및 증명, 수출 전에 충족되어야 할 요건 제정(예 

: 소독처리, 병해충 무발생 지역산 증명, 재배기간 중 검사, 증명계획), 반입시

점의 검사, 반입 항, 검역장 또는 적절한 경우 목적지에서의 소독처리, 격리재

배검역, 반입 후 조치(상품의 이용제한, 규제조치), 특정 지역산 특정상품의 수입

금지 등이 있다.108)    

     (나) 대안의 효과 및 영향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여러 대안들의 효과와 영향은 생물학적 효과, 이행

에 따른 비용/이익, 기존의 규정에 대한 영향, 상업적 및 사회적 영향, 식물위

생 정책적 고려, 새로운 규정을 이행할 시점, 다른 검역병해충에 대한 대안의 

효력, 환경적 영향 등에 대해 장․단점을 파악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회원국들

은 그와 같은 식물위생조치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국제무역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도록 해야 한다.109) 

107) ISPM No. 2의 3항.

108) ISPM No. 2의 3.1항.

109) ISPM No. 2의 3.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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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병해충 위험분석 과정의 문서화 

   각국은 식물위생상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PRA에 근거하여 실시된 식

물검역조치들의 대안에 대한 근거와 정보원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문서

화하여야 한다.110)

   

  3.  소결

   식물 및 植物性産物의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951년  

FAO의 회원국사이에 제정된 ‘IPPC’는 1979년과 1997년 두 차례 개정되었다. 

1979년 1차 개정에서는 검역병해충(quarantine pests)의 개념을 도입하여 국제

교역되는 식물 및 植物性産物의 경우 검역병해충을 대상으로 검역조치를 하도

록 하고 재수출식물에 대한 위생증명서의 서식을 새로 제정하였다. 1997년 2

차 개정에서는 ‘SPS협정’에 따라 식물검역조치가 과학적 근거와 국제기준에 

따라 투명성 있게 실시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해충 위험분석, 규제병해충, 규

제비검역병해충 등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새로운 국제기준의 개발 및 

‘IPPC’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 회원국으로 구성된 ICPM을 설치하였다. 

ICPM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총 21개의 식물검역관련 국제기준을 제정하

여 회원국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왔으며, 앞으로 개발해야 할 국제기준 

140여개를 확인하고 관련국제기준을 신속히 제정하기 위한 절차와 제도를 마

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따라서, ‘IPPC’는 회원국들이 ‘IPPC’의 규정에 따라 자국의 수입검역요건을 

제정하고 검사, 소독, 폐기를 실시하며 각종 증명 등의 조치를 수행하는 것을 

돕고 있으므로 식물검역에 관한 국제규범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IPPC’차원에서 앞으로 개발하여야 할 세부적인 국제기

110) ISPM No. 2의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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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140여개인 점을 감안하여 이들 기준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

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IPPC’의 규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검역조

치의 도입 시 ‘IPPC’사무국 및 관련회원국에 대한 통보의무의 이행과 분쟁해

결절차에 관한 사항은 회원국들의 활용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회원국간 원

활한 정보공유와 분쟁예방을 위하여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행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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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주요국가의 식물검역제도

제1절 우리나라

  1.  식물검역기관의 조직과 임무

     

   가. 조직 

   우리나라는 1961년 12월 30일 ‘식물방역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농림부

산하에 식물방역사무소를 설치하고 식물검역을 실시해 왔다. 1978년 4월 12일 

대통령령 제8930호로 ‘농수산부 국립식물검역소 직제령’이 공포됨에 따라 국립

식물검역소를 설치하였다.111) 현재 국립식물검역소는 본소와 지소, 출장소 및 

격리재배관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소에는 서무과, 검역기획과, 국제검역협

력과, 위험평가과, 방제과가 있다.

   지소는 인천공항, 인천, 부산, 군산, 제주 5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5개 지소

밑에는 총 21개의 출장소가 있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다. 또한 수원과 

김해에 중부격리재배관리소와 남부격리재배관리소를 각각 설치 운영하고 있다. 

   2004년 10월말 기준으로 총 정원은 411명으로 계약직1, 행정직24, 검역직

314, 농업직5, 연구직13, 전산직8, 기능직4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1년 1월 1일자로 국립식물검역소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12)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113)  이에 따라 국립식물검역소

1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편찬, 「한국농정50년사」, 농림부, 1999, 1113면. 

112) 법률 제6666호, 2002.3.25. 

113) ‘책임운영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

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

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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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되며, 공모절차를 거쳐서 채용되고 있으며, 2004년

부터 제2기 책임운영의 기관의 장이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1> 우리나라의 식물검역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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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립식물검역소,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20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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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임무   

   식물검역의 목적은 수출입되는 식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여 해외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농림자원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국립식물검역소에서는 ‘식물방역법’을 비롯한 

시행령, 시행규칙 및 수입금지식물의 해제에 관한 농림부고시의 제․개정업무

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다.114) 그밖에도 국립식물검역소 본소에서는 수입

식물의 검역요령 등 수출입 식물검역과 관련된 각종 식검 고시, 예규, 훈령 등

의 제․개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무과에서는 일반행정, 인사관리, 교육훈련 및 

예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검역기획과는 수출입 식물검역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제정하고 일선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

제검역협력과의 경우는 ‘SPS협정’ 및 ‘IPPC’ 등을 포함한 다자관련 국제기구

와의 협력활동, 양국간 현안사항에 대한 협력활동 및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

용요청과 관련된 수입위험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험평가과의 경우에는 

개별병해충에 대한 위험분석 및 분류동정, 수입금지품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으며, 방제과의 경우는 외국에서 유입된 해충에 대한 예

찰 및 방제활동과 식물검역관에 대한 전문교육훈련 그리고 식물검역과 관련된 

소독처리방법의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지소나 출장소에서는 수출입 식물에 대한 병해충 부착유무검사, 소독 

및 폐기 등의 민원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격리재배관리소에서는 격리

재배대상 식물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격리재배를 실시하면서 잠복병해충의 부

착유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114) 식물방역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개정업무는 농림부 농산경영과에서 담당하고 있으

며, 수입금지의 해제에 관한 농림부고시는 통상협력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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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식물방역법령의 주요내용

   가. 식물방역법의 목적 

    수출입식물과 국내식물을 검역하고 “식물”115)에 해를 끼치는 동․식물의 

방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16)  

   

   나. 식물 및 식물성 산물의 수입제한

     (1) 식물위생증명서의 첨부

   식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에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

사증명서’(이하 “식물위생증명서”라 약함)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식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

터의 식물류를 수입하거나 또는 휴대나 우편으로 식물류를 수입하는 경우 및 농

림부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식물위생증명서나 그 사본 없이 수입할 수 있다.117) 

농림부령에서는 목재류 또는 죽재류의 수입, 수입허가를 받은 수입금지식물의 

수입, 파종․재식용이 아닌 無換식물의 수입, 세관 공매처분, 식물검역소장이 고시하

는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된 식물의 수입, 수출한 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는 경우에는 식물위생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지 않다.118)

115) ‘식물방역법’상 ‘식물’이라 함은 “종자식물, 양치식물, 이끼식물, 버섯류와 그 종자 과

실 및 가공품(식물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법 제2조 제3항의 ‘유해식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식물방역법 제2조(정의).  

116) 식물방역법 제1조.

117) 식물방역법 제6조.  

118)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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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입장소의 제한

   식물류는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항

구․공항․기차역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장소이외의 장소(이하 “검역장”이

라 함)를 통하여 수입하지 못한다. 119) 이에 따라 농림부령에서는 수입이 허

용되는 검역장을ⅰ)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항과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항만 또는 ‘관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자의 출입허가를 받은 항만, ⅱ)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방항공청장에게 비행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거나 통지한 공항, ⅲ) ‘관세법’ 제148

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역 또는 통관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120)

     (3) 긴급수입제한조치

   농림부장관은 외국의 특정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지역에서 생산된 식물 또는 그 지역에서 발송

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은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121) 이와 

관련하여 ‘식물방역법’ 시행령에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

록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국립식물검역소장에게 위임하고 있다.122)

119) 식물방역법 제6조제2항. 

120)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제7조.

121) 식물방역법 제6조제4항. 

122)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이에 따라 국립식물검역소장은 과실파리 등 식물방

역법상 금지병해충이 새로운 지역에서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거쳐 긴급수

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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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배지검사 또는 소독 미이행 식물의 수입제한

   농림부장관은 규제병해충이 분포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하여는 정한 

재배지검사 또는 소독조치를 하도록 수입국에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그와 같은 

재배지검사 또는 소독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의 식물은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123)

   다.  수입금지

   병해충 위험분석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

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육하고 있는 식물과 당해 지역을 경

유한 식물을 농림부령으로 정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유해동물 

또는 유해식물 그 자체,  흙 또는 흙이 부착된 식물 및 금지품의 용기와 포장

을 수입금지하고 있다.124) 

   다만, 상기의 수입금지품일지라도 ⅰ) 시험연구용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식물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ⅱ) 수출국상대국이 우려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PRA결과 국내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로서 상대국과의 검역약정에 의해 농림부장관이 조건부로 수

입을 허용하는 경우, ⅲ) PRA결과 생물학적 방제용, 화분매개용, 교육용 또는 

전시용으로 국립식물검역소장이 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다.125)

   라. 병해충 위험분석

   농림부장관은  다른 나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 농작물․

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위험의 정

도를 평가하고 그 위험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병해충 위험

123) 식물방역법 제6조제5항 및 제13조제4항.

124) 식물방역법 제7조.

125) 식물방역법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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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26) 

   좀더 구체적으로 병해충 위험분석 대상은 ⅰ) 식물에 해를 끼치는 무척추동물인

지 또는 유해식물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ⅱ) 규제병해충 및 비검역병해충을 정하

거나 조정하는 경우, ⅲ) 일시적으로 수입제한조치 또는 해제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ⅳ) 수입금지병해충․지역 및 대상식물을 결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 ⅴ)  수입금

지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방법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거쳐 제

한적으로 식물의 수입을 허용하는 경우, ⅵ) 생물학적 방제용 병해충 등의 수입허

용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ⅶ)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127)에 대한 처분․소독방

법을 결정하는 경우, ⅷ)  규제병해충 및 비검역병해충 외의 병해충이 수입검역과정

에서 처음 발견되는 경우, ⅸ) 특정병해충이 수입검역시 자주 발견되는 등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아져 관리방법을 조정하는 경우, ⅹ) 검역의 과학적 기준결정 등 기타 

PRA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하고 있다.128)

   마. 검사의 절차와 방법

    (1) 검사의 신청

   식물이나 금지품을 수입한 자는 지체없이 식물검역소에 신고하고 수입금지

및 제한 여부 또는 규제병해충의 유무에 대해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

다. 따라서, 식물을 수입하는 자는 선박의 입항 또는 항공기 착륙시 지체없이 

공․항만 관할 식물검역소 지․출장소장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휴대식물의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또는 구두로 신고가 가능하다.129)  

126) 식물방역법 제8조.

127) ‘잠정규제병해충’은 “수입식물검역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해충 위험분석을 실시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 폐

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식물방역법 제2조(정의).

128) 식물방역법시행령 제11조.

129) 식물방역법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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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우리나라의 수입식물검역 절차

 

출처 : http://www.npqs.go.kr〔2004년 11월 22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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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사방법

   수입검사는 현장검사, 실험실검사, 격리재배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30) 현장검

사는 품목별로 규정된 검사수량을 채취하고, 육안 또는 간이 검사기구를 이용

하여 규제병해충 유무를 검사한다. 

   실험실검사는 병해충의 부착가능성이 높은 식물 또는 현장검사에서 병해충

의 부착혐의가 있는 식물 등은 정밀검사 시료를 채취한 후 병해충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미경검사, 항온기배양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3) 우편물의 검사

   통관우체국은 식물 등이 들어있는 우편물이 있는 경우에는 식물검역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우편물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식물검

역소에 신고하여야 한다.131)

   바. 검사결과의 조치

    식물방역관은 검사결과 수출국의 검사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수입금

지품을 수입하였거나 또는 수입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식물 등이나 금

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폐기 또는 반송할 것을 명하여야 한

다.132)

   식물방역관은 수입식물에 대한 검사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병

해충 위험분석결과 결정된 처분내용에 따라 그 식물과 용기 포장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하여야 하며,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130)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131) 식물방역법 제9조4항.

132) 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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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식물과 용기 포장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을 명할 수 있다.133)

  

   사. 수출식물의 검사

    식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물 등이 수입국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를 받은 

결과 합격한 것이 아니면 수출하지 못한다. 다만 우편물로 수출하거나 수입국

이 검사 합격증명서를 요구하지 아니한 식물 등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식

물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34) 이에 따라 농림부령에서는 ⅰ) 생약

재로서 가공하여 병해충이 사멸된 식물, ⅱ) 냉동 처리하여 병해충이 사멸된 

식물, ⅲ) 휴대하여 수출되는 식물에 대해서는 수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135)

   아. 국내검역

   농림부장관은 처음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 일부 지역에 발생되어 있

는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물에 대하여 검역을 실

시하고, 당해식물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 폐기 등을 명하거나 이동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의 대상식물 , 대상지역 및 방법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36) 

133) 식물방역법 제10조제4항.

134)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 

135)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제22조.

136) 식물방역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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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결

   우리나라의 식물검역제도는 1961년 ‘식물방역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법적 

체계를 갖추었으며, 1978년 국립식물검역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식물검역을 실

시함으로써 외국 병해충으로부터 우리나라의 농작물과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역할

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식물방역법’은 그동안 부분개정을 해왔으나, 1995년  

WTO체제 출범후 1996년, 1999년, 2002년 대폭적인 개정을 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첫째, ‘식물방역법’에 검역병해충과 규제병

해충의 개념을 도입하고, 식물검역조치를 도입함에 있어 반드시 위험평가를 실시

하도록 함으로써 검역규제조치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검역

조치를 실시했다. 둘째, 특정지역에서의 문제병해충 발생시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

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상대국에서 재배지검사 및 사전 소독처리를 

요하는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우려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식물방역법’을 경미하게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 중대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확보함으로써 식물검역 위

반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단속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북한을 육로나 

철도로 경유하는 식물이나 植物性産物에 대한 검역실시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

함으로써 유럽이나,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수출입되는 식물 등에 대한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식물검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

속적으로 전문 인력과 첨단검사 기자재를 보강하고, 전문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과학적인 검역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137)  

   그 결과 우리나라는 국제기준에 비추어 손색없는 식물검역제도와 기반을 갖추

고 유해병해충의 국내유입방지를 위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식물검역관련 국제기준이 꾸준히 새로 제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37) 1998년도부터 신규 채용자는 검역업무와 관련된 농생물학, 원예학, 농학, 잡초학, 산림

학, 농화학 등을 전공한 석․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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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제정작업시 우리 전문가가 초기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

장이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되, 국제기준 제정 후에는 국내 법규와의 마찰

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입

식물에 대한 검사결과와 관련하여 소독,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상대국

과의 통상마찰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관련 근거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식

물검역업무는 많은 나라의 제도와 법규 및 식물병해충을 다루는 문제이므로 일선

의 검역관들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의 검역규정, 병해충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작성하여 활용하되 지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수출입물량 대폭 증가와 함께 부산 신항만 건설, 남북철도개설에 따른 

검역장 개설 및 유전자 변형농산물 등 새로운 검역실시 등 검역수요가 지속 증가

하고 있어 이에 따른 검역인력의 대폭적인 충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제2절 일본 

  1.  식물검역기관의 조직과 임무

       

    가. 조직 

   일본은 1913년 8월 18일 ‘수출식물검역증명규정’(농상무성고시)을 제정해 

요코하마와 고오베에 농상무성 수출식물검사관리소를 신설하고 수출식물에 대

한 검사증명을 개시했다. 1914년 3월 25일 법률 제11호로 ‘수출입식물법’을 제

정하여 수출입검역을 개시하였으며, 이때 요코하마에 농상무성 식물검사소를 

설치하고 지소5개소와 출장소2개소 및 파출소12개소를 설치하였다. 그 뒤 

1947년 농림성 동․식물검역소를 신설하고 3개 본소(요코하마, 고오베, 모지)

를 설치하였다.138) 1950년에는 ‘식물방역법’을 제정하고 1952년에는 동․식물

138) 최세균․이광, 「동식물검역 효율화방안 및 WTO/SPS협상전략에 관한 연구」, 농림

부, 2003. 77-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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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소에서 식물방역소를 분리하고 식물검역소는 본소2, 지소6, 출장소11개를 

설치하였다. 이후 조직을 지속 확대하여 2003년 4월에는 그림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림수산성 식물방역과 밑에 5개식물방역사무소, 14개지소, 55개출장소, 

4공항분실, 2격리재배포장, 1연수센터를 두고 있으며, 식물방역관의 총원은 837

명이다. 

<그림3> 일본의 식물검역 조직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식물방역과

요꼬하마

식물방역소

나고야

식물방역소

고  베

식물방역소

모  지

식물방역소

    나  하

식물방역사무소

5 지소

18 출장소

2 공항분실

1 격리포장

1 연수센터

2 지소

10 출장소

4 지소

13 출장소

1 공항분실

1 격리포장

3 지소

10 출장소
4 출장소

 * 출처 : http://www.pps.go.jp의 내용을 참조하여 필자가 재작성〔2004년 11

월 22일 방문〕. 

    나. 임무

   일본의 식물검역 목적은 수출입식물 및 국내식물을 검역하여 유해병해충

의 만연을 방지함으로써 농업생산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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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은 농림부 식물방역과와 5개의 식물검역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식물방역

과에서는 ‘식물방역법’을 비롯한 시행령, 시행규칙, 수입식물검역규칙, 수출식

물검역규정 등의 각종 규정의 제․개정업무를 담당하며, 외국과의 식물검역관

련 협상,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금지 해제검토 및 ‘SPS협정’ 및 ‘IPPC’등 국

제규범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장업무는 지소와 출장소 등을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요코하마식물방역소는 병해충분류동정, 병해충 

위험분석, 식물방역관에 대한 교육훈련 등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식물방역법의 주요내용

   식물검역관련 기본법은 1950년 5월 4일 제정․공포된 ‘식물방역법’이며, 1985

년 및 1997년 2차례 대폭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검사방법, 검사

결과 행하는 처분의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식물방역법’시행령 및 동법시행

규칙, 수입식물검역규칙, 수출식물 검역규정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하에서

는 ‘식물방역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목적 

   수출입식물 및 국내식물을 검역하고, 또 식물에 유해한 동․식물을 구제하여 

만연을 방지함으로써 농업생산의 안전 및 조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39)

   나. 검역유해동․식물의 정의 

   ‘검역유해동․식물’이라 함은, 만연할 경우에 유용한 식물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유해동물 또는 유해식물 가운데 ⅰ) 국내에 존재하는 것이 확인

139) 식물방역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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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것, ⅱ) 이미 국내 일부에 존재하고 있거나 또는 국가에 의해서 발

생예찰사업, 기타 방제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써 省令으

로 정한다. 농림수산대신은 省令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140)

   다. 수입의 제한

 

    (1) 수출국검사증명서 첨부

   수입하는 식물 및 그 용기포장은, 수출국정부의 검사결과, 유해동․식물이 

부착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야 하며, 그 사실을 기재한 검사증명서 또는 그 

사본이 첨부되어 있어야 수입할 수 있다. 다만, ⅰ) 식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

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식물 및 그 용기포장, ⅱ) 省令으로 정한 국가

로부터 수입하는 식물 및 그 용기포장에 있어서, 검사증명서 또는 그 사본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당해국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전

자계산기에 송신되어, 당해 전자계산기에 비치된 파일에 기록된 것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41)

    (2) 재배지검사의 실시

   

   省令에서 정한 지역으로부터 발송된 식물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그 재배지에서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써, 省令으로 정한 것에 대

해서는 전항의 규정 이외에, 수출국정부기관에 의해 그 재배지에서 실시한 검

140) 식물방역법 제5조. 일본은 ‘검역유해동․식물’의 정의에서 국제기준(ISPM NO.5)과 달

리 ‘국가에 의해서 발생예찰사업, 기타 방제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

해충’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WTO, AIR/2416, 2004.10.   

141) 식물방역법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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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과, 省令으로 정한 검역유해동물이 부착하여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검사증명서 또는 그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다.142) 

    (3) 수입장소의 제한

   식물과 수입금지품은 우편물로 수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省令으로 정한 

항구 및 비행장 이외의 장소로 수입하지 못한다.143) 또한, 식물과 수입금지품

은 소형포장물 및 소포우편물 이외의 우편물로는 수입할 수 없다.144)

  라. 수입의 금지

   일본의 ‘식물방역법’에서는 ⅰ) 省令으로 정한 지역에서 발송되거나, 당해지

역을 경유한 식물로써 省令으로 정한 것, ⅱ) 검역유해동․식물, ⅲ) 흙 또는 

흙이 부착된 식물, ⅳ) ⅰ～ⅲ에서 언급한 물품의 용기포장을 수입금지품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그와 같은 수입금지품일지라도 시험연구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대신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45)

     

   마. 수입식물의 검사

   식물 또는 수입금지품을 수입한 자는 지체없이, 그 식물 또는 수입금지품 

및 용기포장을 식물방역소에 신고하여, 그 식물 또는 수입금지품 및 용기포장 

원래 상태대로, 식물방역관으로부터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

142) 식물방역법 제6조제2항.

143) 식물방역법 제6조제3항.

144) 식물방역법제6조제4항.

145) 식물방역법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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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는지, 수입금지품이 있는지, 또는 검역유해동․식물이 있는가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146) 

   省令으로 정한 종묘에 대해서는, 식물방역관은 검역유해동․식물이 있는가

를 판정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省令으로 정한 바에 의거 당해식물의 소

유자에게 격리재배를 명령하여, 그 재배지에서 검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스스

로 격리재배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147)

  바. 폐기․소독 등의 처분 

   수입식물에 대한 검사결과, 검역유해동․식물이 있을 때에는 식물방역관은 

그 식물 및 용기포장을 소독하거나 폐기 할 수 있으며, 또는 소유자나 관리하는 

자에게 식물방역관 입회하에 소독하거나 폐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수입

금지품이 있을 때에는 식물방역관은 이것을 폐기하여야 한다.148)  

  

  사. 수출식물의 검사

 

   수입국이 수출국의 검사증명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식물 및 그 용기포장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식물 및 용기포장에 대하여 식물방역관으로부터 

당해 수입국의 요구에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가 아니면 수출

하지 못한다.149)

   수입국이 그 수입에 있어, 재배지에서의 검사를 요구하고 있는 식물, 기타 

다른 省令에서 정한 식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재배지에서 식물방역관의 검

사를 받아, 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수출하지 못한다.150)

146) 식물방역법 제8조제1항.

147) 식물방역법 제8조제7항.

148) 식물방역법 제9조제1항 및 제9조제3항.

149) 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150)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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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국내검역 

   농림수산대신은 새롭게 국내에 침입하거나, 또는 이미 국내 일부에 존재하고 

있는 유해동물이나 유해식물의 만연방지를 위하여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51)

    (1) 종묘검사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번식용에 제공하는 식물을 생산하는 자는 매년 

생산할 종묘에 대해서, 그 재배지에서 재배중에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152)

    (2) 식물 등의 이동제한 및 금지

   省令에서 정하는 지역 내에 있는 식물로써, 유해동물 또는 유해식물의 만

연방지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을 제한 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省令에

서 정하는 것 및 그 용기포장에 대해서는, 省令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식

물방역관이 검사한 결과, 유해동물 또는 유해식물의 부착이 확인되지 않았거

나, 또는 省令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독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내용표시를 

부착하지 않으면,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한다.153)

   省令에서 정하는 지역 내에 있는 식물, 유해동물, 유해식물, 흙으로서 유해

동물 또는 유해식물의 만연방지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省令으로 정한 것이나 이들의 용기포장은 타 지역으로 이동하

지 못한다.154) 

151) 식물방역법 제12조.

152)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

153) 식물방역법제16조제2항.

154) 식물방역법 제1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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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긴급방제

   새롭게 국내에 침입하였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에 존재하고 있는 유해

동․식물이 만연하여 유용한 식물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

우, 유해동물 또는 유해식물로부터 유용한 식물의 수출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구제 또는 만연방지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농림수

산대신은 30일전까지 ⅰ) 방제를 실시할 구역 및 기간, ⅱ) 유해동물 또는 

유해식물의 종류, ⅲ) 방제의 비용, ⅳ)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55)

   3.  소결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며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이다. 일본은 1950년 ‘식물방역법’을 제정하여 시행해오다 WTO

체제의 출범에 맞춰 1996년 ‘식물방역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

은 크게 검역병해충의 범위와 검역조치, 검역절차의 전산화, 재배지검사의 도

입이 있으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검역병해충의 정의다. 검역병해충의 정의

와 관련하여 일본은 국제기준과는 달리 국내에 있는 병해충에 대해서도 예찰

과 방제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면 검역병해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뉴질랜드, 미국, EU 등 회원국은 SPS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이 국제기준의 정

의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아직까지 식물방역

법의 개정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PRA를 거쳐 비검역병해충의 확대지

정을 통해 회원국들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회원국들이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에 공통

으로 분포하는 병해충에 대해서는 검역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일본측에 외교

부, 농림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요청해 왔지만, 일본은 2004년 7월 안양에서 

155) 식물방역법 제18조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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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된 제6차 한․일 식물검역실무자회의에서 품목별로 비검역병해충을 확

대․지정해 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일본은 ‘SPS협정’에 따른 위험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996년 5

월 요코하마식물방역소 조사연구부에 ‘병해충 위험평가담당’을 신설하고 각 식

물방역소에는 신속한 동정기술 확립과 지도를 위하여 ‘병해충 동정진단담당’을 

신설하고 증원하는 등 수입검사시 위험분석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늘어나는 

업무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6년 5월 조직체계를 종전의 과장, 계장 계원의 

라인형태에서 식물방역관, 조사과, 동정관 등의 팀제로 재편함으로써 검역업무

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였다.156) 하지만 일본과 관련된 2건의 WTO분쟁

사례(일본-농산물사건과 일본-사과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위험평가 

제도나 방법은 아직도 국제기준과는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개

선이 요망된다. 

   

제3절 미국

 

  1.  식물검역기관의 조직과 임무

    가. 조직 

      미국은 1912년 ‘식물검역법’(Plant Quarantine Act)을 제정하고  1972년 

4월 농무성 산하 농업연구소(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산하기구였던 

동․식물위생소(Animal and Plant Health Service)를 농무성 산하 유통 및 규

제프로그램(Marketing and Regulatory Program) 담당 차관보 산하에 소속되

면서, 현재의 동물 및 식물검역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이하 “동식물검역청”이라 약함)으로 개칭하였다. 2004년 10월 현재 

156) 최세균․이광, 전게서, 94면.



- 60 -

동식물검역청은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물보호 및 검역부, 수의부, 국제

부 등 9개 부서가 있으며, 식물보호 및 검역부 내에는 교육훈련센터

(Professional Development Center), 자원관리과(Resource Management), 식물

위생프로그램과(Plant Heallth Programs), 병해충예찰관리과(Pest Detection 

Management Programs), 식물위생과학기술센터(Center for Plant Health 

Science and Technology), 동부지역사무소(Eastern Region), 서부지역사무소

(Western Region)를 두고 있으며, 총 1,693명의 식물방역관이 종사하고 있다.

<그림4> 미국의 식물검역 조직

동식물검역청장(Administrator)

동물보호
(AC)

야생동․식물
(WS)

 국제협력
(IS)

식물보호
검역(PPQ)

 수 의
(VS)

입법 및 

공공업무

(LPA)

유통 및 규제 
프로그램
(MRPBS) 

조사 및 이행 
(IES)

 조직 및 

직능 개발

(OPD)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PPD)

교육훈

련센타

자원관

리과

식물위생

프로그램

과

병해충예

찰관리과

식물위생

과학기술

센터

동부지역

사무소

서부지역

사무소

 *출처 : http//:www.aphis.usda.gov.를 참조하여 필자가 재작성〔2004년 11월 

23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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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임무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임무는 동․식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에 있어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동식물검역청의 식물

보호 및 검역부는 우리나라의 식물검역소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식물 병해충과 유해잡초의 유입, 정착 또는 확산 방지를 통해 미국의 농업자원 

및 자연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중 교육훈련센터는 식물

검역관의 교육 및 훈련을 맡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식물검역관 훈련용 교재, 식

물검역 업무용 편람 및 자료 등을 발간하고 있다. 자원관리과에서는 행정, 재정 

및 시설지원업무를 맡고 있으며, 식물위생과학기술센타에서는 유전자원관리, 병

해충검출 및 동정업무, 병해충 위험분석, 생물적 방제, 잡초관리, 소독처리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밖에 동부와 서부에는 각각 1개의 지역사

무소가 있으며 그 산하에 지소 또는 출장소를 두고 있다. 하부기능인 지소 및 

출장소의 경우에는 2003년 3월 4일 신설된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세관 및 국경보호국(Bureau of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2.  식물방역법의 주요내용

     미국의 식물검역관련 기본법은 2000년 6월 20일 제정․공포된 ‘식물방역

법’(Plant Protection Act)이다.157) 이에 따라 미국 ‘식물방역법’에서는 미국의 농

업, 환경 및 경제를 식물병해충 또는 잡초로부터 보호하기위하여 식물병해충

157) 미국의 식물검역기본법은 1912년 8월 20일 제정된 ‘식물검역법’(Plant Quarantine Act)였

으나, 2000년 ‘연방식물병해충법’(Federal Plant Pest Act), ‘연방유해잡초법’(Federal 

Noxious Weed Act) 등의 일부내용을 통합하여 ‘식물방역법’(Plant Protection Act)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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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동제한, 식물․植物性産物․생물적 방제매개체․유해잡초․물품 및 

수송수단에 대한 요건, 유해잡초에 대한 요건, 새로운 식물병해충 및 유해잡초

에 대한 조치, 수출증명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도 수입금지품, 격리재배대상식물, 국가별, 품목별 수출입규제에 관한 세부적

인 사항은 연방 규정(Federal Regulation)에서 정하고 있다.158) 또한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식물이나 植物性産物의 수입시 사전 수입허가제(import 

permit)제를 유지하고 있어 수입허가 과정에서 검역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159) 이하에서는 미국 ‘식물방역법’의 주요 내용

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목적

     미국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를 위하여 식물 및 植物性産物에 대한 검역

을 실시하고, 식물병해충 및 규제물품의 이동을 제한하는데 있다.160)

    나. 식물병해충에 대한 이동 제한

   식물병해충의 미국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를 위하여 농무부장관이 정한 규

정에 따라 일반허가 또는 특별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식물병해충을 수

입, 수출, 반입하거나 또는 州間(interstate) 무역을 위해 이동하지 못한다.161) 

158) Code of Federal Regulation, Agriculture, 7 Parts. 

159) 안광욱, 「미국의 식물검역제도」, 농수산부 국립식물검역소, 1996.

160) 미국식물방역법 제411조 (a)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Prohibition of unauthorized 

movement of plant pest.-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c), no person shall 

import, enter, export, or move in interstate commerce any plant pest, unless the 

importation, entry, exportation, or movement is authorized under general or 

specific permit and is in accordance with such regulation as the Secretary may 

issue to prevent the introduction of plant pests into the United States or the 

dissemination of plant pests within the United States.”

161) 미국식물방역법 제411조 (a)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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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농무부장관이 정한 규정에서 ⅰ) 장관의 허가서 첨부, ⅱ) 해당국

가나 州의 검사증명서첨부, ⅲ) 당해 병해충이 다른 병해충에 감염되어 있는

지의 여부와 미국내 식물이나 植物性産物에 대한 피해가능 여부 및 유해잡초 여

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하여 격리검역 조건부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62)  

     

    다. 식물․植物性産物․생물적 방제매개체․유해잡초․물품 및 

수송수단에 관한 규정

   농무부장관은 식물병해충 또는 유해잡초의 미국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식물․植物性産物․생물적 방제매개체․유해잡초․

물품 및 수송수단(이하 “식물 등”이라 약함)의 수입․반입․수출 또는 州間이

동을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다.163) 이를 위하여 농무부장관은 허가서 및 

검사증명서 첨부, 시정조치 및 격리재배 조건 등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164)

   또한 농무부장관은 이 법의 제정 후 1년 내에 수입요청에 대한 검토를 하

기 위한 절차와 기준에 관한 고시를 하여야 한다.165) 그 외에도 농무부장관은 

식물이나 植物性産物을 수입하기 위한 제안과 관련하여 미국으로 병원균이 유

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통합적 방제시스템(systems approaches)

의 적용과 역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한 연구에는 州 농무성, 

학계, 민간분야, 미국농업연구소의 전문가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장관은 이 

법의 제정 후 2년 내에 그 결과를 ‘미국 상원 농업․영양․산림위원회’와 ‘미

국하원 농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66)  

   농무부장관은 미국으로 반입 또는 미국내에서 이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유

해잡초 및 생물적 방제매개체 목록을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167)

162) 미국식물방역법 제411조 (e)항

163) 미국식물방역법 제412조 (a)항.

164) 미국식물방역법 제412조 (c)항.

165) 미국식물방역법 제412조 (d)항.

166) 미국식물방역법 제412조 (e)항.

167) 미국식물방역법 제412조 (f)항, (g)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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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식물 등의 도착시 통지 및 보류요건

     (1) 재무부장관의 의무

   재무부장관은 식물 등의 도착상황을 농무부장관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며,

농무부장관이 검사 후 반입을 허용할 때까지 통관을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농

무부장관이 정한 국가나 지역에서 수입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168) 

     (2) 책임당사자의 의무  

 

   수입식물 등에 책임있는 자는 상기 물품의 도착시 농무부장관 또는 농무부

장관이 지시에 따라 州정부의 적절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69)

     (3) 물품의 이동금지

   수입된 식물 등은 검사후 합격되거나 경유이동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반입

항에서 또는 주 정부간에 이동할 수 없다.170)

   마. 새로운 식물병해충 및 유해잡초에 대한 일반적인 제거조치

   농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식물 등을 통관 보류, 압류, 검역, 

소독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소유자에게 이를 명할 수 있다.171)

168) 미국식물방역법 제413조 (a)항.

169) 미국식물방역법 제413조 (b)항.

170) 미국식물방역법 제413조 (c)항.

171) 미국식물방역법 제414조 (a)항, (b)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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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긴급조치의 선언 및 후속조치 권한

    농무부장관은 미국에 없거나 또는 미국내 제한적으로 분포하지만, 발생시 

미국의 식물이나 식물성 산물에 큰 피해를 주는 병해충의 발생으로 인해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식물 등을 보류, 압류, 검역, 소독, 또는 다른 제

거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병해충에 감염된 州 또는 한 州의 일부 지역

을 격리하고, 식물 등의 이동금지나 제한을 실시할 수 있다.172) 

   농무부장관은 긴급조치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받게 되는 보상액에 대한 농무부장관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173)

  

   사. 수출증명

   농무부장관은 수출될 식물, 식물성 산물, 생물적 방제매개체에 대한 수출상

대국가의 식물위생 및 여타 요건에 따라 그 물품에 식물병해충이나 유해잡초

가 없으며, 그들에 노출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174)  

   아. 식물위생문제의 해결

    농무부장관은 과학적 근거와 적용 가능한 국제 협약에 따라 수출입산물과 

관련된 식물위생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농무장관은 ⅰ) 타국의 

관련 공무원과 직접 협상을 수행하고, ⅱ)  요청이 있을 경우, 타국에 대하여 

농업위생 보호 및 수출입 시스템에 관한 기술적인 협조, 훈련 및 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ⅲ) 타국을 돕기 위한 식물위생 및 검역 전문가를 보유토록 하고 있다.175) 

172) 미국식물방역법 제415조 (a)항.

173) 미국식물방역법 제415조 (e)항.

174) 미국식물방역법 제418조.

175) 미국식물방역법 제431조 (e)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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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결

  미국은 자국의 농업, 환경 및 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0년 ‘식물검역법’, 

‘연방식물병해충법’, ‘연방유해잡초법’ 등의 일부내용을 통합하여 ‘식물방역

법’(Plant Protection Act)을 제정하였다. 미국은 개정된 ‘식물방역법’의 제정목

적에 ‘환경’과 ‘경제’의 개념을 직접 도입함으로써 식물병해충으로부터 자국의 

농업과 환경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식물병해충의 유입 및 박멸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산 농산물의 수출 지원을 적극 도모하는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모든 농산물의 수입과 관련하여 사전 수입허가제(import permit)를 

운영하고 있다. 즉, 수입가능한 농산물일지라도 원칙적으로 사전에 미국 동․

식물검역소에 수입사실을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다. 그와 같

은 검토과정에서 미국은 해당 농산물이 검역상 문제가 있는 지를 검토하고, 

특정항구로의 수입제한, 사전 소독실시 및 도착 즉시 신고의무 등의 허가조건

을 부여함으로써 검역적 안전성을 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수입자에게

는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자국의 농업 및 환경을 식물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하

기위해서는 바람직한 제도로 사료되므로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이 제도의 도

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주요 농작물이나 신선과실 및 채소류를 수입금지식물로 지정

하고 해당국가의 수입허용요청이 있으면 위험평가를 통해 픔목별로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위험평가분야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며 

관련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다. 위험평가분야에 관한 우리전문가의 경험축적과 

정보공유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양쪽 전문가간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

활동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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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EU

   EU의 식물검역관련 기본법은 2000년 5월 8일 제정된 ‘공동체내의 식물 및 식

물성 산물에 해로운 생물체의 유입 및 공동체내 확산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위

원회 지침’(Council Directive on protective measures against the introduction 

into the Community of organisms harmful to plants and plant products and 

against their spread within the Community : 이하 “EU식물검역지침”이라 약함)

이다. 동 지침은 2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해생물체의 도입금지, 식물 

및 식물성 생산물의 도입금지, 조건부 도입금지, 역내 및 제3국산 회원국산 수입

식물에 대한 검사 규정, 식물위생증명서 및 식물통행증의 발행,  유해생물체의 발

생시 통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지침의 주요한 내

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EU식물검역지침의 목적

   ‘EU식물검역지침’은 식물이나 식물성 산물에 해를 주는 생물체들이 다른 회원

국가 또는 비회원국가로부터 회원국가내로 유입되는 것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

는데 있다.176) 

  2. 주요내용

   가. 유해생물체의 도입금지 

   회원국들은 ‘EU식물검역지침’의 부록1의 A에 있는 유해생물체가 자국으로 유

176) EU식물검역지침 제1.1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is Directive concerns protective 

measures against the introduction into the Member States from other Member 

States or third countries of organism which are harmful to plant or plant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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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부록2의 A에 있는 식물 및 식물성 산물

이 동 부록에 있는 유해생물체에 오염된 경우에는 자국영토로의 도입을 금지한다.177)  

   그러나, ‘EU식물검역지침’ 제17조에 따라 식물위생분야의 회원국가를 대표

하는 기관들의 합의하에 이미 선정된 생물체가 비재식용 식물에 약간 오염

(slight contamination)된 경우에는 도입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178) 

   회원국들은 1993년 6월 1일부터 ‘EU식물검역지침’의 부록1의 B에 있는 유해

생물체 및 부록2의 B에 있는 식물 및 식물성 산물이 동 부록에 있는 유해생물체

에 오염된 경우 적절한 “보호지역”179)(protected zones)으로 도입되는 것을 금지

해야 한다.180) 

   나. 식물 및 식물성 산물의 도입금지

  회원국들은 ‘EU식물검역지침’의 부록3의 A에 있는 식물 및 식물성 산물이 동 

부록의 관련국가로부터 생산된 경우 도입을 금지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1993년 6

월 1일부터 부록3의 B에 있는 식물 및 식물성 산물과 다른 물질이 적절한 ‘보호

지역’(protected zones)으로 도입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정해야 한다.181)  

    다. 조건부 도입금지

   회원국들은 ‘EU식물검역지침’의 부록4의 A에 있는 특별요건을 부합하지 않는 

식물이나 식물성 산물 또는 여타물품을 자국내로 도입을 금지해야 한다. 회원국

들은 1993년 6월 1일부터 부록4의 B에 있는 식물 및 식물성 산물과 다른 물품이 

177) EU식물검역지침 제3.1조. 

178) EU식물검역지침 제3.3조.

179) ‘보호지역’이라 함은 “본 지침에서 언급한 하나 이상의 유해생물체가 공동체내의 하나 

이상의 지역에 정착했지만 공동체에서 정착조건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널리 퍼지지 

않거나 정착되지 않은 지역”을 의미한다. EU식물검역지침 제2조.

180) EU식물검역지침 제3.5조. 

181) EU식물검역지침 제4.1조～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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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부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보호지역’(protected zones)으로 도입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182)

    라. 역내 회원국산 수입식물에 대한 검사규정

   회원국들은 적어도 ‘EU식물검역지침’의 부록5의 식물 및 植物性産物 또는 다

른 물품이 다른 회원국으로의 도입이라는 관점에서 그들이 ⅰ) 부록1의 A에 있

는 유해생물체에 의해 감염되지 않았으며, ⅱ) 부록2의 A에 있는 식물 및 식물성 

산물이 동 부록에 있는 유해생물체에 의해 감염되지 않았으며, ⅲ) 부록4의 A에 

있는 식물 및 植物性産物 또는 다른 물품이 동 부록의 특별요건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공식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또는 샘플채취에 의해 조심스럽게 검사되고, 

필요시 그것을 수송하는 차량도 공식적으로 검사받아야 함을 규정해야 한다.183) 

    마. 식물위생증명서의 발행

   검사결과 규정에 기재된 조건들이 충족되었다고 간주될 때에는 공동체의 공

용어중의 하나로 ‘EU식물검역지침’의 부록 7의 A에 있는 식물위생증명서를 발행

할 수 있다. 스템프와 서명을 제외하고는 대문자 또는 타자체로 기재하고, 가능

하면 수입회원국의 공용어로 기재한다. 회원국들은 부록5의 A에 있는 식물이나 

식물성 산물 또는 다른 물품이 식물위생증명서 없이 다른 회원국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규정해야 하며, 식물위생증명서는 수출회원국에서 발행한지 14일 이상 

지나서는 안 된다.184)   

182) EU식물검역지침 제5.1조～5.2조.

183) EU식물검역지침 제6.1조.

184) EU식물검역지침 제7.1조～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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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역내 수입된 식물의 이동

   회원국들은 ‘EU식물검역지침’의 부록5의 A에 있는 식물 또는 植物性産物이나 

다른 물품들이 부록7의A에 있는 식물위생증명서 양식에 따라 작성된 다른 회원

국의 식물위생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제6조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더 이상 검

사를 받지 않는 점을 규정해야 한다.185)    

    사. 특별요건

   ‘EU식물검역지침’의 부록4의 A에 규정된 특별요건들이 적용되는 식물 植物性 

産物 또는 기타 물품 등의 경우에는 제7조에서 요구되는 식물위생증명서가 생산

국에서 발급되어야 할 것이다.186) 

    아. 식물 통행증의 발행

   1993년 6월 1일 발효와 함께 ‘EU식물검역지침’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과 

제6조제5항에 따라 실시된 검사에 근거하여 동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간주될 경우

에는 식물위생증명서 대신에 식물통행증(plant passport)을 발행하여야 한다.187)  

    자. 제3국산 식물, 식물성 산물 또는 여타물품에 대한 검사규정 

 

   회원국들은 적어도 제3국에서 들어온 ‘EU식물검역지침’의 부록5의 식물 및 植

物性産物 또는 다른 물품이 자국 영토로의 도입이라는 관점에서 그들이 ⅰ) 부록

185) EU식물검역지침 제8조.

186) EU식물검역지침 제9조. 

187) EU식물검역지침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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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A에 있는 유해생물체에 의해 감염되지 않았으며, ⅱ) 부록2의 A에 있는 식

물 및 植物性産物이 동 부록에 있는 유해생물체에 의해 감염되지 않았으며, ⅲ) 

부록4의 A에 있는 식물 및 植物性産物 또는 다른 물품이 동 부록의 특별요건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공식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또는 샘플채취에 의해 조심스

럽게 검사되고, 필요시 그것을 수송하는 차량도 공식적으로 검사받아야 함을 규

정해야 한다.188) 

   회원국들은 ‘EU식물검역지침’의 부록5의 B에 있는 식물, 植物性産物 또는 여

타 물품이 들어 있음을 신고하지 않은 제3국산 수입화물은 규정을 위반해 왔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공식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함을 규정할 수 

있다.189)  

   검사결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ⅰ) 적절한 소독처

리, ⅱ) 화물로부터 감염된 상품의 제거, ⅲ) 검사결과 또는 공식시험이 실시될 

때까지 격리기간 부과, ⅳ) 공동체 밖의 목적지로 상품을 보내기 위해 허가의 거

절, ⅴ) 폐기 등의 조치를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190)  

  차. 병해충 발생의 통보

   회원국들은 ‘EU식물검역지침’의 부록1의 A. 1항, 부록2의 A. 1항의 유해생물

체가 자국내 발생하였거나 또는 부록1의 A. 2항, 부록2의 A. 2항에 있는 유해생

물체가 자국내 새로운 지역에서 발생했을 경우 ‘위원회’와 다른 회원국에 통보하

여야하며, 박멸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박멸조치가 불가능하다면 해당 유해

생물체의 전파를 방지하여야 한다.191)

188) EU식물검역지침 제13.1조.

189) EU식물검역지침 제13.2조.

190) EU식물검역지침 제13.11조. 

191) EU식물검역지침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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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결

   EU는 식물이나 植物性産物에 해를 주는 생물체들이 다른 회원국가 또는 비회

원국으로부터 회원국내로 유입되는 것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2000년 

5월 8일 ‘EU식물검역지침’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EU식물검역지침’은 회원국

들이 자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 유해생물체, 식물 및 植物性産物을 

지정하고 조건부 수입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역내 회원국산 또는 제3국산 수

입식물이나 植物性産物에 대해서는 상기 유해생물체 부착여부, 조건부 수입요건  

충족여부 등에 대해 동일한 검사를 받으며,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는 공동체 

의 공용어중의 하나로 식물위생증명서를 발행한다. 역내에 일단 수입된 식물이 

타 회원국가로 이동될 경우에는 최초 도착지국가에서 검사를 받은 식물위생증명

서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를 받지 아니 한다. 

  EU는 제도상으로는 식물검역이 가장 먼저 발전했으나, 현재는 회원국간의 인적․

물적 이동이 자유로워 이에 따른 병해충의 유입․확산 가능성이 어떤 지역이나 

국가보다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EU는 그에 대한 적절한 검역적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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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식물검역관련 WTO분쟁사례 

제1절 서론 

   WTO체제에서는 ‘SPS협정’ 관련 분생발생시 신속하고 구속력있는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회원국들은 SPS조치와 관련한 수입회원국의 부당하거나 엄격한 조치에 

대해 WTO차원에서 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WTO체제출범이후 2004년 10월까지 WTO에 제소된 건수는 총 317건이 

있으며, SPS조치에 관한 건수는 30건이 있다. 제소된 SPS조치 중 식물검역과 

관련한 건수는 10건에 달한다(표2 참조). 그중 패널설치까지 이루어진 사건은 

4건이 있으며 2건은 패널절차와 상소기구 절차를 거쳐 사건이 종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물검역검사제도와 관련하여 미국이 1995년 4월 부패과

실 선별제도 및 일반병해충에 대한 훈증소독제도를 제소한 바 있으며, 1996년 

5월에는 이들 외에 감귤류 등에 대한 항온기 배양검사제도를 추가로 제소하였

다.192) 두 사건 모두 미국과의 협의단계(consultation)에서 아국의 법규개정 등

192) 부패과실 선별제도는 신선한 과실의 운송․보관중 압상이나 상처 등으로 인하여 부패

된 과실을 선별하여 제거한 후 통관시키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의 검사를 

필한 화물에서 부패과가 나오는 것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유지하였다. 일반병해충에 대한 훈증소독은 1979년 개정된 ‘IPPC’의 발효 

전까지 일반병해충에 대한 검역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어 우리나라는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수입화물에서 일반병해충 발견 시에도 훈증소독을 실시하

였다. 항온기 배양검사제도는 미국 캘리포니아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검역병해충인 지

중해과실파리(Mediterranean fruit fly), 귤과실파리(Oriental fruit fly) 등이 간헐적으

로 발생함에 따라 동 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캘리포니아산 감귤류 수

입시 샘플을 채취하여 의무적으로 항온기 배양검사(23-28℃, 3일간)를 실시하였다. 우

리나라는 개정된 ‘IPPC’에 따라 1996년 12월 ‘식물방역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하

여 부패과실 선별제도를 없애고 검역병해충에 대해서만 조치를 실시하고, 감귤류 등

에 대한 항온기 배양검사는 1996년 7월 미국캘리포니아 지역에서의 과실파리 박멸선

언에 따른 미국 측의 제한조치 해제요청에 따라 국립식물검역소는 1996년 10월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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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실질적으로 해결되었지만, 미국은 현재까지 사건자체를 보류상태로 

두고 있다. 

   식물검역조치와 관련하여 패널 및 상소기구까지 간 사례는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일본-농산물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사건’과 ‘일본-사과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사건’이 있다. 이하에서는 두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분쟁

대상조치, 패널보고서 및 상소기구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자 한다.  

식물의 검역요령(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1996-3호)의 별첨4(미국산 과실류 검사방법)를 

개정함으로써 미국 캘리포니아지역산 감귤류(오렌지, 자몽, 레몬, 라임 등)와 키위, 메

론, 포도 및 아보카도 과실에 대한 항온기배양검사를 해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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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식물검역관련 WTO 제소사건

사건명(번호) 제소국 제소일 제소내용 비고

한국-농산물의 검사 및 

시험에 관한 조치(WT/DS/3)
미국 1995..4.4

신선과실류에 대한 검사검역조치(부

패과실 선별, 일반병해충에 대한 

훈증소독)

보류

한국-농산물의 검사에 관

한 조치(WT/DS41)
미국 1996.5.24

신선과실류에 대한 검사검역조치

(부패과실 선별, 일반병해충에 대한 

훈증소독, 항온기배양검사)

보류

일본-농산물

(WT/DS76) 
미국 1997.4.9 신선과실류에 대한 품종별 시험요건 

일본 

패소

E C - 소 나 무 재 선 충

(WT/DS137)
캐나다 1998.6.24

소나무재선충관련 소나무제재목에 

대한 수입제한 
보류

터키-신선과실수입절차

(WT/DS237)

에쿠아

도르
2001.9.10

에쿠아도르산 신선과실류에 대한 수입

제한

협의 

해결

일본-사과(WT/DS245) 미국 2002.3.6 미국산 신선사과에 대한 수입제한 
일본 

패소

호주-신선과실 및 채소

류(WT/DS270)
필리핀

2002.10.2

3

필리핀산 바나나를 포함한 신선과실 

및 채소류에 대한  수입제한 

패널

설치

(2003.8)

호 주 - 파 인 애 플

(WT/DS271)
필리핀

2002.10.2

3
필리핀산 파인애플에 대한 수입제한 보류

멕 시 코 - 검 은 콩

(WT/DS284)

니카라

구아
2003.3.20

니카라구아산 검은콩에 대한 수입 

제한

협의 

해결

호 주 - 검 역 제 도

(WT/DS287)
EC 2003.4.9 엄격한 호주의 검역제도

패널

설치

(2003.11)

 *출처 : 제31차 SPS위원회 회의자료(WTO, G/SPS/GEN/510, 2004.10.)에 있는 내용

을 참조하여 필자가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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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일본-농산물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사건 

  

  1.  개요

   “일본-농산물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사건”193)(이하 “일본-농산물사건”이라 

약함)은 미국이 제소국, 일본이 피소국으로 그리고 브라질, EC, 헝가리가 제3

당사국으로 참여한 사건으로 일본의 농산물 품종별 시험요건(varietal testing 

requirement)이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에 관한 ‘SPS협정’ 제2.2조, ‘위험평가 및 

위생 보호의 적절한 수준의 결정’에 관한 ‘SPS협정’ 제5.1조, 제5.6조, 제5.7조

와 ‘투명성’에 관한 ‘SPS협정’ 제7조, 부속서 B 및 방제, ‘검사 및 승인절차’에 

관한 ‘SPS협정’ 제8조, 부속서 C에 일치하는지 여부가 문제시되었다. 

   패널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사과, 양벚, 넥타린, 호두에 관한 품종별 시험요

건이 ‘충분한 과학적 증거’에 관한 ‘SPS협정’ 제2.2조 및 ‘위험평가 및 위생보

호의 적절한 수준의 결정’을 위한 ‘SPS협정’ 제5.6조에 위반하였고, 모든 분쟁

대상인 상품에 관한 품종시험요건이 투명성에 관한 ‘SPS협정’ 제7조와 부속서 

B에 위반된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상소기구에서는 일본의 사과, 양벚, 넥타린, 호두에 관한 품종별 시험

요건이 ‘SPS협정’ 제2.2조, 제5.7조에 위반한다는 패널의 평결에 동의하나, 제

5.6조에 관한 패널의 평결을 파기하고, 모든 분쟁대상인 상품에 관한 품종시험

요건이 ‘SPS협정’ 제7조와 부속서B에 위반된다는 패널의 평결을 지지하였다.

 

193) Japan-Measures Affecting Agricultural Products, Report of the Panel, WT/DS/76/R, 

27 October 1998[이하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라 약함],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WT/DS/76/AB/R, 22 February 1999[이하 “일본-농산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라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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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일본은 미국에 분포하고 있는 코드린나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식물

방역법’에 의거 미국산 양벚, 호두, 넥타린, 사과 등의 과실류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미국은 과실류의 소비량이 많아 수출시장으로서 매력적인 

일본 진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미국과 일본은 

1978년 1월 미국산 양벚의 3품종(Bing, Van, Lambert)에 대해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소독조건부 수입금지 해제에 합의하였다. 이어서 1986년에는 미국산 호두

3품종(Hartley, Payne, Franquette)에 대해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소독조건부로 수

입금지를 해제하였다.194) 

   또한, 미국은 일본에 1986년 미국산 사과 7종 및 넥타린 10종에 대한 수입금

지해제를 요청하였다. 사과는 일본에서도 중요한 과수산업이고 소비품목이었

다.195) 이와 관련 일본은 1987년 2개의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였는데 하나는 

‘수입금지 해제 실험지침’(Experimental Guideline for Lifting Import Ban)이고 

또다른 하나는 ‘품종별 비교시험을 위한 실험지침’(Experimental Guideline for 

Cultivar Comparison Test)이다.196) 

   일본은 1994년 5월 미국산 사과 2품종(레드딜리셔스, 골든딜리셔스)에 대해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조건부로 수입금지를 해제하였으며, 이들 사과에 대한 

일본내 시장성이 떨어지자 미국은 1996년 일본시장에서 시장성이 있을 것으

로 예상되는 후지(Fuji), 갈라(Gala), 그라니스미스(Granny Smith) 등의 대일 

수출을 희망하였다.197) 미국은 추가 수입허용 요청품종에 대한 일본의 수입금

지해제조치가 여의치 않자 일본의 ‘살충에 관한 품종별 비교시험을 위한 실험

194)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4.20.

195)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4.21. 일본의 1995-1996년간 사과생산량은 879,100

톤, 소비량은 796,883톤이었다. 

196)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4.33.

197)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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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을 문제 삼고 일본의 조치가 ‘SPS협정’과 ‘1994년 GATT’ 및 ‘농업협정’

상의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1997년 11월 WTO에 협의를 요청하였다.198)  

 

 3.  분쟁대상 조치

   코드린나방(Cydia pomonella)은 일본의 식물검역상 중요한 검역병해충으로

일본의 ‘식물방역법’에서는 동 해충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을 포

함한 동 해충이 분포하는 국가로부터 그 기주식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산 양벚, 호두, 넥타린, 사과 등의 과실류에 대한 수입

을 금지하고 있었다. 일본은 그와 같은 수입금지과실을 메칠브로마이드 훈증

조건부로 해제함에 있어 품종별 시험을 요구하였다.199) 미국은 일본이 상기 

과실에 대해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조건부로 수입을 허용함에 있어 품종별로 시

험성적을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200)  

   코드린나방은 분류학상 나비목(Lepidoptera), 잎말이나방과(Tortricidae)에 

속하는 날개 길이 16-22mm정도의 다갈색 해충으로 사과, 양벚, 넥타린 및 다른 

과실류에 피해를 준다. 코드린나방의 년간 발생횟수는 지리 및 기후적인 조건

에 의해 좌우되지만 북미대륙의 경우 북부는 1회, 중부는 2회 남부는 3-4회 

발생하고, 기후 적응력이 뛰어나다. 최적의 조건에서 코드린나방은 알에서부터 

성충까지 약 30-40일 정도 걸리며, 유충의 형태로 월동한다. 암컷성충은 평균 

50-70개의 알을 산란하며, 부화된 어린 유층이 과실을 뚫고 들어가서 과실 내

부를 가해함으로써 과실은 조기 낙과 등의 피해를 받게 됨으로써 큰 피해를 

야기한다. 미국에서는 사과와 호두에 있어 주요한 해충이며 넥타린, 양벚, 살

구, 자두, 배, 마르멜로 등도 기주식물로 알려져 있다.201) 

198)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3.2.

199)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s.4.25-4.33.

200)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4.24.

201) 국립식물검역소, 「식물검역병해충편람」, 199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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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사건일지

일자 수행사항

1997.04.07 미국, 협의절차 요청하여 1997.6.5 수행

1997.10.03 미국, 패널설치 요청  

1997.11.18 패널설치

1997.12.18
패널구성(Kari Bergholm, Germain Denis, Eirkur 

Einarsson)

1998.06.23 과학전문가 자문

1998.08.06 중간보고서 제출

1998.10.06 패널보고서, 당사국에 통보

1998.10.27 패널보고서, 회람

1998.11.24 일본, 상소통고

1999.01.19 상소기구 구두심리

1999.02.22 상소보고서 회람

1999.03.19 상소보고서 및 수정된 패널보고서 채택

1999.06.04 당사국 상호 합의

합리적 이행기간 9개월 12일 (1999. 3. 19 - 1999. 12. 31)

 * 출처 : ‘일본-농산물사건’의 패널 및 상소기구보고서를 참조하여 필자가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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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국의 주장과 패널평결 분석

   가. 과학적 증거 :  SPS협정 제2.2조

    (1) 골자

   회원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적용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또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단, 제5.7조항에 규정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당사국의 주장 

     (가) 미국의 주장

   미국은 일본의 “동일한 소독조치가 다른 품종에 적용되었다 할지라도 소

독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는 그동안 실시

된 코드린나방에 대한 검역상의 소독처리 시험결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결

과를 무시한 것이라며 품목별로 한 종에 대해 승인된 효과적인 소독처리가 7

종의 사과, 9종의 양벚, 3종의 호두 및 10종 넥타린에 대한 시험결과와 결코 

다르지 않았음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였다.202) 

   미국은 또한, 일본이 제시한 연구자료는 소규모시험인 ‘약량-치사시험’(Dose- 

Mortality Test: 이하 “DMT”라 약함)에서의 차이임을 지적하고 그와 같은 차

이는 품종간 또는 동일한 품종일지라도 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DMT의 

특성이기 때문에 품종별 시험요건에 대한 유효한 과학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203)  

202)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4.58.

203)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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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회원국들이 ‘SPS협정’ 제2.2조의 ‘과학적 원리’에 기초하기 위하

여 충분한 과학적 증거하에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과

학적 원리 입각’에 정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최소한 과학적 원리에 근거해서 

회원국들이 그 조치가 보호하고자 하는 특정한 위험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으

며, 그 조치가 실제로 그 위험에 대한 책임을 증명하기 위한 과학적 증거나 

또는 여타의 적절한 과학적 정보의 검토를 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

하였다. 미국은 일본이 한 품목의 각 품종에 대한 시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그동안의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시험결과는 

품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효과적이었으며, 따라서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품

종별 추가시험은 결코 필요한 것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204)

    

     (나) 일본의 주장 

 

   이에 대해 일본은 동일한 품목의 품종별로 알려진 소독조치의 효과가 통계

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한 충분한 량의 이용가능한 문

헌와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205)    

   

    (3) 프로빗9 및 시험결과

     (가) 미국의 주장

   미국은 DMT가 상업적 소독처리에 있어 효과가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중

요한 도구임을 지적하면서, DMT는 동일한 품종에서 동일한 해충을 가지고 시

204)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4.59.

205)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4.60. 미국은 동 자료가 코드린나방의 중요성, 피해. 

일본의 유입, 정착가능성, 피해, 방제, 유입시의 수출시장 손실 등에 관한 자료로 금번 

분쟁의 핵심쟁점이 ‘코드린나방에 대한 메칠브로마이드 소독처리효과가 품종별로 영

향을 받는가’이므로 별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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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해도 시험마다 다를 것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공시충 밀도의 자연적인 변

이와 하나의 DMT가 다른 경우에도 정확하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요인 

때문에 품종별 차이가 약량반응결과에 있어서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라고 결론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206) 

   미국은 과학자들이 일본의 의하여 요구되는 보호수준을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DMT에서 관찰되는 ‘최소약량’(highest minimum dose)은 동 시험의 

두 번째 단계인 확인시험에서 10-20%의 보충투약에 의해 보완된다고 하며, 

그 보충투약은 DMT상의 모든 변동을 상쇄한다고 주장하였다.207)  

   미국은 확인시험이 초기에는 필요하지만 동일한 품목의 새로운 품종에 대

해서는 필요치 않으며, 30,000마리의 코드린나방은 약량 살충효과시험이나 대

일본 수출 후보품목으로서 제안된 미국 상품의 실제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었

던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많은 숫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한번의 

소독처리로 30,000마리의 코드린나방을 죽일 수 있는 소독처리라면 특정한 선

적화물에서 드물게 있는 코드린나방을 죽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또한 

30,000마리의 해충에 대한 성공적인 확인시험이 기주식물의 모든 품종에 동일

하게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문헌이나 과학적인 자료가 없다고 

미국은 주장하였다.208)

    (나) 일본의 주장

   이에 대해 일본은 동일한 상품의 품종에 대한 알려진 해충구제조치의 효

능상에 현저한 통계학적 차이의 존재 가능성을 나타내는 충분한 논문과 과학

적 자료가 존재한다고 대응하였다. 즉, 일본은 ⅰ) 코드린나방의 알에 대한 메

칠브로마이드 훈증시험결과 품종별로 “농도-시간積”209)(concentration-time value 

206)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s.4.75-78.

207)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8.19.

208)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4.80.

209) ‘CT積’이라 함은 소독처리의 농도(concentration)와 시간(time)을 곱하여 나온 수치를 

말하며, 검역실무상 이 수치를 활용하여 소독처리의 기준과 방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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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CT積”이라 약함)의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고, ⅱ) 넥타린의 경우 품종

별로 “중위치사약량”210)(Lethal Dose 50: 이하 “LD50”라 약함)이 6.3g/㎥에서 

18.8g/㎥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DMT에 관한 연구결과를 제출하였다. 또한 

일본은 자신의 품종별 실험정책이 실험적 자료에 의해 지지되는 과학적 가설

에 기초하며, ‘SPS협정’ 제2.2조의 의무와 충분히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미국

이 주장한 대로 보충투약이 최소약량에 항상 추가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

다. 결국 일본은 미국이 모든 품종에 대한 처리의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 요구

된 증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코드린나방이 

검역상 중요한 검역해충이므로 그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메칠브로마이드 훈

증소독 처리시 완전한 살충효과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프로빗9”211)

(Probit9)를 활용하였음을 주장하였다.212)

   (4) CT積

    (가) 일본의 주장

   일본은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의 경우에 훈증소독효과와 품종차이와의 연계

는 CT積의 차이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소독은 통상 훈증상

내에서 가스투입으로 이루어지는데, 소독중 과육이나 과실의 표피에 의해 흡

착이 이루어지며, 흡착이 품종별로 다르다면 훈증상내의 가스농도가 낮아져 

소독효과는 흡착과는 반대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호두, 양벚 

및 넥타린 품종별로 달리 나온 CT積을 제시하면서 살충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213)

210) 생물학적 용어로서 어떤 생물을 ‘50% 치사시키는 약량 수준’을 말한다.

211) ‘프로빗’(Probit)은 어떤 생물체에 대한 소독처리결과 치사율과 관한 생물통계학적 실

험분석기술로서, ‘Probit9’은 목표치사율 수준 또는 소독처리효과 수준이 99.9968%임

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독처리 효과에 있어 ‘Probit9’을 적용하였을 경우 대상해충이 

살아남을 확률은 0.0032%에 해당한다.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s.2.14-2.15.

212)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s.4.81, 8.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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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국의 주장

   미국은 시험할 때 마다 약간의 CT積 차이가 품종별로 나타날 수 있으며, 동

일 품종이라도 시즌별로 CT積이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CT積이 품종별로 다른 것은 중요치 않으며, 소독의 목적이 우려 병해충의 제

거를 통해 수출국인 미국이 일본의 적절한 보호수준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느

냐에 달려 있음을 주장하였다. 214)

   (5) 여타 상품과의 비교 

    (가) 일본의 주장

   일본은 미국의 태국산 망고에 대한 증열처리(46.5℃, 10분) 조건부 수입허

용시 품종별로 허용한 사례가 있으며, 한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품종별

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215)

    (나) 미국의 주장

 

   이에 대해 미국은 태국산 망고의 경우 과일의 크기, 형태는 증열처리기준

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하고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는 품종별로 요구하

지 않고 있음을 회신하였다고 주장하였다.216)

213)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4.109.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통상 양자간 차원에서 

품목 또는 품종을 결정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품종별로 별도의 시험을 요구하

지 않는다.

214)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4.132.

215)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4.138.

216)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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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과학적 증거에 대한 패널의 결정

   패널의 자문과학전문가들(이하 “전문가”라 약함)은 우선, 검역처리의 효과를

검토할 목적으로 시험결과에 첨부될 CT積과 LD50의 수치에 대해 의문을 제

기하면서 약량치사시험에서 나온 LD50수치가 품종별 검역처리의 효과를 비교

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비록 CT積과 LD50이 관련

된 시험결과가 품종간 통계학적 차이를 보여주는 경우조차 그러한 차이에 대

해 생물학적 의미에서 발표된 자료가 없음을 지적하였다.217)   

   또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차이가 품종적 차이에 기인하였다는 증거가 패널에

제출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품종간 차이가 실제로 시험결과상의 차이를 유발

하는 요소를 구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없었음을 지적하였다.218) 

   결론적으로 패널은 제출된 증거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기초하여 일본이 제

출한 과학적 증거와 품종별 시험요건 사이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음이 충분하게 증명되지 않음을 이유로 사과, 양벚, 넥타린 및 호두와 관련

한 품종별 시험요건의 유지가 ‘SPS협정’ 제2.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다.219)  

  나. 위험평가 : SPS협정 제5.1조

   (1) 골자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가 가능한 한, 관련 국제기구

에 의해 개발된 위험평가기술을 고려하여 인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위험평가에 근거하도록 보장한다.

217)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8.38.

218)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s.8.38-8.41.

219)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s.8.4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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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국의 주장

   미국은 일본의 품종별 시험요건이 국제기준에 따른 위험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일본은 단지 코드린나방이 검역상의 중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을 주장

하였으며 그 조치가 ‘SPS협정’ 제5.1조의 위험평가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였다.220)

   (3) 일본의 주장

   이에 대해 일본은 1996년 식물검역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식 대규모

시험을 통해 위험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유입가능성 및 정착가능성,  

잠재적인 경제적 측면, 조치의 적용가능성 등을 평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221)

   (4) 패널의 평결

   패널에서는 일본의 품종별 시험요건이 협정문 제2.2조를 위반하였다고 평결

했으므로 동 요건이 제5.1조나 제5.2조에 따랐는가를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

가 없다고 결정하였다.222) 

  다. 최소한의 무역 제한적인 조치 : SPS협정 제5.6조

   (1) 골자

   위생 또는 식물위생보호수준의 적정 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생 또는 식

물위생조치를 수립 또는 유지하는 때에는 회원국은 기술적 경제적인 타당성을 

220)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4.144.

221)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4.145.

222)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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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동 조치가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 수준을 달성하는데 필

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 제한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2) 미국의 주장

   미국은 일본의 품종별 시험요건이 일본의 ‘적정식물보호수준’을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요건보다 더 무역 제한적이므로 ‘SPS협정’ 제5.6조를 위반하고 있다

고 주장하였다. 즉, 검역상의 소독처리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품종간에 차이

가 없으므로, 규정된 그 소독기준은 모든 품종에 대한 ‘적정보호수준’을 달성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규모 확인시험결과를 통해 적절한 보호수준의 달성이 

가능하며 어느 나라도 품종별로 시험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품종별 시험시 

2-4년의 긴 시간이 소요되며 고비용이 들어감으로써 시장접근에 있어 심각한 

지연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대안으로 품목별 시험을 제안하였

다.223)

    (3) 일본의 주장

   이에 대해 일본은 수입금지의 해제조치가 제5.6조에 따른 의무의 이행이며, 

동일품목에 대한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소독결과 품종별로 차이가 있음을 설명

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와 같은 토대위에 품종별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

장하였다. 또한 일본은 수출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 품

목의 5가지 품종에 대한 수입요청시 대규모 확인시험은 5가지 품종중 1품종

(약량치사시험에서 가장 민감한 품종)에 대해서만 요구하고, 추가 품종 수입허

용시는 대규모 확인시험시 코드린나방 해충의 수를 30,000마리에서 10,000마리

로 축소하여 실시하였음을 주장하였다.224)

223)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8.64.

224)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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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패널의 평결

   패널은 이 사건에서 ‘SPS협정’ 제5.6조 각주에 규정한 ⅰ) 기술적 및 경제

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조치 ⅱ) 식물위생보호의 적

절한 수준을 달성하는 조치 ⅲ) ‘품종별 시험요건’보다 무역에 대하여 현저히 

덜 제한적인 대체조치가 존재하는 경우 ‘품종별 시험요건’은 ‘요구된 것보다 

더 무역 제한적인’ 것으로 간주된다고 언급하였다.225) 

   품종별 시험을 대신하여 미국에 의해 패널에 제출된 첫 번째 대체조치는 

품종별이 아닌 ‘상품별 시험’(testing product by product)에 관계되며, 동 시험

에 따라 상품의 한 품종이 승인되면 동 상품의 여타 품종에 대해서는 추후의 

시험이 전혀 요구되지 않게 된다. 일본은 ‘상품별 시험’이 제5.6조의 첫 번째 

요소와 세 번째 요소를 충족하였다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직 제5.6조의 

두 번째 요소, 즉 ‘상품별 시험’이 일본의 식물위생보호의 적절한 수준을 달성

하는 대체 조치인지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였다.226) 

   패널은 ‘SPS 협정’ 부속서A의 5항이 ‘식물위생보호의 적절한 수준을 회원

국 영토 내에서...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식물위생조치를 수립하는 회

원국에 의하여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보호수준’으로 정의한 점에 주목하고, 코

드린나방에 대한 일본의 치사율 수준이 일본의 적절한 보호수준이 될 수 있다

고 보았다. 그러나 대체적인 ‘상품별 시험’에 대하여 패널은 상품의 최초의 품

종에 대하여 승인된 처리가 동일한 보호수준, 즉 동 상품의 기타 모든 품종에 

대하여 3만 개의 코드린나방에 관한 광범위한 시험상의 완성된 치사율을 충족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는데, 패널은 전문가의 견해227)와 패널에 제출된 모

225)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8.72.

226) 일본- 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s.8.73-8.80.

227) Dr. Ducom은 입수가능한 모든 품종에 대한 자료에 의거한 추정방법(extrapolation)은 

일본의 반대주장보다 과학적이지 못하며, 과학적 증거를 제출하기 위한 연구프로그램

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그는 모든 품종에 대한 미국의 대체적 단일

처리는 과학적 기초가 미흡하다고 하였다.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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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상품별 시험이 분쟁대상인 상품에 대한 일본의 적절한 

보호수준을 달성할 것이라고 평결할 과학적 증거의 존재를 확신할 수 없다고 

평결하였다.228)

   또한, 전문가들은 “수착”229) 상의 가능한 차이의 시험에 근거하는 또 다른 

대체조치를 제안하였으며, 패널은 전문가들이 품종간의 차이가 과일의 상이한 

수착수준과 관련되므로 가능한 품종간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품종시험요

건의 대체로써 분쟁대상 상품의 상이한 품종의 수착 성질을 감독하거나 또는 

시험할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230)

   먼저 패널은 예정된 CT積의 감독과정이 제5.6조의 첫 번째와 세 번째 요

건을 충족하므로 즉, 기술적 및 경제적 타당성이 있으며 현행 체제보다 현저

히 덜 무역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라 동 대체조치는 

가능한 품종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현행 체제에서 고려되지 않은 차이인 동일

한 품종내의 작물과 작물의 연도별 차이와 같은 기타 변수에도 상관없이 검역

효능을 보장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231)

   또한, 패널은 추가 품종의 수착수준이 이미 승인된 품종과 구별되는지 여

부에 대하여 최초의 품종은 기존 시험요건의 적용을 받을 것이며, 추가 품종

에 대해서는 동 추가 품종의 수착성질이 이미 승인된 품종과 구별되는지만 결

정하면 되므로 전문가들이 이러한 결정은 각각의 추가 품종에 대하여 한번의 

시험만을 요구할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수착시

험 결과 추가 품종의 수착수준이 최초 품종의 수착수준보다 높지 않은 경우, 

228)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s.8.82-8.84.

229) ‘수착’이란 흡착(adsorption), 흡수(absorption) 및 화학적 수착(chemisorption)의 총괄

적 표현으로서, 흡착은 훈증소독실 내의 상품의 표면이나 기타 물질에 대한 분자의 

흡인에서 기인하는 물리적 표면장력이고, 흡수는 화학상품이 훈증소독실 내의 상품의 

표면이나 기타 물질에 유입하는 물리적 과정이다. 또한 화학적 수착은 훈증소독된 상

품이나 물질에 잔류하는 잔류물의 역전 불가능한 반응을 의미한다. 해충이 상품 내의 

훈증제 또는 과일 표면의 훈증제를 흡수하는 경우 해충은 소멸될 수 있다. 일본-농산

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2.16.

230)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8.75.

231)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s.8.8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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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의 시험이나 확인 없이 양 품종에 동일한 처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패

널은 추가 품종의 수착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은 제5.6조상의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였음이 추정된다고 평결하였다. 또한 패널은 동 대체조치에 따르면 대

부분의 추가 품종에 대한 시험이 수착시험에 제한될 것이므로, 현행 체제보다 

용이한 상황에서 시장접근이 이루어질 것임을 지적하고 추가 품종의 수착수준

을 결정하는 과정이 제5.6조상의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였음이 추정될 수 있

고, 일본이 식물위생보호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동 사건에서 코드린나방에 

대한 치사율이 분쟁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점을 고려하여 패널에 제출된 증

거와 전문가들의 견해에 기초하여 패널은 추가 품종의 수착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이 제5.6조상의 두 번째 요건도 충족됨이 추정된다고 평결하였다.232)

   마지막으로, 패널은 ‘SPS협정’ 제2.2조의 위반여부에 관계없이 ‘SPS협정’ 

제5.6조의 위반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패널에 제출된 증거와 전

문가들의 견해에 기초하여 일본의 ‘품종별 시험요건’외에 ‘SPS협정’ 제5.6조상

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킬 대체조치인 추가 품종의 수착수준을 결정하는 조치

가 존재한다고 평결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일본의 ‘품종별 시험요건이 ‘SPS협

정’ 제5.6조의 의미 내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더 무역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

리고 패널에 제출된 증거에 따라 이러한 결론이 사과, 양벚, 넥타린 및 호두에

만 해당된다고 평결하였다.233)

   라. 잠정적인 조치 : SPS협정 제5.7조

  

    (1) 골자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로부터의 정보 

및 다른 회원국이 적용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입수 

232)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s.8.92-8.101.

233)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s.8.102-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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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를 채택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회원국은 좀 더 객관적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위생 또는 식물 위생조치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

한 추가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일본의 주장

   일본은 품종별 시험요건이 잠정적인 조치이며, 그 조치가 위험평가에 관한

국제기준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적절한 이용가능한 정보에 근거했음을 주장하였다.234) 

    (3) 미국의 주장

   미국은 품종별 시험요건이 잠정적인 조치가 아니며, 제2.2조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 제5.7조를 열거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제5.7조에서는 충분한 과학

적 근거가 없는 경우 적용할 잠정적인 조치를 허용하고 있는 바, 관련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입금지와 관련하

여 제2.2조 및 제5.1조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일본의 

주장은 제5.7조의 한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235)

    (4) 패널의 평결

   이에 대해 패널은 ‘SPS 협정’ 제5.7조 1문에 따라 위생조치가 관련 과학적

정보가 불충분하고, 이용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기초하여 채택된다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회원국이 동 위생조치를 잠정적으로 채택하도록 허용한

다고 밝히면서 그러한 경우에도 제5.7조 2문에서 규정한 ⅰ) 보다 객관적인 위

234)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8.50.

235)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s.8.5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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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려고 노력하고, ⅱ) 합리적 기간 

내에 식물위생조치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추가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236)

   패널은 첫 번째 추가적 의무와 관련하여, 시장접근을 신청하는 수출국이 

추가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일본의 주장을 언급하고, 수출국이 제공한 연

구는 품종별 시험요건에 부합하도록 고안되거나 수행되었음을 주목하였으며, 

동 연구는 품종별 시험요건이 적합성을 검토한 것이 아니고 패널에 제출된 농

림수산성의 연구반이 수행한 두 개의 보고서도 품종시험요건의 적합성을 검토

하지 않았으며 더 이상의 정보나 증거가 패널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237)

   두 번째의 추가적 의무와 관련하여, 패널은 ‘식물방역법’에 의해 부과된 수

입금지를 해제하기 위한 품종별 시험이 1969년 처음 적용되었으며, 코드린나

방의 기주이자 분쟁대상인 미국 상품에 대하여 1978년 처음으로 수입금지가 

해제되었음을 주목하고, 분쟁대상 상품과 해충에 대하여 품종시험이 충분히 

과학적으로 정당화되는지의 문제가 20년간 지속되었다고 밝혔다.238) 따라서 

패널은 일본이 위의 두 가지 추가적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미국

은 일본이 ‘SPS협정’ 제5.7조 2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평결

하였다.239)

   마. 투명성 : 제7조 및 부속서 B의 1항

    (1) 골자

   회원국은 ‘SPS협정’ 부속서 B의 규정에 따라 자국의 위생 및 검역조치의 

변경을 통보하고, 자국의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240)

236)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8.54.

237)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8.56.

238)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8.57.

239)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8.59.

240) 부속서 B의 1항은 회원국은 채택된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규정을 이해 당사자 회원

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신속히 공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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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국의 주장

   미국은 일본이 품종별 시험요건과 관련하여 문의처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제

공한 바 없으며, 관련 자료를  공표하지도 않았으므로 투명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241)

    (3) 일본의 주장

   이에 대해 일본은 동조치가 농림수산성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명료성 차원

에서 배포하였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동 지침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며 수출국

이 여러 소독기준을 선택하도록 하는 지침(guideline)이므로 부속서 B의 1항에 

있는 규정(regulation)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문의처를 통해 입수 가

능함을 주장하였다.242)

    (4) 패널의 평결

   패널은 위생조치가 부속서 B의 공표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ⅰ) 조치가 

채택되었고 ⅱ) 조치가 ‘위생규정’ 즉 법률, 명령 또는 조례인 식물위생조치이

며 ⅲ) 조치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우선 ‘실험지침’

에 규정된 품종별 시험요건이 부속서 B의 1항의 ‘위생규정’에 해당하고, 동 지

침이 시험모델에 불과하며 수출회원국은 기타 수단에 의하여 처리의 효능을 

증명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하여 패널은 지금까지 수출국 

정부가 그러한 기타 수단을 제안하지 않았고 일본은 어떠한 대체 수단도 수락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패널은 품종시험요건이 부속서 B의 1항 상의 공표

요건의 적용을 받기 위한 상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

다.243)

241)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8.105. 

242)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8.106.

243)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s.8.109-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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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은 ‘SPS협정’ 부속서 B의 1항에 따라 품종별 시험요건은 이해관계 회

원국으로 하여금 숙지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즉시 공표되어야 함을 지적하

면서, 일본이 품종별 시험요건을 공표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고, 일본이 실험

지침을 외국의 식물검역당국에 배포하였다는 사실이 공표의 결여를 완화하지 

않으며, 품종시험요건의 기술적인 성격에 의해서도 일본의 공표는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일본이 ‘SPS협정’ 제7조에 따른 의무에 일치하지 않았다고 

평결하였다.244)

 5.  상소기구의 평결분석

  가. 과학적 증거

   (1) 일본의 상소

   일본은 패널의 ‘SPS협정’ 제2.2조상의 ‘충분한 과학적 증거’라는 문구의 해

석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ⅰ) 제2.2조상에 규정된 과학적 증거에 관한 기본적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제5.1조와 제5.2조에서 구체화되며, 미국이 일본의 

조치가 제2.2조에 따른 요건에 명백히 불일치한다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으

므로 패널은 제5.1조와 제5.2조에 따라 본 분쟁에 제기된 쟁점을 다루어야 하며, 

ⅱ) 패널이 ‘EC-호르몬사건’과 ‘호주-연어사건’에서 인정된 ‘사전주의 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을 정당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245)

   (2) 상소기구의 평결

   상소기구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SPS 조치를 유지하지 않을 제2.2조

상의 의무를 해석하기 위하여 패널이 제공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

244)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s.8.115-8.116.

245) 일본-농산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s.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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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위생조치는 분쟁대상조치, 즉 품종별 시험요건과 패널에게 제출된 과학적 

증거간의 합리적 관계의 결여를 요한다”는 평결246)에 동의하고 또한 상소기구

는 ‘충분한’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호주-연어사건’의 상소기구가 “위험

평가는 다소의(some) 가능성(likelihood)의 평가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고려한 

점을 주목하면서, 분쟁대상조치와 이용가능한 과학적 정보간의 합리적 관계가 

있는 경우, SPS조치에 대한 ‘과학적 정당성’(scientific justification)이 존재한다

고 판단하였다.247)

   상소기구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SPS 조치를 유지하지 않아야 하는 

제2.2조의 요건이 사전주의 원칙의 견지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일본의 주장

에 대하여, ‘EC-호르몬사건’의 상소기구가 “사전주의 원칙은 ‘SPS협정’상 회원

국의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SPS조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SPS협정’에 규

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주장

을 기각하고 일본이 사과, 양벚, 넥타린, 호두에 적용되는 품종별 시험요건을 

제2.2조상의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하였다는 패널의 평결을 지지하였다.248) 

   나. 잠정적 조치

    (1) 일본의 상소

   일본은 패널이 제5.7조의 적용과 자국이 제5.7조 2문의 요건에 충족되지 못

하였다는 평결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제2.2조상의 “5.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문구가 제5.7조 1문과 관련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제5.7

조 1문의 요건을 충족한 회원국은 제2.2조상의 의무로부터 면제를 청구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의 품종별 시험요건이 제5.7조 1문과 

2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49)

246)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8.29.

247) 일본-농산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79.

248) 일본-농산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s.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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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소기구의 평결

   상소기구는 제5.7조의 네 가지 요건은 성격상 명백히 누적적이며 동 규정

의 일치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균등하게 중요하므로 이들 요건 가운데 한 가

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분쟁대상조치는 제5.7조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

단하였다.250) 따라서, 상소기구는 패널이 일본의 품종별 시험요건이 제5.7조 2

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제5.7조의 적용에 있어서 오류를 범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제5.7조 2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이 확인

된 다음에 패널이 동조 1문의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251) 

   또한, 상소기구는 일본이 보다 객관적인 위험평가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또한 일본의 품종별 시험요건이 제5.7조 1

문에 일치하여 채택된 잠정조치로서 고려된 경우에도 일본이 제5.7조 2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패널의 평결을 지지하였다.252) 

   다. 최소한의 무역 제한적인 조치

    (1) 미국의 상소

   미국은 패널이 ‘상품별 시험’(testing by product)이 일본의 적절한 보호수

준을 달성한다고 평결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법률상의 오류를 범하였다고 주장

하였다.253)

249) 일본-농산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11. 

250) 일본-농산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89. 상소기구는 4가지 요소로 ⅰ) 조치가 관련 과

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부여되고, ⅱ) 조치가 이용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해

서 채택되며, ⅲ) 조치를 택한 회원국은 좀 더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정

보를 구해야 하며, ⅳ) 적절한 시간이내에 그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언급하였다.

251) 일본-농산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91.

252) 일본-농산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94.

253) 일본-농산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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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소기구의 평결

   상소기구는 ‘상품별 시험’에 관한 패널의 결론이 패널에게 제시된 모든 증

거와 전문가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내려졌으며, ‘호주-연어사건’에서 상소

기구가 “패널에게 제출된 증거의 검토와 숙고는 패널의 사실의 평가에 관련되

어서 DSU 제17.6조에 따른 상소기구의 심사의 범위 밖의 사항”이라고 언급하

였음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상소를 기각하였다.254)

   라. 투명성 및 통보규정

    (1) 일본의 상소

   일본은 ‘SPS협정’ 부속서 B의 1항에 언급된 규정(regulations)은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문서에 한정되며 실험지침에 규정된 품종별 시험요건은 법적

으로 집행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SPS협정’ 부속서 B의 1항의 공표요건

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255)

    (2) 상소기구의 평결

   상소기구는 ⅰ) 부속서 B의 1항 각주에 포함된 문서의 목록은 성격상 예시

적이고 ⅱ) 공표요건의 적용범위는 ‘법률, 명령 또는 규칙’(law, decrees or 

ordinances)에 한정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하고 부속서 B의 1항 각

주의 예시적 목록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문서와 성격상 유사한 기타 문서를 포

함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상소기구는 품종별 시험요건이 일반적으로 적용가

능한 점이 분명하고 수출국에 대한 품종별 시험요건의 사실상의 영향의 견지

에서 상소기구는 동 문서가 부속서 B의 1항 각주에서 명백히 언급된 문서인 

254) 일본-농산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s.98-100.

255) 일본-농산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15, para.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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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령 또는 규칙과 유사한 성격의 문서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상소기구

는 실험지침에 규정된 품종별 시험요건이 부속서 B의 1항의 의미 내의 식물

위생규정이라는 패널의 견해에 동의하고, 일본이 ‘SPS협정’ 부속서 B의 1항과 

‘SPS협정’ 제7조에 위반하였다는 패널의 평결을 지지하였다.256)

  마. 위험평가

    (1) 미국의 상소

   패널은 일본의 품종별 시험요건이 ‘SPS협정’ 제5.1조에 일치하였는지에 관

한 평결을 내리지 않았는데, 이에 미국은 상소기구가 제2.2조에 따른 패널의 

평결을 살구, 배, 자두 및 모과에까지 확장하지 않거나 또는 사과, 버찌, 넥타

린 및 호두에 적용되는 품종별 시험요건이 제2.2조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패널

의 평결을 번복하는 경우, 제5.1조의 분석을 완료하고 품종별 시험요건이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평결할 것을 상소기구에 요청하였다.257)

    (2) 상소기구의 평결

   상소기구는 일본의 ‘SPS협정’ 제2.2조에 위반한다고 평결되어 동 조치가 

‘SPS협정’ 제5.1조와 제5.2조에 일치하여 위험평가에 기초하였는지 여부를 검

토할 필요가 없다는 패널의 평결상의 논리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제2.2조의 위반에 대한 패널의 평결은 사과, 양벚, 넥타린 및 호두에 적용되는 

품종별 시험요건에만 관련되고, 살구, 배, 자두 및 모과에 적용되는 품종별 시

험요건에 대해서 패널은 동 조치가 제2.2조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은 내리

기 위하여 패널에 제출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제5.1조에 일치여부를 검

256) 일본-농산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s.105-108.

257) 일본-농산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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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상소기구는 일본이 패널에게 자국의 품종별 시험요건이 제5.1조에서 요구

하는 위험평가로서 ‘1996년도 코드린나방의 병해충 위험평가’(1996 pest risk 

assessment of Codling Moth: 이하 “1996년 위험평가”라 약함)에 기초하였음

을 주장을 지적하였으나, ‘1996년 위험평가’가 품종별 시험요건 또는 위험을 

감소하기 위하여 취해질 수 있는 식물위생조치를 논의하거나 언급하지 않았음

을 지적하고 살구, 배, 자두 및 모과에 적용되는 품종별 시험요건이 ‘SPS협정’ 

제5.1조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평결하였다.258) 

   바. 입증책임의 분배

    (1) 일본의 상소

   일본은 수착수준(sorption levels)의 결정이 ‘SPS협정’ 제5.6조상의 대체조

치라는 결론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당사국에 의하여 주장되거나 증명되지 않

은 사실의 판단에 기초함으로써 ‘미국-짠 모직 셔츠와 블라우스 수입에 영향

을 미치는 조치사건’의 상소기구가 수립한 입증책임에 관한 원칙을 위배하였

다고 주장하였다.259)

    (2) 상소기구의 평결

   상소기구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 패널의 결정이 입증책임에 관한 원칙

에 일치하지 않았다고 결정하고 수착수준의 결정이 제5.6조상의 요소를 충족

한 대체조치라는 패널의 평결을 파기하였다.260)

258) 일본-농산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s.111-114.

259) 일본-농산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16.

260) 일본-농산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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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DSU 제11조

    (1) 일본의 상소

   일본은 패널에 의한 증거의 적절한 검토가 결여되었고, 패널이 자의적인 

방식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였으며, 증거의 평가가 모순되어 ‘SPS협정’ 

제2.2조에 따른 패널의 평결은 패널에게 제출된 증거를 간과하거나 왜곡하였

으므로 패널의 기능에 관한 DSU 제1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261)

    (2) 상소기구의 평결

   상소기구는 품종별 시험요건의 ‘SPS협정’ 제2.2조와의 일관성에 대한 검토

에 있어서 패널이 DSU 제11조를 위반하였다고 발견하는 데 요구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다고 판단하고, 상소기구는 패널이 DSU 제11조의 요건에 위배

하여 재량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평결하였다.262)

 

   아. 상소기구의 결론 및 권고

   상소기구는 ⅰ) 사과, 양벚, 넥타린, 호두에 적용되는 일본의 품종별 시험요

건이 ‘SPS협정’ 제2.2조의 의미내에서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되었다는 

평결을 지지하고, ⅱ) 품종별 시험요건이 ‘SPS협정’ 제5.7조의 1문에 일치하여 

채택된 잠정조치일지라도 일본이 동조 제2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패

널의 평결을 지지하며, ⅲ) 상품별 실험요건이 일본의 적절한 보호수준을 달

261) 일본-농산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19.

262) 일본-농산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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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다는 미국의 주장을 지지할 증거에 대한 검토와 고려는 패널의 사실 평가

와 관련되므로 상소기구의 심사범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ⅳ) ‘SPS협정’ 

제5.6조의 불일치에 관한 패널의 평결을 파기함에 따라, 제2.2조와 제5.6조간의 

패널의 불일치 평결간의 관련성에 대한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으며, ⅴ) 실험

지침(Experimental Guide)에 규정된 품종별 시험요건이 ‘SPS협정’ 부속서 B의 

1항내의 식물위생규정이며, 일본은 동 규정과 ‘SPS협정’ 제7조와 불일치하게 

운영하였다는 패널의 평결을 지지하고, ⅵ) 살구, 배, 자두, 마르멜로에 적용하

는 품종별 시험요건은 위험평가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SPS협정’ 제5.1

조에 불일치하였다고 평결하였으며, ⅶ) ‘SPS협정’ 제2.2조에 관한 패널의 평

결을 지지하므로 ‘SPS협정’ 제8조와  부속서 C의 1(c)항과의 불일치 여부를 다

룰 필요가 없다고 결론내리고, ⅷ) 흡착수준의 결정이 ‘SPS협정’ 제5.6조상의 

세가지 요소를 충족하는 대안적 SPS조치라고 추정될 수 있으며 패널의 평결

을 파기하고, ⅸ) 패널이 살구, 배, 자두 및 마르멜로에 적용되는 품종별 시험

요건이 ‘SPS협정’ 제2.2조와 불일치하다고 그 평결을 확대하는데 법률상 오류

가 없으며, 이미 상소기구가 패널의 평결이 ‘SPS협정’ 제5.6조와 불일치하다고 

평결했으므로 이 평결의 확대문제는 결정을 하지 않기로 결론내렸으며, ⅹ) 

패널이 DSU 제11조의 요건을 위반하여 재량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

다.263) 

   상소기구는 DSB가 상소기구보고서와 상소기구보고서에 의하여 수정된 패

널보고서에서 ‘SPS협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평결된 일본의 ‘품종별 시험요

건’을 ‘SPS협정’에 따른 의무와 부합시키도록 일본에 요청할 것을 권고하였

다.264) 

263) 일본-농산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143.

264) 일본-농산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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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판결의 이행

   DSB는 1999년 3월 19일 ‘일본-농산물사건’의 상소기구보고서와 수정된 패

널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미국은 상소기구의 결정에 대한 찬성의 의사를 표시

하면서, 이 사건은 검역조치가 과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수립

하였으며, 보호주의적 조치는 받아들여 질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미국은 이 사건에 의하여 미국산 사과와 기타 농산물의 일본에 대한 수출이 

연간 500만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265)

   일본과 미국 정부는 1999년 6월 4일 DSB의 권고와 결정의 ‘합리적 이행기

간’을 DSB의 패널 및 상소기관보고서의 채택일로부터 9개월 12일 뒤인 1999

년 12월 31일로 상호 합의하였다.266)

 7.  패널 및 상소기구보고서의 의의

   ‘일본-농산물사건’의 의의는 식물검역분야의 분쟁으로 패널과 상소기구 절

차를 거친 최초의 사례로서, 여기에서 도출된 ‘SPS협정’과 관련한 많은 해석 

및 적용기준은 향후 식물검역분쟁사례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라

는 점이다. 

   또한, 동 사건은 ‘SPS협정’ 제2.2조가 단독으로 회원국의 SPS조치의 적법

성 판단의 기초로 원용되었다는 점이다.267) ‘SPS협정’이 적용된 ‘EC-호르몬사

건’과 ‘호주-연어사건’에서는 제소국이 위험평가에 관한 제5조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함으로써 과학적 증거에 관한 제2.2조의 위반을 적시할 수 있었다. 특히, 

패널과 상소기구는 제2.2조의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SPS조치와 과학적 증거

간에 ‘합리적 또는 객관적인 관련성’을 의미하며, 그와 같은 측면에서 일본의 

265) 최승환․박현석, 전게서, 88면.

266) WTO, WT/DS76/9.

267) 최승환․박현석, 전게서, 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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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별 시험요건은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고 평결하였으며, 또한 ‘합리적 또는 

객관적인 관련성’은 사안별로 조치의 성격과 과학적 증거의 양 및 질을 포함

한 당해 사안의 상황에 달려 있다고 평결하였다.268)  

   동 사건의 또 다른 의의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SPS조치

를 잠정적으로 채택하기 위하여 제5.7조를 원용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관련 정

보를 구하고 합리적인 기간내 당해조치를 재검토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일본은 보다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구하지 

않았고 합리적 기간 내에 당해 조치를 재검토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269)

   결론적으로 ‘일본-농산물사건’은 회원국들이 SPS조치를 실시함에 있어 과

학적 증거에 기초하되, SPS조치와 과학적 증거간에 합리적 또는 객관적인 관

련성을 유지할 것이 요구되며,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여 SPS조치를 잠정적

으로 채택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구하고 

합리적인 기간내 그 조치를 재검토해야 함이 확인되었다. 

   본 사건의 결과와 관련하여 모든 WTO회원국들은 SPS조치의 운영시 품목

별이 아닌 품종별 시험요건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관련 법규나 정책

의 개정을 통해 이를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  소결

  가. 과학적 근거

    회원국은 ‘SPS협정’ 제2.2조에 따라 자국의 SPS조치를 취함에 있어 과학

적 근거하에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본은 품종별 시험요건과 관련하여 

동일한 소독조치가 다른 품종에 적용되었을 지라도 소독효과에 차이가 있을 

268)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s.8.42-8.43.

269) 최승환․박현석, 전게서, 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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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품종별로 다른 CT積과 LD50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였

으나, 패널의 전문가들은 그와 같은 수치가 품종별 검역처리의 효과를 비교하

는데 사용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록 그와같은 품종간 통계학적 

차이를 보여주는 경우조차 그러한 차이가 생물학적 의미에서 발표되지 않았으

며, 그러한 차이가 품종적 차이에 기인하였다는 증거를 패널에 제출하지 않았

음을 지적하였다. 그 결과 패널은 그와 같은 전문가의 의견에 기초하여 일본

이 제출한 과학적 증거와 품종별 시험요건 사이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련

성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사과, 양벚, 넥타린, 호두와 관련한 일본의 품종별

시험요건이 ‘SPS협정’ 제2.2조를 위반하였다고 평결하였다.270) 

   따라서, 회원국들은 식물검역조치를 도입함에 있어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ⅰ) 해당조치에 대한 과학적 증거나 정보는 과

학적인 방법을 통해 획득하여야 하고, ⅱ) 조치를 검토하고 평가하는데 필요

한 적절한 분량이나 내용 또는 범위를 가져야 하며, ⅲ) 그 조치와 과학적 증

거사이에는 합리적 또는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위험평가

   ‘SPS협정’ 제5.1조는 회원국들이 자국의 SPS조치를 실시함에 있어 가능한 

한 관련국제기구가 개발한 국제기준에 의해 개발된 위험평가기술을 고려하여 

위험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이 ‘1996년 PRA’를 실시

함에 있어 국제기준에 따른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단지 문제의 해충인 코

드린나방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271) 

   이와 관련하여 패널은 일본의 품종별 시험요건이 ‘SPS협정’ 제2.2조를 위

반하였다고 평결했으므로 추가적으로 제5.1조와 제5.2조를 위반했는가를 조사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272) 이에 대해 상소기구는 그와 같은 패널의 평결에 

270)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s.8.38-8.43.

271)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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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상의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제2.2조의 위반에 대한 패널의 평결은 사과, 

양벚, 넥타린 및 호두에만 적용되는 품종시험요건에만 관련되고, 살구, 배, 자

두 및 마르멜로에 적용되는 품종별 시험요건에 대해서 패널이 제2.2조에 일치

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패널에 제출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므

로 제5.1조에 일치여부를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상소기구는 일본이 

패널에 제출한 ‘1996년 위험평가’가 품종시험요건 또는 위험을 감소하기 위하

여 취해질 수 있는 식물위생조치를 논의하거나 언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살구, 배, 자두, 마르멜로에 적용된 품종별 시험요건이 ‘SPS협정’ 제5.1조에 위

반된다고 평결하였다.273) 

  따라서 회원국들은 검역조치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SPS협정’과 관련국

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한 위험평가에 근거하여야 한

다. 위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우려대상 병해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그 병해충의 유입, 정착 및 전파에 따른 잠재적인 생물학적 결과와 가능

성을 확인하고 평가해야 하며, 적용되어질 조치에 따른 우려 병해충의 유입, 

정착 및 전파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다. 잠정적인 조치

   회원국들은 ‘SPS협정’ 제5.7조에 따라 충분한 과학적인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입수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식물위생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경우 회원국은 좀더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기간내에 잠정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 일본의 경

우에는 잠정적인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노

력하지 않았으며 또한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를 재검토하지 않아 제5.7조를 위

272)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8.63.

273) 일본-농산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s.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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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였다고 패널과 상소기구는 평결하였다.274) 아울러, 상소기구는 제5.7조의 

잠정식물위생조치를 채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4가지 요소로 

ⅰ) 조치는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부여되고, ⅱ) 조치는 ‘이

용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해서’ 채택되며, ⅲ) 조치를 취한 회원국은 ‘좀 더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정보를 구해야 하며 ⅳ) 조치를 취한 

회원국은 적절한 시간이내에 조치를 검토해야 하며, 이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

하지 않을  경우 그 조치는 제5.7조에 위배된다고 결론지었다.275)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국의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제5.7조를 적극적으로 원용할 필요가 있다. 즉, 특정 병해충이나 농산물에 대

한 과학적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일지라도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

선 잠정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하되, 그와 같은 조치의 

도입후에는 위험평가를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라. 최소한의 무역 제한조치 

   회원국들은 SPS조치를 도입함에 있어 자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 제한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

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패널은 ‘SPS협정’ 제5.6조의 각주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하고, 식물위생보

호의 적절한 수준을 달성하는 조치이며 품종시험요건보다 무역에 대하여 현저

히 덜 제한적인 대체조치가 존재하는 경우 무역 제한적인 조치로 간주된다고 

언급하면서, 일본의 경우에는 대체조치로 수착수준을 결정하는 조치가 존재한

다고 결정하고 일본의 조치가 ‘SPS협정’ 제5.6조의 의미내에서 요구되는 것보

274)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8.59, 일본-농산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11.

275) 일본-농산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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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역 제한적이라는 평결하였다.276) 

   따라서, 회원국들은 식물검역조치를 취함에 있어 자국의 검역조치가 요구

된 것보다 무역 제한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적정보호

수준을 달성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하며 무역에 대한 제한이 가정 적은 

조치를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도입코자 하는 검역조치의 내용과 사유를 

사전에 상대국 검역기관에게 알리고 필요시 양국 검역기관이 전문가간 또는 

실무협의를 통해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입증책임 

   일본은 패널이 수착수준의 결정은 ‘SPS협정’ 제5.6조 상의 대체조치라는 

결론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당사국에 의하여 주장되거나 증명되지 않은 사실

판단에 기초함으로써 ‘미국-짠 모직셔츠와 블라우스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

치사건’의 상소기구가 확립한 입증책임에 관한 원칙에 위배하였다고 주장하였

다. 이와 관련 상소기구는 입증책임 규칙상 제5.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체

조치가 존재한다는 ‘일견 위반사건’(prime facie case)을 확립하는 것은 미국의 

책임이나, ‘수착수준의 결정’이 그러한 대체조치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물론 하

지 않았기 때문에 ‘일견 위반사건’은 성립되지 못했으며, 이점에 대한 패널의 

사실 확인은 오류라고 평결하였다. 즉, 상소기구는 패널의 사실 확인은 최소한 

당사국 일방의 주장 및 논의에 근거해야 함을 명백히 하였다.277)   

 

  바. 투명성

   회원국은 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제․개정되는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규

정을 이해당사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신속히 공표해야한다. 이와 관련 일본은 

276)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s.8.102-8.104.

277) 최승환․박현석, 전게서,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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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품종별 실험지침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며, 수출국이 여러 가지 소독기

준을 선택하도록 하는 지침(guideline)이므로 부속서 B의 1항에 있는 규정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 상소기구는 부속서 B의 1항에 있는 문서의 

목록은 성격상 예시적이며, 공표대상은 법률, 명령, 조례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와 성질상 유사한 기타 문서도 포함되며 따라서, 수출국에 대한 실제 영향

을 고려해 볼 때, 품종별 시험요건은 법률, 명령, 또는 조례와 유사한 성격의 

문서에 해당한다고 평결하였다.278) 

   따라서 회원국들은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역조치를 제․개정할 경

우 관련 법률, 명령, 조례, 고시, 지침, 예규 등의 문서를 공표하고, 이해당사국

이 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278) 일본-농산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s.1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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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일본-사과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사건

   1.  개요

   “일본-사과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사건”279)(이하 “일본-사과사건”이라 

약함)은 미국이 제소국, 일본이 피소국으로 그리고, 호주, 브라질, EC, 뉴질랜

드, 대만이 제3당사국으로 참여한 사건으로 일본의 미국산 사과에 대한 화상

병(fire blight)과 관련한 식물검역조치가 ‘충분한 과학적 증거’에 관한  ‘SPS협

정’ 제2.2조, ‘잠정적인 조치’에 관한 ‘SPS협정’ 제5.7조, 위험평가에 관한 ‘SPS

협정’ 제5.1조 및 제5.2조, ‘적정보호수준’에 관한 ‘SPS협정’ 제5.6조 및 ‘투명성’

에 관한 ‘SPS협정’ 제7조 및 부록 B에 일치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었다.

   패널은 일본의 미국산 사과에 대한 검역요건이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되어 ‘SPS협정’ 제2.2조에 위반되고, ‘SPS협정’ 제5.7조의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잠정적인 조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SPS협정’ 

제5.1조에 따른 위험평가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평결하였다. 

   상소기구는 일본의 미국산 사과에 대한 검역요건이 ⅰ) 충분한 과학적 근

거없이 유지되고, ⅱ)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의 잠정적인 조치가 

아니며, ⅲ) 위험평가에 근거하지도 않았다는 패널의 평결을 지지하였다.

  2.  사실관계

   ‘일본-사과사건’은 화상병의 유입으로부터 국내의 사과산업을 보호하기 위

한 일본의 정책과 관련되어 있으며, 미국은 화상병의 유입가능성을 이유로 미

279) Japan-Measures Affecting the Importation of Apples, Report of the Panel, WT/DS/245/R, 

15 July 2003[이하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라 약함],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WT/DS/245/AB/R, 26 November 2003[이하 “일본-사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라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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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사과에 대해 일본이 취한 수입검역제한조치에 대해 WTO에 2002년 3월1

일 제소했다.280)     

   일본은 1950년 제정된 ‘식물방역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화상병을 포함한 15개 검역병해충이 분포한 국가의 기주식물 수입을 전

면 금지하고 있었다. 일본은 그와 같은 수입금지식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

행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를 실시하여 수입금지를 해제해 왔다. 즉, 외국정부가 

대안적 조치를 제안하고, 제안된 조치의 보호수준이 수입금지와 동등한 보호

수준이며, 요구된 보호수준의 달성에 대해 수출국 정부가 입증하는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이 허용될 수 있다.281)

   이와 관련 미국은 무발생 지역산 사과의 수출을 조건으로 일본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일본은 1991년부터 1994년까지 미국산 사과에 대한 병해충위

험평가를 통해 1994년 8월 10개의 조건부로 수입을 허가했다. 동 조건부 주요 

수입허용요건에는 화상병이 발생된 과수원산 사과 수입금지, 수출지정과수원에 

대한 연간 3회의 재식용 과수원 주변 500m이내의 완충지역에서 화상병이 발

생하면 대일본 수출금지, 수출사과에 대한 수확후 염소처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282) 

   미국은 상기와 같은 요건들이 ‘1994년 GATT’ 제11조, ‘SPS협정’ 제2.2조, 

2.3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 제6.1조, 제6.2조, 제7조 및 부속서 B, ‘농업협정’ 

제14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002년 3월1일, 미국은 DSU 제11조와 

제4조, ‘1994년 GATT’ 제23조, ‘SPS협정’ 제11조 및 제19조 등에 따라 미국산 

사과 수입에 대한 제한조치에 대해 일본과 협의를 요청하였다.283) 

280)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1.1. 

281)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2.18.

282)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2.19.

283)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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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쟁대상 조치

   화상병(Erwinia amylovora)은 일본의 식물검역상 중요한 검역병해충으로 

일본의 ‘식물방역법’은 동 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을 포함한 동 

병이 분포하는 국가로부터 그 기주식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산 사과를 비롯한 배 등의 묘목과 과실류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였

으며, 1994년 미국산 사과를 수입금지 해제하면서 화상병과 관련하여 ⅰ) 화

상병이 검출된 과수원산 사과의 수입금지, ⅱ) 년간 3회 재배지검사, ⅲ) 완충

지역 500m이내에서 화상병 발견 과수원 수출자격 박탈, ⅳ) 수출과실에 대한 

수확후 염소 소독처리요건 등의 제한 조치를 취하였다.284) 미국은 그와 같은 

제한조치가 ‘SPS협정’과 ‘1994년 GATT’ 및 ‘농업협정’상의 의무와 일치하지 않

는다고 주장하였다.285)  

   화상병은 세균성 병으로 북미, 뉴질랜드, 유럽, 중국 등의 지역에 분포하며, 

배, 사과 및 장미과 식물 등의 잎, 줄기, 묵은 가지, 꽃, 열매에 피해를 준다. 

피해를 받은 잎은 시들어서 갈색으로 변하거나 흑색으로 변해서 말라 죽는데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 같은 증상을 보여 화상병이라 부른다. 

   화상병은 주로 가지나 줄기의 병환부에서 월동하고 다음해 봄에 곤충(진딧

물, 개미, 파리, 벌, 딱정벌레 등)에 의해 매개되며, 날씨가 습할 때는 병환부 

표면의 세균점액(ooze)이 누출하여 비바람에 의해 전파되기도 한다.286)

284)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s.2.18-2.19.

285)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1.2.

286) 국립식물검역소, 「식물검역병해충 편람」, 1994,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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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사건일지

일자 수행사항

2002. 04. 08 미국, 협의절차 요청하여 2002.04.18 수행

2002. 05. 07 미국, 패널설치 요청  

2002. 06. 03 패널설치

2002. 07. 16
패널구성(Michael Cartland, Christian Haberli, 

Kath-Ann Brown)

2002. 10. 21-21 패널 1차심리

2003. 01. 16 패널 2차심리

2003. 03. 20 패널 잠정보고서 제출

2003. 06. 25 최종 패널보고서, 당사국 회람

2003. 07. 15 패널보고서 회원국 회람

2003. 08. 28 일본, 상소통보

2003. 10. 13 상소기구심리

2003. 11. 26 상소보고서회람

2003. 12. 10 상소보고서 채택

*출처 :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및 상소기구보고서를 참조하여 필자가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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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국의 주장과 패널평결 분석

   가. 입증책임

    (1) 일본의 주장

   일본은 화상병이 분포하고 있는 수출국가인 미국이 화상병에 대한 보다 많

은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미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밖에, 일

본은 미국이 제2.2조상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증거의 불충분성을 적

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87)

    (2) 미국의 주장

   미국은 일본의 화상병 관련 조치가 ⅰ)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되고, 

ⅱ) 여건에 적절한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ⅲ) 일본의 적정보호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무역 제한조치가 아니며, ⅳ) ‘SPS협정’ 7조 

부속서 B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았음과 성숙하고 병징없는 사과는 화상병의 

전염경로가 아니며 일본의 조치는 정당성이 없음에 관한 과학적 증거를 제출

하였다고 주장하였다.288) 

    (3) 패널의 평결

   패널은 이러한 일본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수출국의 보다 많은 전문성이 자

동적으로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패널은 

287)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s.7.1-7.5, 8.44-8.46.

288)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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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제3국에서 화상병에 대한 연구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

하였다.289)

   패널은 문제의 조치가 충분한 과학적 증거에 의해 지지되지 않음을 증명하

기 위한 과학적 연구나 보고서가 없는 것을 추정하게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일본이 이러한 추정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출하면 패널은 관련 증거를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패널은 제5.7조를 원용하는 당사국으로서 

일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였다.290)

  나.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 : SPS협정 제2.2조 

    (1) 골자

   회원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만 적용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또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단, 5조7항에 규정된 사항

은 예외로 한다.

 

    (2) 미국의 주장

   미국은 수입상품 즉 성숙한 사과 과실은 화상병을 전염하였거나 또는 화상

병의 유입경로였음에 관한 과학적 증거가 없으며, 일본의 조치가 충분한 증거

없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SPS협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291)

289)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s.7.1-7.5, 8.44-8.46.

290)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s.8.106, 8.108, 8.212.

291)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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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본의 주장 

   일본은 미국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반 데르 츠벳(van der Zwet)의 논

문(1990)과 톰슨(Thomson)의 서한이 시험당시의 사과가 성숙(mature)사과인

지 또는 미성숙(immature)사과를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았음을 지적하

였다.292)  

   일본은 과실을 통한 화상병의 유입위험도와 관련하여 과학적 증거가 반드

시 직접적일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화상병은 미국에서 뉴질랜드(1919년), 영국

(1957년), 이집트(1957), 미국 본토에서 하와이(1965)로 전파되었으며, 그 경로

는 밝혀진 바 없으나 이는 과실을 통한 전파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고 주장하였다.293) 또한 화상병균의 생태, 특성, 생존도와 관련하여 화상병균

은 광범위한 온도 범위에서 생존이 가능하고, 혐기상태에서도 생존이 가능하

며, 탄수화물원으로 포도당, 과당 등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과실 내부 또는 표

면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294) 

   또한 일본은 반 데르 츠벳 등의 논문(1990)에서는 사과의 내부에서도 화

상병균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반 데르 츠벳은 그 사과들이 

미성숙사과였다고 진술하였지만 다른 공동저자들은 다른 논문에서 그사과가 

성숙된 사과였음을 언급하였으며, 과실표면 특히 방제가 어려운 성숙하고 병

징없는 사과과실의 꽃받침(calyx) 부분에서 병원균이 검출된 사례가 있음을 주장

하였다.295) 

292)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4.51. 반 데르 츠벳 등은 그의 논문에서 “웨스트버지

니아주산 성숙한 Rome Beauty종 사과는 37-121일간의 저온 저장후 내부에서 화상병

징이 나타났으며,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7-8월에 수확된 병징없는 Red Rome종 사과

의 21%이상이 내생형 세균(endophytic bacteria)을 가졌으며, 지리적인 조사결과, 화

상병균은 유타주에서 7-9월중에 채취된 병징없는 14개의 사과 과실에서 검출되었다”

고 보고하였으나, 유타주립대학교수인 톰슨과의 서신에서는 실험당시 사용된 과실은 

미성숙 과실이었다고 언급하였다.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s.4.92-4.93.     

293)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4.68.

294)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4.92.

295)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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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일본은 내부에 감염된 세균은 검사, 소독 등의 조건으로는 검

출될 수 없으므로 재배단계에서 관리방안이 필요하며, 무발생 지역 및 완충지

역의 설정은 화상병 분포국에서의 재배중 관리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의 조치는 ‘IPPC’의 국제기준의 하나인 ‘종합적 관리’296)(systems approach)

에 적합하며, 무발생 포장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재배지에서의 3회 검사 및 과

실의 수송, 세척 및 선별 중 감염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확 후 염소처리

가 실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297)

  

   (4) 패널의 평결

   패널은 어떤 사항이 ‘실질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다음의 5

가지 요소를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즉,ⅰ) 선결적 사안으로서 성숙하고 

병징없는 사과과실의 개념이 과학적으로 지지되고 있는가와 문제의 조치에 대

한 검토를 성숙하고 병징없는 사과로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가, ⅱ) 성

숙한 사과 과실은 감염될 수 있는가, ⅲ) 내부서식 세균은 성숙한 과실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 ⅳ) 성숙한 사과 과실은 내부서식 세균이 숨을 수 있는가, 

ⅴ) 내부서식 또는 외부서식 세균이 숨어 있는 감염된 사과 과실이 화상병 전

염경로를 완성시킬 수 있는가, 즉, 세균은 상업적인 취급, 보관 및 수송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와 일본에 일단 들어와서 기주식물에 세균을 전파할 수 있

는가가 그것이다.298) 

   충분한 과학적 증거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에 관하여 패널은

‘과학적 증거’와 ‘충분한’이라는 두 가지 용어의 의미를 고려하였다. ‘과학적’이

라는 용어에 대해 패널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며, 과학

296) ISPM No. 14, ‘The Use of Integrated Measures in a Systems Approach for Pest 

Risk Management’.

297)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s.4.107-4.109, 4.122-4.126.

298)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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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방법을 통해 습득되지 않은 정보를 배제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증거’라

는 용어에 대해, 패널은 협상에 참여자들이 ‘어떤 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

용하였다면 정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과학적 증거’라는 용어는 ‘불충분하게 구체화된 정보’ 뿐만 아니라 ‘입증되지 

않은 가설’을 모두 배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패널은 과학적이라고 판단 될 수 

있는 모든 관련 증거를 고려할 것이며, 과학적인 한 ‘적절한 선험적 간접증거’

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정하였다.299)

   ‘충분한’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패널은 ‘일본-농산물사건’에서의 상소기구 

판단을 원용하면서 ‘충분한’의 통상적인 의미는 ‘특정목적이나 목표에 적절한 

양과 정도 및 범위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충분성’이라는 용어는 위

생 및 검역조치와 과학적 증거 간에 충분하고 적절한 관련성의 존재를 요구하

는 ‘관계적 개념’(relational concept)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사과수

입의 규제와 관련된 과학적 증거 간에 ‘적절한 관련성’(adequate relationship)

이 요구되며, 적절한 관련성은 양자간에 ‘합리적 또는 객관적인 관련

성’(rational or objective relationship)을 요구한다고 판정하였다.300)

   패널은 ‘SPS협정’ 제2.2조의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증

명되어야 할 것의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성숙하고 병징없는 사과에서 외부서

식 세균이 발견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과학적 증거가 있지만 심하게 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에서 외부서식세균에 감염된 과실의 숫자는 ‘매우 적은 정도’(very 

small percentage)였으며, 이런 유형의 세균이 실제로 기주식물에 병을 전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패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사과를 통한 화상병의 전염경로가 완성될 가능성에 대해 ‘무시할 

만한’(negligible) 위험이라고 판단했다. 패널은 성숙하고 병징없는 사과 과실

에 대해서는 감염된 사과는 상업적인 취급, 보관 및 수송단계를 통하여 생존

할 수 있는 세균이 숨을 수 있으며 따라서, ‘취급의 실수 또는 불법적인 행위’

299)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s.8.91-8.99.

300)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s.8.113-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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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본으로 수출될 위험성은 있다고 결론지었다.301) 

   이와 같은 결론을 토대로 패널이 입수가능한 정보에 입각해 볼 때 비록 약

간의 오염가능성은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지만 사과가 일본내에서 화상병의 

도입․정착 및 확산의 경로로 이용될 것 같다는 사실 확인에는 ‘충분한 과학

적 근거’가 없다고 패널은 판정하였다.302) 

   또한, 패널은 2.2조와의 부합성 여부에 관해 입수가능한 과학적 증거와 문

제의 조치 간에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패널은 하나이

상의 어떤 조치의 요소가 문제의 위험에 관한 적절한 과학적 증거에 의해 정

당화되지 않는다면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

다고 언급하면서, 일본의 조치가 확인된 위험과 비례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

다. 특히, ⅰ) 500m이내 완충지대(buffer zone)이내에서 화상병이 발견될 경우

의 수입금지, ⅱ) 년간 3회 수출과수원에 대한 검사 실시요건은 과학적 증거

와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특히, 완충지역요건은 수입에 따른 그

병의 유입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박멸목적’으로 취해지는 조

치라고 판정하였다. 또한 패널은 비록 문제의 조치가 효과적이라고 하더라도 

수출시 당해 과실이 화상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요건들

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일본의 조치는 과도한 것이라고 판정하였다303). 

   결론적으로 패널은 문제의 조치가 확인된 위험에 명백히 비례하지 못하며

(clearly disproportionate), 충분한 과학적 증거에 의해 지지되지 못한다고 평

결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잠정적으로 동 조치는 전반적으로 ‘SPS협정’ 제2.2

조의 의미내에서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되었다고 결론내렸다. 그렇지

만, 패널은 제5.7조의 적용성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기 까지는 제2.2조 위반에 

대한 최종 판정을 유보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304)

301)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s.8.144-8.161.

302)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8.176.

303)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8.177.

304)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s.8.198-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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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잠정적 조치 : SPS협정 제5.7조 

   

    (1) 골자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로부터의 정보 

및 다른 회원국이 적용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입수 

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를 채택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회원국은 좀더 객관적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이에 따

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위생 또는 식물 위생조치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일본의 주장

   일본은 수입금지조치가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패널이 

판정할 경우 제5.7조상의 ‘잠정적 조치’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305) 

    (3) 미국의 주장

   미국은 제5.7조상의 ‘잠정적 조치’는 ‘적절한 과학적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에만 부과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일본은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함을 입

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306)

    (4) 패널의 평결

   패널은 ‘일본-농산물사건’의 상소기구가 제5.7조상의 잠정적인 조치의 요건

에 부합하기 위한 4가지의 요소 즉 ⅰ) 조치를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할 때 부

305)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8.203.

306)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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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ⅱ) 이용가능한 적절한 정보를 채택, ⅲ) 보다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하

여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 추구, ⅳ) 합리적인 기간 내 조치를 재검토해야 함

을 언급하고, 4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문제의 조치는 제

5.7조에 위반된다고 하였음을 고려하였다. 패널은 이들 4가지 요건 중 첫 번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제5.7조의 요건은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

므로 문제의 위생조치가 제5.7조상의 잠정적 조치라는 사실을 일본이 입증하

지 못했다고 평결하였다.307) 

    (5) SPS협정 제2.2조에 대한 최종판정

   일본의 조치가 제5.7조에 따른 잠정적인 조치가 아닌 것으로 평결되었으므

로, 패널은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수입금지조치를 유지함으로써 일본이 제

2.2조를 위반하였다고 평결하였다.308) 

   라. 위험 평가 : SPS협정 제5.1조 및 제5.2조

    (1) 골자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가 가능한 한, 관련 국제기구

에 의해 개발된 위험평가기술을 고려하여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위험평가에 근거하도록 보장한다(제5.1조).

   위험평가에 있어서 회원국은 이용가능한 과학적 증거, 관련 가공 및 생산

방법, 관련 검사, 표본추출 및 시험방법, 특정 병해충의 발생률, 병해충 무발생

지역의 존재, 관련 생태학적 및 환경조건, 그리고 검역 또는 기타 소독처리를 

고려한다(제5.2조).

307)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s.8.221-8.222.

308)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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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국의 주장

   미국은 일본의 ‘1999년 PRA’가 화상병의 일본내 유입, 정착, 전파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았으며, 특히 사과의 수입과 관련된 과학적 증거에 초점을 두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SPS협정’ 제5.1조 및 제5.2조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

장하였다.309)

    (3) 일본의 주장 

   일본은 미국의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1999년 PRA’가 이용가능한 증거를 

반영했고 현행의 식물검역요건을 합리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으며, 또한 이론

상의 가능성이 아닌 사과 과실을 통한 화상병의 유입 및 전파 가능성을 포함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310)  

    (4) 패널의 평결 

   패널은 제5.2조는 위험평가 실시에 관한 제5.1조에 포함된 일반적인 의무이

므로 검토를 별도로 하지 않고 제5.1조와 같이 실시하였다.311) 패널은 관련규

정에 따라 위험 평가가 ⅰ) 적용될 수 있는 위생 및 검역조치에 따라 수입회

원국의 영역 내에서 해충 또는 질병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와 이와 관련된 

잠재적인 생물학적 경제적 결과의 가능성을 평가하였는지(‘SPS협정’ 부속서 A

의 4항), ⅱ) 여건에 따른 적절한 것인지, ⅲ)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

험 평가기술을 고려하였는지를 심사하였다.  

   패널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건이 전체 평가를 좌우한다고 지적하면서 두 

309)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s.8.228, 8.254.

310)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8.255.

311)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8.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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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요건부터 검토하였다. 위험평가가 ‘여건에 따른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패널은 문제의 조치가 ‘위생조치’이며 ‘식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위험이기 

때문에 위험평가는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패널은 관

련된 ‘여건’이란 일본이 ‘화상병이 없는’ 지역임을 고려한다는 것과 화상병이 

유입될 경우 일본의 특이한 기후적 조건이 화상병의 전파에 유리한 환경을 조

성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관련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국제적인 위험평가 기술’에 관하여 패널은 

‘고려하였는지’(taken into account)란 용어는 ‘입각한’(based on) 또는 ‘부합되

는’(in conformity with)이란 용어와 구별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그러

한 기술은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미이지, 그들 각각 및 모든 측면을 존

중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한 위험평가에 입각한 조치 그자체가 필연적으로 

제5.1조를 위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312)

   이어서 패널은 ‘호주-연어사건’에서와 같이 위험평가시 고려해야 할 세 가

지 요소를 지적하였다. 즉, 패널은 위험평가시 ⅰ) 회원국이 자국영역 내에서 

유입, 정착 또는 전파를 방지하고자 하는 질병과 이와 관련된 잠재적인 생물

학적․경제적 결과를 확인하고, ⅱ) 질병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 및 이와 관

련된 잠재적인 생물학적․경제적 결과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ⅲ) 적용되어야 

할 위생 및 검역조치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질병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가능

성에 대한 평가를 요구한다고 언급하면서, 일본의 조치는 상기 요건 중 두 번

째 즉, 화상병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가능성을 평가하지 못했으며, 특히 문제

의 제품과 위험 출처간의 관련성에 대한 ‘특정성’(specificity)이 결여되어 있고, 

‘1999년 PRA’는 화상병을 포함한 다양한 병해충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특정적이지 못하다고 판정하였다.313) 

   또한 패널은 세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일본이 기존조치외의 다른 대체적 

조치들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1999년 PRA’에는 적용될 수 있는 개별

312)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8.241.

313)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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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들이 고려되고 언급되었지만, 간략한 결론이 기술되었을 뿐 이라고 지적

하였다. 패널은 일본의 ‘1999년 PRA’가 제5.1조와 부속서 A의 4항에 의한 위

험평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므로 일본의 조치가 위험평가에 입각하지 않

았다고 평결하였다.314) 

   마. 최소한의 무역 제한적인 조치 : SPS협정 제5.6조

    (1) 골자

   위생 또는 식물위생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생 또는 식물위

생조치를 수립 또는 유지하는 때에는 회원국은 기술적 경제적인 타당성을 고

려하여, 동 조치가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 제한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2) 미국의 주장

   미국은 일본의 조치가 적정보호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보다 ‘더 

무역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제5.6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4가지의 대안, 

즉, ⅰ) 수출화물에 대한 화상병 무발생 증명, ⅱ) 워싱톤주나 오레곤주에서 

재배된 성숙하고 병징없는 과실의 수입, ⅲ) 감염원으로부터 적어도 10m이상 

떨어진 곳의 성숙하고 병징없는 과실 수입, ⅳ) 수입과실을 염소로 소독처리

하는 것을 제시하였다.315) 

314)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s.8.281-8.289.

315)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s.8.293-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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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본의 주장

   일본은 성숙하고 병징없는 사과과실의 수출이 일본의 적정보호수준을 달성

하는 것이 아니며 미국이 주장한 4가지의 대안은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

하였다.316) 

     (4) 패널의 평결  

   패널은 ‘호주-연어사건’의 상소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분쟁에 대한 긍정적이

고 효과적인 해결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쟁해결기구가 충분히 정확한 권고와 

판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본 사건에서 

패널은 문제의 조치를 ‘전반적으로’ 심사하는 것이지 특정요소만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미 일본은 제2.2조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동조치

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제5.6조상의 판정은 

법적 암시라는 측면에서 여하한 것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이

러한 관점에서 패널은 제5.6조상의 청구를 소송경제상의 이유로 심사하지 않

기로 결정하였다.317)

   바. 위생 및 검역조치의 변경 통보 : SPS협정 제7조 및 부속서 B의 5항

    (1) 골자

   회원국은 부속서 B의 규정에 따라 자국의 위생 및 검역조치의 변경을 통

보하고, 자국의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제7조).

316)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s.8.296-8.297.

317)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s.8.303-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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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으로 국제표준과 동일하지 아니하면서, 동규정이 다른 회원국의 무

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위생 및 검역조치를 사무국을 통하여 

규정의 목적과 합리적 이유에 관한 간략한 지적과 함께 대상품목을 다른 회원

국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속서 B의 5항). 

    (2) 미국의 주장

   미국은 화상병 조치의 변경을 1995년 1월에 ‘SPS협정’이 발효된 이후 통보

하지 않음으로써 동 협정 제7조와 부속서 B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일본

은 특히 1997년 3월 10일 공표된 농림수산성 고시353호 ‘미국산 사과에 대한 

세칙’(이하 “사과 세칙”이라 약함)에 의해 시행된 변경을 일본의 화상병 규정

을 개정하고 국제표준에 입각하지 않은 규제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WTO사무

국을 통해 관련 회원국에 통보했어야 했다고 주장하였다.318)

    (3) 일본의 주장 

   일본은 1995년 ‘SPS협정’ 발효후 화상병 조치에 관한 실질적인 변경이 없

었다면서 미국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또한 일본은 1997년 4월 1일자 수입금지

병의 하나로 화상병을 지정하였음을 통보하다고 언급하면서, 1997년의 일본의 

사과세칙 개정고시가 화상병의 지정에 따른 규정의 기술적인 수정(technical 

rephrasing)이며, 화상병에 대한 식물검역요건을 어떠한 방법으로 개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319)    

318)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s.8.305-8.306.

319)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8.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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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패널의 평결

   패널은 통보와 관련하여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함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규정이 이전의 규정과 다른 점을 미국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했으므로 제7조와 부속서 B에 관해 일견 위반사건을 확립하지 못

했다고 평결하였다.320) 

 5.  상소기구의 평결 분석

  가. 패널의 권한

   (1) 미국의 상소

   미국은 단지 ‘성숙하고 병징없는’ 사과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패널이 이

러한 확인된 상품이외의 것과 관련된 조치를 분석하는 잘못을 범했으며, 미성

숙 사과와 미국 수출관리절차와 관련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판정을 하는 것은 

패널의 권한을 초과했다고 주장하면서, 상소기구가 “패널의 법적 판정을 번복

하고, 패널의 진술은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래되었다”고 판정해 줄 것

을 요청하였다.321) 

   (2) 상소기구의 평결

   상소기구는  패널의 구성목적 즉, ‘화상병 또는 화상병의 원인균과 관련하

여 미국 사과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ⅰ) 미국에서 생산된 사과 과실에 적

용되지 성숙하고 병징없는 상태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ⅱ) 미국의 요청이 ‘미

320)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s.8.316-8.318.

321)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s.13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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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사과’로 언급하였으므로 패널의 임무가 성숙하고 병징없는 사과에 한정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미국이 미성숙 사과에 대한 요청을 하지 않

았기 때문에 패널이 미성숙사과에 대한 평결 및 결론을 도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건에 대해서, 상소기구는 제소국이 요청한 것과 관련되고 피소국이 제

기한 사실에 대한 논쟁 및 주장에 대해 평결을 내리고 결론을 도출할 권한을 

패널이 가지고 있으므로 본 건과 관련한 패널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라고 평결하였다.322) 

   마지막으로, 미국은 성숙하고 병징없는 사과의 수출을 금지하기 위한 미국

의 관리요건 준수를 확실하게 할 미국 절차의 실패 또는 미국의 수출관리 절

차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패널이 감염된 사과가 일본으로 수입될 수 

있다는 사과 선별과정에서의 실수 또는 불법에 의한 위험을 합법적으로 검토

하고 결론지을 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상소기구는 패널이 일반적인 취급 

부주의 또는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적용하였으며, 그와 같은 위험의 성격과 식

물검역검사가 100%의 유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증거가 없다는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고 패널은 미성숙사과를 포함한 

모든 미국의 사과와 관련한 평결을 내리고 결론을 도출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고 평결하였다.323)   

    

   나. 과학적 증거

    (1) 일본의 상소

   일본은 패널이 ‘SPS 협정’ 제2.2조에 관한 미국의 주장을 검토할 때, 감염

과일 또는 성숙하고 병징없는 사과에 적용되고 있는 일본의 조치가 충분한 과

학적 증거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결론 내린 것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패

322)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133.

323)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s.13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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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의 결정번복을 요청하였다. 특히, 일본은 감염된 과일 또는 성숙하고 병징없

는 사과를 통한 화상병 전염경로 완결의 위험에 관한 제2.2조상의 ‘일견 명백

한 사건’(prima facie case)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ⅰ) 감염된 사과가 일

본으로 수출된다 하더라도 경로가 완결되지 않으며, ⅱ) 그 위험에 대한 일본

의 과학적 근거가 문제의 조치에 대해 불충분함을 증명해야 하는데 패널은 그

러한 증명의무를 일본에 있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실수를 했다고 주

장하였다.324) 

    (2) 상소기구의 평결

   상소기구는 ‘성숙하고 병징없는 사과이외의 사과’와 ‘성숙하고 병징없는 사

과’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였다. ‘성숙하고 병징없는 사과이외의 사과’에 대해서

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패널의 결정을 지지하였다. 첫째, 미국이 제기한 요청

은 일본의 조치가 미국에서 일본의 수출된 성숙하고 병징없는 사과들에 적용

되는 정도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근거없이 유지되었으며, 일견 명백한 사건을 

증명하는데 요구되는 것은 제소국에 의해 제기된 요청의 성격 및 범위에 반드

시 영향을 주는 것이며, 제소국은 요구하지 않은 주장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둘째, 패널은 미국에서 일본으로 통상 수출되는(normally exported) 상품은 

‘성숙하고 병징없는 사과’이며, ‘성숙하고 병징없는 사과이외의 사과’가 실제 

일본으로 수입될 수 있는 것은 인간 또는 기술적인 실수 또는 불법행위로 인

하여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지적했고, 전문가들은 취급 부주의 또는 불

법행위들은 ‘작은’(small) 또는 ‘논쟁할 만한’(debatable)위험이라고 언급했다. 

상소기구는 그러한 위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패널이 단지 성숙하고 병징없는 

사과 과실에 근거한 논쟁을 통해 미국이 ‘SPS협정’ 제2.2조에 위반하여 일견 

명백한 사건을 증명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셋

째, 기록에는 취급 부주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성숙하고 병징없는 사과이

324)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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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사과’가 미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없었다고 상

소기구는 결론지었다.325)  

   또한 상소기구는 ‘SPS협정’ 제2.2조상의 ‘충분한’이라는 용어는 ‘합리적 또

는 객관적인 관계’를 의미하며, SPS조치와 과학적 증거간의 합리적 관계는 문

제의 조치의 성격 및 과학적 증거의 질이나 량을 포함한 사건의 특정한 환경

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그와 같은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사과 과실이 일본에서 화상병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경로로서 역할을 할 것 

같지 않으며, 일본의 조치가 이용가능한 과학적 증거의 근거로 확인된 위험과 

‘합리적 또는 객관적인 관계’가 없어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되고 있다

는 패널의 평결을 지지하였다.326)

       

   다. 잠정적인 조치 

    (1) 일본의 상소

   일본은 패널이 제5.7조를 너무 좁게 해석하고 그로 인해 미국산 사과의 화

상병이 일본에 있는 식물에 전염될 위험성을 제5.7조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적절한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해 항소

하였다. 특히 일본은 제5.7조가 ‘새로운 불확실성’ 뿐만 아니라 ‘미해결된 불확

실성’의 상황도 다루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본건에서 패널이 200년 동안의 화

상병에 대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감염된 과일의 선적 위험에 관해 ‘미해결된 

불확실성’이 남아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

한, 패널이 제5.7조상의 임시조치를 위한 4개의 전제 조건 중 첫 번째(관련 과

학적 증거가 불충분함) 조건만을 검토하여 부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 

나머지 3개도 충족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27)

325)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s.159-160.

326)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164.

327)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s.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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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소기구의 평결

   상소기구는 ‘일본-농산물사건’에서의 상소기구의 결정328)을 고려하면서, 관

련 과학적 증거의 불충분성에 대하여 미국이 제시한 증거는 부속서 A에 정해

진 위험평가를 실시하는데 양적 및 질적인 의미로 이용가능한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므로 일본의 주장과 같이 제5.7조의 의미에서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

분하지 않다는 패널의 결론을 지지하였다. 아울러 다른 3가지 요건에 대한 검

토를 완결해 달라는 일본의 요구에 대해서도 제5.7조의 4가지 요건이 공통적

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그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자동으로 제5.7조에 

위배되므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평결하였다.329)

   상소기구는 일본이 주장한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하여 제5.7조의 적용은 

과학적 불확실성의 존재에 의해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증거의 불충분

성’(insufficiency of scientific evidence)에 의해 발동되는 것이며, 과학적 증거

가 불충분한 것과 과학적 불확실성의 두 개념을 상호 교환해서 사용할 수 없

다고 결론지었다.330) 또한 일본이 미국은 200년 동안의 연구와 경험에 근거한 

제5.7조의 적용에 대해 어떠한 반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널이 200년의 연

구와 경험에 근거하여 판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상소기구는 패널

의 언급은 논쟁에 있어 적절했으며, 패널에 제출한 증거에 근거했다면서 일본

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331) 

328) ‘일본-농산물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제5.7조의 잠정식물위생조치를 채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4가지 요소로ⅰ) 조치는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

서 부여, ⅱ) 조치는 이용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해서 채택, ⅲ) 조치를 택한 회원

국은 ‘좀더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정보를 구하며 ⅳ) 조치를 채택한 

회원국은 적절한 시간이내에 조치를 재검토를 언급하였으며, 이 요건중 하나라도 충

족하지 않을 경우 그 조치는 제5.7조에 위배된다고 결론지었다. 일본-농산물사건 상

소기구보고서, para.89.  

329) 일본-사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188.

330) 일본-사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184.

331) 일본-사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s.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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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위험평가

    (1) 일본의 상소

 

   일본은 패널이 일본의 위험평가에 대한 검토 시 제5.1조와 위반되게 위험

평가를 실시했다고 판정한 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일본은 패

널이 ⅰ) 위험평가가 ‘특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ⅱ) 현행의 조치가 아닌 다

른 대안적 조치를 검토해야 하며, ⅲ) 위험평가 후 이용가능한 일본의 위험평

가에 관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평가했다고 주장하였다.332) 

    (2) 상소기구의 평결

   상소기구는 일본의 ‘1999년 PRA’는 ‘전염가능한 수단에 대한 전체적인 평

가에 기초’했으며, 그와 같은 PRA는 사과과실을 통한 화상병의 일본으로의 유

입, 정착, 전파 가능성을 평가하지 못했으므로 ‘SPS협정’ 부속서 A의 위험평

가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함으로써 패널의 결정을 지지하였다. 또한 상소

기구는 ‘1999년 PRA’는 여러 가지의 각각의 적용될 요건들에 대한 각각의 효

과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기초

로 하고 있어 조치들이 각각의 효과 및 병의 유입, 정착 및 전파가능성을 줄

이거나 제거하는데 왜 모든 조치들이 함께 요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어 일본이 적용될 수 있는 SPS조치에 따라 유입가능성을 적절하게 평가하

지 않았다는 패널의 결정을 지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소기구는 일본이 ‘1999

년 PRA’ 이후에 나온 증거를 패널에 제출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해를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333)  

332) 일본-사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s.40-43.

333) 일본-사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s.2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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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DSU 제11조

    (1) 일본의 주장

      

   일본은 패널의 결정에 대해 DSU 제11조334)상 2가지에 대해 항소를 하였는

바, 하나는 ‘SPS협정’ 제2.2조상에 대한 패널의 분석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

는 동 협정 제5.1조상의 패널의 분석과 관련된 것이다. ‘SPS협정’ 제2.2조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일본은 사과 과실에서 다른 식물로의 화상병 전파경로

는 완성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패널의 분석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특히 

일본은 패널이 화상병의 유입경로의 완성과 관련한 실험적 증거에 대한 사실

적 오류, 패널이 성숙하고 병징없는 사과 과실에만 중점을 둔 점, 전문가들의 

주의(caution) 진술 무시, 그리고 경로의 완성에 있어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미흡했음을 지적하였다.335)      

 

    (2) 상소기구의 평결

   상소기구는 우선 ‘SPS협정’ 제5.1조에 대한 항소에 대해서는 상소기구의 

보고서(항소통지의 충분성)에서 일본의 미국에 대한 항소통지가 충분하지 않

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검토를 거절하였다. ‘SPS협정’ 제2.2조에 대한 항

소와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패널이 실험적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 패널은 패널에게 주어진 관련증거를 토대로 경로의 마

지막 단계를 평가한데 대하여 패널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상소기구는 패널이 성숙하고 병징없는 사과 과실에 중점을 둠으로써 

검토한 증거와 화상병의 전파경로 완성에 대한 패널의 결정에 대해 연관 관계

334) DSU 제11조는 패널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그러한 증거에 기초한 사실적 

판결을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35) 일본-사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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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족하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비록 패널이 주어진 증거를 성숙하고 병징

없는 사과 과실과 관련된 경로에 중점을 두었지만, 감염된 사과 과실에 의한 

화상병 전파의 경로 완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증거를 검토하여 판단했으므로 

패널이 DSU 제11조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행동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전문가들이 언급한 ‘사전주의 원칙’을 패널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일

본의 주장에 대하여 상소기구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화상병의 전파경로가 완성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패널이 일본의 

식물위생조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사전주의원칙에 관한 진술을 선호하는데 중

점을 주지는 않았을 지라도 패널이 재량의 범위를 초과했다고는 보지 않았다. 

경로의 완성과 관련하여 패널이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할 의

무를 위반하였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상소기구는 전문가들이 언급한 예방

주의를 ‘이론상 위험’(theoretical risk)에 해당한다고 미국이 주장한데 대하여 

반대하면서, 사과 과실을 통한 화상병 전파 위험은 ‘무시할 만한’(negligible) 

하므로 이는 DSU 제 11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336)  

   바. 결론 및 권고

   상소기구는 ⅰ) 패널이 미성숙 사과를 포함하여 미국산 모든 사과에 대한 

판정을 하고 결론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판정하고, ⅱ) 문제의 일본 식물위생

조치는 ‘SPS협정’ 제2.2조에서 의미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패널의 판결을 지지하며, ⅲ) 일본의 식물위생조치는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할 때’의 경우와 관련하여 부과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SPS협정’의 제 5.7조상의 정당화된 조치가 아니라는 패널의 판결을 지지하고, 

ⅳ) 일본의 ‘1999년 PRA’는 ‘SPS협정’ 부속서 A의 4항에서 정한 ‘위험평가’의 

정의에 따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했다는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며, 그

336) 일본-사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s.2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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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상소기구는 일본의 식물위생조치가 ‘SPS협정’ 제5.1조에서 요구되는 위

험평가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패널의 결정을 지지하며, ⅴ) 패널이 ‘SPS협정’ 

제2.2조에 관한 미국의 요청에 대한 판결의 분석과 관련하여 DSU 제11조에 위

반되게 행하지 않았다고 평결하고, ⅵ) ‘SPS협정’ 제5.1조에 관한 미국의 요청

에 대한 패널의 분석과 관련하여 패널의 DSU 제11조 부합성 문제는 일본이 상

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기구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평결하였다.337) 

   따라서, 상소기구는 DSB가 ‘SPS협정’상의 의무에 위반되는 일본의 조치를 

동 협정문과 일치하도록 일본 측에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338) 

 6.  판결의 이행

   일본은 DSB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협의절차 없이 자발적으로 관

련법규를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미국은 WTO차원에서 재협의를 추

진중에 있다.339)

  

 7.  패널 및 상소기구보고서의 의의 

   ‘일본-사과사건’은 식물검역분야의 특정 병(화상병 : fire blight)과 관련하

여 제기된 최초의 사건으로 ‘일본-농산물사건’과 함께 향후의 식물검역 분쟁사

례에 있어 유용한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본 사건의 의의는 패널과 상소기구가 ‘SPS협정’ 제2.2조의 ‘과학적 증거’와 

관련하여 ‘무시할 만한 위험’(negligible risk)의 개념을 정립한 데 있다. 즉, 패

널은 일본이 제시한 사과 과실을 통한 화상병의 전염가능성에 대해  미성숙 

사과의 경우 과실자체에 화상병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으나, 성숙한 사과가 수

337) 일본-사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243.

338) 일본-사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244.

339) WTO, WT/DS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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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되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경우 과실을 통한 화상병의 전파경로 완성에 의

문을 나타내고 그 위험은 ‘무시할 만한’(negligible) 하다고 결론내리고, 일본의 

조치가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되었다고 평결하였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위험분

석시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분석결과 그 위험이 무시할 만한 위험인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그와 같은 위험에 대해 검역조치를 취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  

   ‘SPS협정’ 제5.1조의 위험평가와 관련하여 패널과 상소기구는 문제의 대상

병해충에 대한 유입, 정착 및 전파가능성을 평가하지 않고 모든 조치가 왜 요

구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는바, 회원국들이 향후 

PRA를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적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요컨대 

패널은 1999년 일본의 PRA가 개별병해충에 대한 유입․정착 가능성과 그에 

따른 피해가능성을 평가하지 않고 ‘전염 가능한 수단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실시되었으므로 ‘SPS협정’ 제5.1에 따른 PRA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평결하였다.340) 

   결론적으로 일본의 화상병과 관련한 미국산 사과에 대한 수입제한 제도는 

WTO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으므로 미국과의 적절한 협의절차를 거

쳐 법규의 개정을 통해 현재보다는 완화된 수입검역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8.  소결

  가. 입증책임

   일본은 수출국가인 미국에 화상병이 분포하고 화상병에 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사과 과실을 통한 화상병의 유입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

340)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s.8.281-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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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입증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패널은 수출국

이 보다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입증책임을 전환시키

는 요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고, 제5.7조를 원용하는 당사국으로서 일본에

게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341) 현실적으로 우려 병해충이 특정국가내 전혀 분

포하지 않거나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없는 국가의 경우에는 과학적 증거를 입

증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입증책임을 수출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SPS협

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나. 과학적 증거

   회원국은 ‘SPS협정’ 제2.2조에 따라 자국의 SPS조치를 취함에 있어 과학적 

근거 하에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본은 화상병균의 생태나 특성, 생존가

능성과 관련하여 과실내부 또는 표면에서 생존할 가능성 있음을 주장하고, 사

과과실의 내부에서 화상병균이 검출되었다는 논문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패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사과 과실을 통한 화상병의 전파가능성은 

무시할 만한(negligible)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비록 약간의 오염가능성은 배제

할 수 없지만 일본 내 화상병의 유입, 정착 및 확산의 경로로 이용될 것 같지 

않으므로 일본의 조치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평결하였다. 또한 패

널은 일본의 수입제한조치는 확인된 위험에 명백히 비례하지 못하며,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상소기구도 일본의 조치는 이

용가능한 과학적 증거의 근거로 확인된 위험과 ‘합리적 또는 객관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되었다고 평결하였다.342) 따라서 회원

국들은 SPS조치를 도입함에 있어 충분한 과학적 원리에 근거해야 하며, 위험

평가결과 위험과 조치사이에는 합리적 또는 객관적인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이

다.   

341)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s.7.1-7.5.

342)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s.8.198-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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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잠정적 조치

   회원국들은 ‘SPS협정’ 제5.7조에 따라 충분한 과학적인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입수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식물위생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미국산 사과에 대한 수입제한조치에 대해 패널이 ‘SPS

협정’ 제2.2조상의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정할 경우 제

5.7조에 따라 ‘잠정적인 조치’로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패

널과 상소기구는 ‘일본-농산물사건’의 상소기구가 제5.7조상의 잠정조치요건에 

부합하기 위한 4가지 요소 즉, ⅰ) 조치는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

에서 부여되고, ⅱ) 조치는 ‘이용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해서’ 채택되며, 

ⅲ) 조치를 취한 회원국은 좀 더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정보

를 구하고, ⅳ) 조치를 취한 회원국은 적절한 시간이내에 조치를 검토해야 하

며, 이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그 조치는 제5.7조에 위배된다고 

하였음을 고려하면서 이들 요건 중 첫 번째가 결여되어 제5.7조상의 잠정조치

가 아니라는 평결을 하였다.343)

   농산물의 수입국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외국병해충의 유입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와 농림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5.7조상의 잠정적 조치

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외국에서의 병해충 발생상황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위험평가

를 실시하여 필요한 검역조치를 취하되, 관련 병해충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불

충분할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거나 국경검역을 강화해

야할 것이다. 

343)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s.8.221-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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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위험평가  

   ‘SPS협정’ 제5.1조는 회원국들이 자국의 SPS조치를 실시함에 있어 가능한 

한 관련국제기구가 개발한 국제기준에 의해 개발된 위험평가기술을 고려하여 

위험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일본의 ‘1999년 

PRA’가 화상병의 일본 내 유입, 정착, 확산가능성을 평가하지 않았고 특히 사

과의 수입과 관련된 과학적 증거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패널은 일본의 위험평가가 화상병의 유입, 정착 및 전파 가능성을 평가

하지 못하였다고 평결하였으며, 일본의 ‘1999년 PRA’가 화상병을 포함한 다양

한 병해충을 포함하고 있어 충분한 특정성이 없다고 판정하였다.344)  따라서 

회원국들은 위험평가와 관련하여 ‘호주-연어사건’에서 패널이 고려한 세 가지 

요소 즉, ⅰ) 회원국이 자국 영역 내에서 유입, 정착 또는 전파를 방지하고자 

하는 질병과 이와 관련된 잠재적인 생물학적․경제적 결과를 확인하고, ⅱ) 

질병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와 이와 관련된 잠재적인 생물학적․경제적 결과

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ⅲ) 적용되어야 할 위생 및 검역조치에 따라 수행되어

야 할 질병의 유입, 정착 또는 확산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마. 패널의 권한

   미국은 ‘일본-사과사건’이 ‘성숙하고 병징없는 사과’와 관련이 있으므로, 패

널이 미성숙 사과와 미국의 수출관리절차와 관련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판정하

는 것은 패널의 권한을 초과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상소기구는 패널의 

구성목적이 화상병과 관련하여 미국사과를 수입하는 제한조치가 미국에서 생

산된 사과 과실에 적용되지 성숙하고 병징없는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미국

의 요청이 미국산 사과라고 언급했으므로 패널의 임무가 성숙하고 병징없는 

344)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s.8.250, 8.281-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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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패널은 미성숙 사과에 대한 결론 및 평결

권한이 있다고 평결하였다. 또한 성숙하고 병징없는 사과의 수출과 관련한 미

국의 선별과정에서의 실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위험에 대해서도 패널이 일반

적인 취급 부주의 또는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검토할 권한이 있다고 평결하였다.345) 

345) 일본-사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s.13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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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식물검역 분쟁사례에서 나타난 

SPS협정의 해석 및 적용방향 

제1절 충분한 과학적 증거 

   

    ‘SPS협정’ 제2.2조는 회원국이 SPS조치를 도입함에 있어 인간, 동․식물

의 건강과 보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용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여야 

하며,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적 증거가 결여된 SPS조치는 필요한 범위밖에 있는 조치로서 이

른 바 필요성의 요건(necessity requirement)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될 수 있

다.346)  

   ‘일본-농산물사건’에서 제2.2조상의 ‘충분한’(sufficient)라는 용어에 대하여 상

소기구는 두 요소간의 ‘적절한 관련성’(adequate relationship)을 요구하면서 

‘충분한’의 일반적 의미는 ‘특정한 목적 또는 대상에 대한 적절한 양, 내용 또

는 범위’라고 하였다. 또한 ‘충분성’은 관계적(relational) 개념으로 동 조항에서 

‘충분성’은 SPS조치와 과학적 증거간의 충분하고 적절한 관계의 존재를 요구

한다고 판단했다. 동 상소기구는 ‘호주-연어사건’에서의 상소기구가 “위험평가

는 다소(some)의 개연성(likelihood)의 평가로는 춘분하지 않다”고 고려한 한 

점을 주목하면서 분쟁대상조치와 이용가능한 과학적 정보간의 합리적 관계가 

있는 경우 SPS조치에 대한 과학적 정당성이 있다고 평결하였다.347) 

   또한, ‘일본-사과사건’에서 패널은 ‘충분한’ 이라는 용어에 대해 ‘일본-농산물

사건’에서의 상소기구의 평결을 원용하여 충분한의 통상적인 의미는 특정 목

346) 최승환, “국제통상규범의 발전에 있어 과학의 역할과 한계”, 「국제법학회논총」, 통

권 제98호, 2004, 17면.

347) 일본-농산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s.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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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나 목표에 적절한 양과 정도 및 범위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충분성

이라는 용어는 위생 및 검역조치와 과학적 증거 간에 충분하고 적절한 관련성

의 존재를 요구하는 ‘합리적 개념’(rational concept)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패널은 사과 수입규제와 관련된 과학적 증거 간에 ‘적절한 관련성’

이 요구되며, 적절한 관련성은 양자간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련성’(rational 

and objective relationship)을 요구한다고 판정하였다.348) 또한, 상소기구는 제

2.2조가 ‘SPS조치와 과학적 증거간의 합리적 또는 객관적인 관계’를 요구하며, 

그와 같은 요건은 사안별로 결정되며 그 사건의 구체적 상황(문제된 조치의 

특성 및 과학적 증거의 질과 양 포함)에 달려 있다고 결론지었다.349)

   ‘일본-사과사건’에서 패널은 ‘과학적’이라는 용어에 대해 ‘과학적 방법’(scientific

 method)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며 과학적 방법을 통해 습득되지 않는 

정보를 배제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패널은 ‘증거’라는 용어에 대해 약정 작

성자들이 여하한 자료(any material)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면 정보

(information)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과학

적 증거’라는 용어는 불충분하게 구체화된 정보와 입증되지 않은 가설을 모두 

배제하는 것이며, 과학적이라 판단될 수 있는 모든 관련 증거를 고려하되, 과

학적인 한 ‘적절한 선험적 증거’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350)

   일본은 과실을 통해 화상병이 국내에 유입․확산될 위험이 있어 수입제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패널은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사과과실

을 통한 유입 가능성은 있지만 전파될 가능성은 낮아 그 위험은 무시할 만

(negligible) 하며, 일본의 조치는 확인된 위험과 비례하지 못하였으므로 과학

적 증거가 없다고 평결하였다.351) 따라서, 회원국들은 위험분석 시 무시할 만

한 위험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무시할 만한 위험에 대해 검역조치를 

348)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s.8.101-8.103.

349) 일본-농산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84.

350)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s.8.91-8.99.

351)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s.8.1444-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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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컨대, 회원국들은 식물검역조치를 도입함에 있어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ⅰ) 해당조치에 대한 과학적 증거나 정보를 과학적인 방법

을 통해 획득하여야 하며, ⅱ) 조치를 검토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분

량이나 내용 또는 범위를 가져야 하며, ⅲ) 그 조치와 과학적 증거사이에는 

합리적 또는 객관적인 관련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회원국들은 SPS조치

를 도입함에 있어 적용 ‘SPS협정’ 제2.2조에서의 ‘충분한’이라는 단어와 ‘충분

한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되었다는 문구의 의미는 제5.1조를 비롯해서 제3.3조 

및 제5.7조에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SPS조치를 포함한 환경-통상 연계조치에 대한 WTO협정상 

통제는 자유무역가치와 환경보호조치간의 이해충돌을 적절히 조정하기 위한 

것인데 환경규제가치가 자유무역이익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가 ‘과학적 증거요건’이다. ‘과학적 증거주의’는 환경규제의 남용을 방지하고 

자유무역과 환경보호 이익 간에 균형을 적절히 유지함으로써 자유무역이익과 

환경보호이익을 모두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법원칙으로서 기능한다. ‘과학

적 증거’가 결여된 환경-통상 연계조치는 위장된 무역 제한이나 불필요한 무

역장벽으로서 WTO협정상 정당화될 수 없는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인 규제조치

로 판정받게 된다. 또한 최근의 광우병 파동과 조류독감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식품안전에 따른 소비자의 관심증대는 수입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규

제당국의 철저한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일반대중의 불안을 이

유로 농산물과 식품의 수입을 규제한다면 WTO체제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

으며 자유무역질서를 손상시킬 수 있다. ‘과학적 증거’를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위험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질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 증거’에 

입각한 합리적․민주적 통제는 WTO체제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국내외적으

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과학적 증거주의’는 자의적이거

나 부당한 통상제한을 금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과학적 정당성 및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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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증거가 결여된 SPS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통상규제로서 자유무역

질서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반해 과학적 증거에 입각한 

SPS조치는 주관성이 배제된 객관성이 확보된 조치이므로 자의적이거나 부당

한 통상제한금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학적 증거주의’는 통상규제의 위장성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또는 요건의 하

나로서 위장된 통상제한 및 국내산업보호를 금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352) 

   그러나, 과학은 절대적 확실성을 결코 보장할 수 없으며 본질적으로 불확

실하다. 현재의 과학 기술이나 위험평가방법으로 검역상 안전한 것으로 확인

되었을 지라도 새로운 과학기술 또는 위험평가방법에 의해 새로운 위험이 확

인되거나 나타날 수 있다. ‘과학적 증거주의’는 식물검역관련 WTO분쟁사례에

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 선진회원국들의 경우에도 이를 제시하는데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개도국을 비롯한 과학기술이 낙후된 대부

분의 회원국들에게는 불공평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유무역에 따른 인

체 및 생태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주의원칙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

야한다. 특정물질의 위험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중에 인지되는 

경우가 많으며, 위험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입증되기 전까지 그 특정

물질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초래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인체 및 생태계에 유해하다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입증될 때까지 

모든 물질이 안전하다는 이론은 자유무역가치를 위하여 생명 및 환경가치를 

포기하는 철학이라 하겠다.353) 

   그와 같은 ‘과학적 증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험평가에 있어 

소수 과학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개도국들이 과학적 증거에 입각한 SPS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기술이전이나 지원이 뒷받침되

어야 하며, 사전주의원칙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SPS협정’ 제5.7조를 보다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352) 최승환, 전게논문, 34-35면.

353) 상게논문,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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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과학적 정당성 

     ‘SPS협정’ 제3.3조는 ‘과학적 정당성’(scientific justification)이 있거나 또는 

‘적절한 위생 또는 검역보호수준의 결정과 위험평가조항’(제5조)에 따라 필요한 

보호수준이라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개별회원국이 관련 국제기준에 근거한 보호 

수준보다도 높은 수준의 위생 및 검역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제3조

의 목적상 과학적 정당성은 ‘SPS협정’의 관련 규정과 합치되는 이용 가능한 ‘과

학적 정보’(scientific information)의 조사와 평가에 근거하여 관련 국제기준이 

위생 또는 검역보호의 ‘적절한 수준’(appropriate level) 달성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존재한다. 여기서 위생 또는 검역보호의 적절한 수준이란 “자

국영역내의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생 또는 

검역조치를 수립하는 회원국에 의하여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보호수준”을 말한

다.354)

   ‘일본-농산물사건’에서 상소기구는 ‘SPS협정’ 제3.3조의 의미 내에서 SPS조

치에 대한 ‘과학적 정당성’은 당해 SPS조치와 이용가능한 과학적 정보간에 합

리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과학적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355). 

   “EC-육류 및 육류제품에 관한 조치(호르몬)사건”356)(이하 “EC-호르몬사

건”이라 약함)에서 EC는 인체에 허용되는 일정한 위험수준보다는 ‘호르몬 잔

류물이 전혀 없는 것’(no residue of added hormones)을 적절한 보호수준이라

고 하면서, 성장호르몬이 투여된 쇠고기의 섭취로부터 야기되는 극소량의 증

가는 암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기준 국제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위생조치를 취

한 EC의 조치는 ‘과학적 정당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EC가 제출

354) 최승환․박현석, 전게서, 38-39면.

355) 일본-농산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79.

356) EC-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Hormones), Report of the Panel, 

WT/DS26/R/USA, 18 August 1997[이하 “EC-호르몬사건 패널보고서”라 약함], 

paras.8.83, 8.89, 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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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학적 근거는 ‘건전한 관행’(good practice)에 따라 사용되는 한 성장촉진

호르몬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EC의 적절한 보호수준은 

제5조상의 위험평가에 따라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3.3조상의 예외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고 평결하였다.357) 상소기구 또한 각 회원국은 국제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위생조치를 취하는 경우 위험평가와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정당

성에 입각한 조치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평결하였다.358) 과학적 정당성

의 입증책임과 관련해서 상소기구는 위생 및 검역조치가 ‘SPS협정’(제3.1조, 

제3.3조, 제5.1조, 제5.5조 등)에 불일치함을 제소국이 입증하여야 하며, 그러한 

판정을 패널이 내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제소국의 주장을 배척하는 주장과 근

거를 제시할 책임이 피제소국에게 이전된다고 하였다.359) 

   ‘SPS협정’상의 과학적 증거에 관한 규제국가의 입증책임은 보호주의적 조

치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고도의 선진기술이 요구되는 위험평

가의 경우 개도국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규제국가의 입증책임

은 개도국의 경우 상당한 부담이며 과학적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WTO협정에의 합치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GMO 관련 농작물 

이나 식품의 경우 인체 및 생태계에 대한 위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증

거를 제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컨대 ‘일본-농산물사

건’ 등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위해성 여부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제시는 선진

국의 경우에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SPS조치에 있어 ‘과학적 증거

주의’의 요구는 과학기술이 낙후된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공평한 것인

데, 특정 농산물의 위험평가와 관련하여 개도국이 수입국 또는 수출국인 경우

에는 ‘SPS협정’상의 개도국 특별 및 차등대우 원칙을 고려하여 선진 수출입국

에게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증거를 입증할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357) EC-호르몬사건 패널보고서, paras.8.83, 8.89, 8.137.

358) EC-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Hormones),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WT/DS26/AB/R, 16 January 1998[이하 “EC-호르몬사건 상소기구보고서”라 

약함], para.177.

359) EC-호르몬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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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위험평가에 관련된 기술을 개도국에게 적극 이전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할 것이다.360)  

   결론적으로, 회원국들은 자국의 검역조치에 대해 과학적 정당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도입하고자 하는 검역조치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거나 국

제기준에 따른 위험평가의 실시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조치와 과학적 증거 

또는 위험평가 사이에 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과학적 정당성이 있

는 경우 ‘SPS협정’에서는 국제기준보다 높은 검역조치의 도입을 허용하고 있

으므로 농산물 수입국의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국내의 농작물과 자연생

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위험평가

   ‘SPS협정’ 제5.1조에서는 회원국들이 자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가 가능

한 한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험평가기술을 고려한 위험평가에 근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농산물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일본의 ‘1996년 위험평가’가 위험을 감소

하기 위하여 취해질 수 있는 ‘품종별 시험요건’이나 기타 식물위생조치를 논의

하거나 언급하지 않았으며, 제5.1조의 의미 내에서 적용될 수 있는 SPS조치에 

따라 코드린나방에 대한 유입과 정착 및 전파 가능성을 평가하지 못하였기 때

문에 결과적으로 제5.1조상의 위험평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평결하였다.361)

   ‘일본-사과사건’에서 패널은 ‘호주-연어사건’을 인용하면서 위험평가 시 확

인해야 할 사항으로 ⅰ) 회원국이 자국 영역 내에서 유입, 정착 또는 전파를 

방지하고자 하는 질병 및 그와 관련된 잠재적인 생물학적 경제적 결과를 확인

하고, ⅱ) 질병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와 관련된 잠재적인 생물학적․경제적 

360) 최승환, 전게논문, 30-31면.

361) 일본-농산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s.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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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개연성(likelihood)을 평가하고, ⅲ) 적용되어질 SPS조치에 따른 이들 

질병의 유입, 정착, 전파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고려하였다. 패널은 일본의 

‘1999년 PRA’가 상기 세 가지 요소 중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여러 가지의 화상병의 기주가 될 수 있는 연구’로서 사과 과실을 

통한 그 질병의 유입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제5.1조의 위험평가를 실

시하지 않았다고 평결하였다.362)  

   ‘일본-사과사건’에서 패널은 ‘관련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국제적인 위험평

가 기술’에 관하여 ‘고려하였는지’(take into account)란 용어는 ‘입각한’(based) 

또는 ‘부합되는’(in conformity with)이란 용어와는 구분됨을 지적하였다. 따라

서 그러한 기술은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미이지, 그들 각각 및 모든 측

면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한 위험평가에 입각한 조치 그 자체가 필연

적으로 제5.1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363) 

  요컨대 회원국들은 검역조치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SPS협정’과 관련국

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한 위험평가에 근거하여야 한

다. 위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우려대상 병해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그 병해충의 유입, 정착 및 전파에 따른 잠재적인 생물학적 결과와 가능

성을 확인하고 평가해야 하며, 적용되어질 조치에 따른 우려 병해충의 유입, 

정착 및 전파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위험평가와 관련하여 ‘SPS협정’ 제5.1조는 가능한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험평가기술을 고려한 위험평가에 근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

는 과학적 근거를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 검토과정이다. 그러나, ‘일본-농산물 

사건’이나 ‘일본-사과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

도 위험평가에 관한 과학적 증거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EC-호르몬사건’에

서 상소기구는 ‘SPS협정’ 제5.1조상의 위험평가는 엄격히 통제된 조건 속에서 

수행되는 과학 실험실에서 확인될 수 있는 위험뿐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362) 일본-사과사건 패널보고서, paras.8.281-8.89.

363) 최승환․박현석, 전게서, 98-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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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사회 즉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죽은 현실세계에서의 인간 건강에 대한 

악영향의 실제가능성을 포함한다고 평결하였다.364) 상소기구는 과학적 의견의 

주류를 대표하는 ‘지배적 견해’(prevailing view) 뿐만 아니라 ‘다른 견해’(divergent 

view)를 갖는 과학자들의 견해에 위험평가가 근거할 수 도 있다고 평결하였

다.365) 요컨대 위험평가는 인간이나 동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평가이며, 과학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며, 엄격

한 과학주의에 입각한 자유무역 우선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난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점,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SPS협정’ 제5.7조에서 

잠정적 규제조치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특정제품 및 병해충의 

위험평가에 대한 소수 견해 또한 위험평가에 대한 과학적 판정의 긍정적 증거

로 원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366) 

   또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위험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은 

위험평가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

다. 또한, 위험분석분야의 선진국은 위험분석절차나 방법에 대한 정보공유 차

원에서 ‘SPS위원회’나 ‘IPPC’ 차원에서 워크샾이나 세미나 등을 적극 개최하

고,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제4절 최소한의 무역 제한적인 조치

   ‘SPS협정’ 제5.6조는 회원국들이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보호수준

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를 수립하거나 유지할 때는 적정

보호수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이상의 무역 제한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적정보호수준은 회원국이 적정하다고 간주하는 

364) EC-호르몬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188.

365) EC-호르몬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194.

366) 최승환, 전게논문,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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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준이며, 회원국이 ‘수용할 수 있는’(acceptable) 위험수준이다.367)   

   ‘일본-농산물사건’에서 패널은 ‘SPS협정’ 제5.6조의 각주에서 규정한 내용

에 따라 ⅰ) 기술적 및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조

치 ⅱ) 식물위생보호의 적절한 수준을 달성하는 조치 ⅲ) 품종별 시험요건보

다 무역에 대하여 현저히(significantly) 덜 제한적인 대체조치가 존재하는 경

우 ‘품종별 시험요건’은 ‘요구된 것보다 더 무역 제한적인’ 것으로 고려된다고 

결론지었다.368) 동 사건에서 패널은 일본의 품종별 시험요건외에 ‘SPS협정’ 제

5.6조상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킬 대체조치인 ‘수착수준을 결정하는 조치’가 존

재한다고 결론내리고, 일본의 조치가 요구되는 것보다 무역 제한적이라고 판단

하였다.369)

   동 조항의 ‘적정보호수준’과 관련하여 패널은 ‘SPS협정’ 부속서 A의 5항에 

따라 일본이 적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보호수준을 적정보호수준으로 정하

는데 동의하였다370). 따라서 회원국들은 자기나라 영토내의 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적정보호수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

나, 회원국들은 적정보호수준의 결정시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해야 하며, 개념의 적용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국제무역에 대한 차

별적 또는 위장된 제한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회원국들은 식물검역조치를 취함에 있어 자국의 검역조치가 

요구된 것보다 무역 제한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적정

보호수준을 달성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하며 무역에 대한 제한이 가장 

적은 조치를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역 제한조치와 관련한 무역마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입코자 하는 검역조치의 내용과 사유를 사전에 상대국 

검역기관에게 알리고 필요시 양국 검역기관이 전문가간 또는 실무협의를 통해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367) SPS협정 부속서A의 5항.

368) 일본-농산물 패널보고서, para.8.72.

369) 일본-농산물 패널보고서, paras.8.102-8.104.

370) 일본-농산물 패널보고서, para.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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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잠정적인 조치

   

   회원국은 ‘SPS협정’ 제5.7조에 따라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입

수 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원국은 더욱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정

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합리적 기간 내 SPS조치를 재

검토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잠정적 조치의 허용은 국제환경법상의 ‘사전주의 원

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채택한 것이라 하겠다.371) 

   잠정적인 조치와 관련하여 ‘일본-농산물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제5.7조는 충

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SPS조치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제2.2조상의 의무에 대

한 ‘조건부 면제’(qualified exemption)로서 그 기능을 한다고 언급하면서 그 

의무에 대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유동적인 해석은 제5.7조를 무의미하게 할 

것이라고 평결하였다.372) 

   상소기구는 제5.7조와 관련하여 회원국이 동 조항을 원용하기 위해 부여되는

4가지 요건을 밝혔으며 이러한 요건들은 성질상 누적적으로 적용된다고 하였

다. 여기에는 ⅰ)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부과하고 ⅱ) 입수가능

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채택하며,  ⅲ) 채택 후에는 더욱 객관적인 위험

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정보 수집에 노력하고, ⅳ)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재검토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4가지 요건

371) ‘사전주의 원칙’이란 “과학적 불확실성((scientific uncertainty)이 존재하는 경우 사전

적 규제조치를 정당화하는 원칙으로, 심각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의 우려가 예상

되는 경우 완전한 과학적 확실성의 결여가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조치를 연

기하는 사유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사전주의 원칙은 1992년 브

라질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선언’의 ‘원칙15’와 ‘유

엔기후변화협약’(제3.3조), ‘생물다양성협약’(전문)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2003년 

9월 11일 발효된 ‘생명공학안전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는 사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할 수 있는 수입국의 권능

을 인정하고 있다. 최승환, 전게논문, 31면.  

372) 일본-농산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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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조치는 제5.7조에 불일치한다고 상

소기구는 평결하였다.373) 

   이와 관련 ‘일본-농산물사건’의 상소기구는 일본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제

5.7항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된다는 제2.2조의 규정이 제5.7조 제1문에만 해당

하고 그래서 회원국은 제1문의 요건만 충족하면 제2.2조상의 의무로부터 면제

를 받을 수 있다는 일본의 주장은 제2.2조 또는 제5.7조 규정 어디에도 그 근

거가 없다고 평결하였다.374)

 또한 상소기구는 제5.7조에 대한 패널의 소송경제 적용을 확인하였다. 상소기

구는 패널이 품종별 시험요건(varietal testing requirement)에 대한 제5.7조 제

2문의 충족 여부를 먼저 조사한 것은 제5.7조를 적용함에 있어 잘못이 아니라

고 결론을 내렸다. 제5.7조 제2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1문의 요

건을 조사할 필요성은 없다고 평결하였다.375)

 ‘추가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일본-농산물사건’에서 상

소기구는 제5.7조상의 세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수집되는 추가적 정보는 더욱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제5.7조 또

는 다른 어떤 SPS 조항에도 수집될 추가적 정보 또는 특정 수집절차에 관해

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동 요건은 달성되어야 

할 실질적 결과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추가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

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소기구는 일본이 수집한 정보

는 해당 SPS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품종별 특성이 검

역효과에 있어 차이(divergency)를 초래하는가’ 여부에 관한 핵심문제를 조사

하지 않았다는 패널의 평결에 주목하면서 일본이 더욱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적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패널의 견

해에 동의한다고 평결하였다.376)

373) 일본-농산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89. 

374) 일본-농산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90.

375) 일본-농산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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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사과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제5.7조에서 말하는 ‘과학적 증거의 불충분

성’(insufficiency of scientific evidence)은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를 말

하며, 일본이 주장한 ‘과학적 불확실성’(scientific uncertainty)과는 개념이 다

르다고 결론짓고 이 두 개념은 상호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

고 평결하였다.377)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검토’와 관련하여 ‘일본-농산물사건’의 상소기구는 

합리적 기간은 사례별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는 검토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

의 획득의 곤란성 및 잠정적인 SPS조치의 특성을 포함한 각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고 결론지었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상당히 쉽다고 고려한 점을 상기하면서, 일본이 합리적인 기간 

내 품종별 시험요건을 재검토하지 않았다는 패널의 평결에 동의하였다.378)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국의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잠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원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외국에서의 병

해충발생 및 피해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에 대한 신속한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위험에 상응한 적정한 

보호수준을 정하여 조치하되, 그에 관한 과학적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병해

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잠정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와 같은 조치를 도입한 후에는 위험평가를 실시

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

에 이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376) 일본-농산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92.

377) 일본-사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184.

378) 일본-농산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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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투명성

   회원국들은 ‘SPS협정’ 제7조와 부속서 B에 따라 채택된 모든 식물 위생 및 

식물위생규정을 이해당사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신속히 공표하여야 한다. 또

한 회원국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표와 발효사이에 합리적인 시간적

인 간격을 허용하여야 한다. 

   ‘일본-농산물사건’에서 패널은 부속서 B의 공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ⅰ) 조치가 채택되고, ⅱ) 조치가 ‘식물위생규정’ 즉 법률, 명령 또는 조례와 

같은 식물위생조치이며, ⅲ) 조치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

히면서 일본의 실험지침은 부속서 B의 식물위생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

다.379)  상소기구도 ⅰ) 부속서 B의 각주에 포함된 문서의 목록은 성격상 예

시적이고 ⅱ) 공표요건의 적용범위는 ‘법률, 명령 또는 조례'에 한정되지 않

으며,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부속서 B의 각주의 예시적 목록에 명시적으

로 언급된 문서와 성격상 유사한 기타 문서를 포함한다고 평결하였다.380) ‘일본

-농산물사건’에서 일본은 품종별 시험요건에 관한 실험지침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며, 수출국이 여러 소독기준을 선택하도록 하는 지침이며, 회원국들은 일

본의 문의처를 통해 입수 가능함을 주장하였지만, 패널과 상소기구는 동 지

침이 통보대상에 포함되며 일본은 통보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평결하였

다.381)

    또한,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이 조치의 공표와 발효사이의 ‘합

리적인 시간적 간격’을 부여해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WTO각료회의에서는 6개

월 이상이라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382), 회원국들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치를 도입한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379)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s.8.109-8.114.

380) 일본-농산물사건 패널보고서 paras8.115-8.116.

381) 일본-농산물사건 상소기구보고서 paras.105-108.

382) 본 논문의 주석 No.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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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회원국들은 새로운 검역조치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검역조치를 

개정함에 있어 그 조치가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법률, 명령, 규칙, 

조례, 고시와 관련 지침 등의 문서를 공표하고 이해당사국이 이를 사전에 인지

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이행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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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식물검역에 관한 국제규범인 ‘SPS협정’에서는 회원국들에게 자국의 식물보

호를 위하여 필요한 식물검역조치를 취할 식물검역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러나, 그와 같은 검역조치는 과학적 증거와 투명성이 있어야 하고, 자의적이거

나 부당한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각국은 자국의 자연생태계와 농작물을 검역병해

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식물검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농산물의 수출입국 

사이에 크고 작은 통상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농산물의 수입국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그와 같은 통상마찰을 예방

하면서 식물검역 본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식물검역관련 국제규

범인 ‘SPS협정’과 ‘IPPC’ 등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그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권리는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국제규범에 대한 정확한 이해

가 우선 되어야 하며, 아울러 우리나라의 검역제도와 규정을 국제기준과 조화

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식물검역제도나 조치를 도입하거나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

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모든 식물검역조치는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에 근거해야 하며, 도입하

고자 하는 식물검역조치와 ‘충분한 과학적 증거’ 사이에 ‘합리적 또는 객관적

인 관련성’이 존재해야 한다. 과학적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상태에서 식물위

생조치를 유지한 경우에는 일본의 ‘일본-농산물사건’처럼 WTO에서 패소할 가

능성이 크다. 또한, 과학적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조치

의 도입이 가능하므로 회원국들은 자국의 자연자원과 식물보호를 위해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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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국내검역규정과 제도는 가능한 국제기준과 합치하여 운영하여야 한

다. 국제기준과 합치하는 식물위생조치는 식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며 ‘SPS협정’ 및 ‘1994년 GATT’와도 합치하는 것으로 간주되므

로 통상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국내 규정을 국제기준과 원활히 

합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의 제정 초기단계부터 우리나라의 대표를 

적극 참여시켜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해야 하며, 기준 제정 후에

는 국내제도와 규정을 국제기준과의 조화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화시

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식물검역조치는 관련국제기구가 개발한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위험평

가에 근거해서 실시해야 한다. 위험평가는 SPS조치와 관련한 대부분의 분쟁

사례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식물검역조치의 도입 시 반드시 위험평가에 

근거하여야 한다. 또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위험평가의 실시를 위한 위험평

가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꾸준히 양성

하고 관련예산을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농산물사

건’ 및 ‘일본-사과사건’에서 ‘SPS협정’ 제5.1조상의 위험평가에 근거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하였다.  

   넷째, 식물검역조치는 적정보호수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

역 제한적인 조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역 제한적인 조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적정보호수준을 달성하고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하며 무역에 대한 제

한이 현저히 적은 다른 조치가 없어야 한다. ‘일본-농산물사건’에서 패널은 ‘품

종별 시험요건’을 대체할 만한 무역에 대한 제한이 현저히 적은 조치인 ‘수착

수준의 결정’이 존재한다고 결론내리고 일본의 조치가 ‘SPS협정’ 제5.6조상의 

요구되는 것보다 무역 제한적인 조치라고 평결하였다.    

   다섯째, 검역조치를 잠정적으로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학적인 증거가 

불충분하고 입수 가능한 정보에 근거해서 실시하여야 하며, 적용 후에는 추가

적인 정보의 수집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재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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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 ‘일본-농산물사건’에서 패널과 상소기구는 일본이 관련 과학적 정보가 

충분하고 또한 추가적인 정보수집 또는 재검토를 하지 않아 ‘SPS협정’ 제5.7

조를 위반하였다고 평결하였다. 농산물의 수입국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통상

마찰에 대비하여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잠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SPS협정’ 제5.7조를 필요시 적극 원용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물검역조치의 제정 또는 개정시 

SPS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식물검역조치에는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 명령 외에도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하고 성격상 그

와 유사한 시행규칙, 조례, 고시, 지침 등의 제정 또는 개정 시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일본-농산물사건’에서 일본은 ‘품종별 시험요건에 관한 실험지침’이 의

무적인 것이 아니며, 수출국이 여러 소독기준을 선택하도록 하는 지침이며, 회

원국들은 일본의 문의처를 통해 입수 가능함을 주장하였지만, 패널과 상소기

구는 동 지침이 통보대상에 포함되며 일본은 통보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평

결하였다. 투명성과 관련하여 식물검역제도나 법규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다

자차원의 통보절차외에도 양국 식물검역기관간의 연락체계 구축을 통한 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통상마찰을 예방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와 농작물을 검역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하

고자하는 식물검역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는 검역제도와 법규의 제․

개정 시 과학적 증거와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SPS협정’과 ‘IPPC’ 등 관

련 국제규범과 조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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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WTO Dispute Cases Related with Plant Quaran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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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Legal Affairs 
Kyung Hee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vent trade disputes related to plant quarantines 
and to take counter measures effectively when trade disputes occur by analysing 
WTO dispute cases and international norms such as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Agreement) and th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 Although the SPS Agreement 
recognizes that members have the right to take the phytosanitary measure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plant health, those measures are required to be 
taken transparently,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and should not arbitrarily or 
unjustifiably used to discriminate in order to minimize negative trade effects. 
 
On the other hand, some members have strengthened plant quarantine activities to 
protect their environment and agriculture from the threat of quarantine pests. 
Hence, there is no cease-fire in trade disputes between the countries importing and 
exporting agricultural products.
 
As an importing country of agricultural products, Korea should make active use of 
the right justified within the relevant international norms, without conflict with 
those norms, to perform plant quarantine activities smoothly while preventing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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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s. For this, it is necessary to have an exact understanding of those 
international norms, and to continuously harmonize the domestic plant quarantine 
system and regulations with them.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ideas to be considered when we introduce any plant quarantine system or take 
phytosanitary measures:
  
First, all phytosanitary measures should be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In 
accordance with this, measures should be based on the information collected by 
scientific method, and the measures should have sufficient reasonable or objective 
relevancy to the evidence. When there is a scientific justification, it is possible to 
introduce a higher level of phytosanitary protection than required by international 
standard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use appropriately this provision of the SPS 
Agreement when we introduce new measures or methods to protect our national 
resources and agriculture.
 
Second, the domestic plant quarantine system and regulations should be 
harmonized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s far as possible. Phytosanitary measures 
harmonized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could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trade 
disputes since these standards are deemed necessary for protecting plant health and 
being in compliance with the SPS Agreement and GATT 1994. For this, we 
should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standard setting process from the initial stage 
to reflect our own opinions as much as possible. Also we have to establish a 
system to continuously monitor domestic regulations and to harmonize them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ird, phytosanitary measures should be based on risk assessment, considering 
international standards developed by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ince the 
risk assessment has been an issue in most of the SPS dispute cases, it should 
precede the introduction of any phytosanitary measure. For this, it is required to 
develop scientific and objective risk assessment techniques and to continuously 
consult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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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phytosanitary measures should not be more trade-restrictive than required 
to achieve the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In order that they not be more 
trade restrictive, it is recommended that there should be alternative measures that 
are technically and economically feasible, that achieve the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and are significantly less restrictive to trade.   
 
Fifth, when we adopt phytosanitary measures provisionally because of in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the measures should be based on the pertinent information that 
is available at that time. In such circumstances, we have to seek the additional 
information necessary for a more objective assessment and review it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I emphasize that importing countries of agricultural 
products could use to the utmost the provisional measures under Article 5.7 of the 
SPS Agreement in case the relevant scientific evidence is insufficient.
 
Sixth, in order to keep a transparent quarantine system, we have to notify WTO 
changes in phytosanitary measures which may affect international trade. These 
changes include not only laws, decrees or ordinances, but also other instruments 
such as rules, notifications, guidelines, directives, etc. which are applicable 
generally and are similar in character to those instruments. To achieve more 
transparency, it is recommended to actively utilize a notification system on a 
bilateral as well as a multilateral basis.
 
In conclusion, in order effectively to achieve the purpose of plant quarantine to 
protect our natural resources and agriculture from quarantine pests while 
preventing trade disputes, we have to carry out plant quarantine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and transparency, and continuously make an effort to harmonize 
the domestic quarantine system and regulations with relevant international norms 
and standards.
 
Key words: SPS Agreement, IPPC, trade dispute, plant quarantine, phytosanitar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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